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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6

년 8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는 등 신

속하게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장기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 

국제전문기구의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많은 숙

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18개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작성한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은 총 23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부과제는 관련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의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선조직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조직은 종‧

횡의 의사소통과 통제‧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

라서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유용한 정

책의 지속적인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 시달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관리체계 구

축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인력 확보와 

직무능력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34년 

동안 가족계획 위주의 출산억제정책을 수행해 온 결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위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



인력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기획, 평가, 현지지도 등의 관리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전문교육의 실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

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보강하여 지

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지도반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환류해 주는 가운데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성과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

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담당인력의 운영 및 교육훈련, 사업평가 

등 사업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조남훈 소장의 책임 하에 

오영희 부연구위원, 김경래 선임연구원, 김해란 연구원, 유혜영 연구원, 그

리고 원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연구

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동시에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본원의 이삼식 연구위원, 선우덕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

한, 업무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였을 뿐만 아

니라 필요한 현황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여 주신 16개 시‧도 및 232개 시‧

군‧구의 담당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

체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

에 관한 후속 연구개발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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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s total fertility rate declined more 

rapidly than it did during the preceding years, reaching one of the lowest 

levels in the world at 1.08 in 2005. Recognizing of the seriousness of 

problems caused by such unprecedented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its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2006～2010) in August, 2006. Since then, the plan has been implemented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asic Plan comprises of 236 specific programs designed to address 

issues pertaining to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and growth engine. 

Therefore, it is a prerequisite to establish effective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ystems covering all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the Basic Plan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all over the governmental 

levels alike.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hile comprehensively inspect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program management. 

  This study 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during July 3~14, 

2007 on civil servants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Those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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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for 

locality were asked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of the divisions in which they worked. In addition, a mail survey was 

conducted on 232 local governments during July 23～August 3, 2007. The 

response rate was 87.5 percent(203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at specific programs listed in the Basic Plan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by the many existing program divisions, it was 

impossible to unite all the relevant divisions into a single entity. Hence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separat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Divisions”(provisional name) composed of the Planing and 

Coordinate Team, Low Fertility Team, and Population Aging Team which can 

comprehensively plan, evaluate, and coordinate the policy measures and 

program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stead of incorporating the 

existing program divisions. I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lready have had 

the Resident Living Assistance Division, should replace the Resident Living 

Assistance Team(or Welfare Planing Team) by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eam”(provisional name). And the office should be 

strengthened the management function regard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Lastly in the town and township levels, it seems desirable to 

supplement general affair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o one person 

in charge of resident living assistance without constituting an additional office. 

  Second, due to the lack of civil servants'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e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y in 

undertaking tasks though the growing needs of specific annual work plans to 

address regional‐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Hence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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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professional educational training curriculums for civil servants on 

planning, coordination, management, supervision, and evaluation about regional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rograms.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s 

can promote consistent and systematic strategies for dealing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hich meet specific needs of each region.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training resources such as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FMTP), professional trainers, and teaching materials. 

  Third, due to absence of an umbrella structure to coordinate and manage 

the evalu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no operation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so far toward local governments. On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ing evaluated the result of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rograms implemented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one year after 

the completion of a program. Hence, in order to implement continuous and 

regular operation evaluation on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and evaluation function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hould 

be all entrusted to the Center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tudies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 government‐subsidized 

research institute. In addition, the “Evaluation and Guidance Team”(provisional 

name) which consists of program managers and technical experts, should be 

established at all levels from the central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it 

needs to hold quarterly meetings or seminars for the effective project 

management and vitality of information exchange. 

  In summary, we should make redoubled efforts to deal efficiently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s the success of the efficient measures depends 

on how to design effective administrative structure system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착수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그 효시였고, 1985~1995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은 

약 1.7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었음.

  − 1997년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출산율은 더욱 크게 감소하여 2005년

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도달하였음.

□ 정부는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

하였고, 동 계획은 중앙부처 1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함.

  −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개의 영역 

에서 총 2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방대한 내용의 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요건임.

□ 현재 중앙단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저

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직제에 포함되어 있어 저출산‧고

령화대책의 총괄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1년이 경

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평가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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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기본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총

괄하는 조직,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사업

관리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운영 실태와 총괄인력의 전문성 정도를 분석하고, 저출산‧고령

화대책의 투입에서 결과에 이르는 운영평가 실태를 파악하여,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직 및 평가체계 구축방

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문헌,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조직 및 

인력,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내용을 검토함.

□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방법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심층면접조사(2007.7.3 ~ 7.14)

   ∙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우편설문조사(2007.7.23 ~ 8.3)

  — 조사내용 

   ∙ 조직체계에 관한 일반사항,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

항,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도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

  — 조사응답률: 전체 88.3%

   ∙ 광역자치단체 100.0%: 16개 시‧도 조사완료

   ∙ 기초자치단체 87.5%: 203개 시‧군‧구 조사완료

□ 전문가회의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내용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설

문지의 타당성, 정책대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함.



요약 19

  3.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실태와 개선방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열거된 236개 세부사업들은 기존의 해당 부

서에서 수행되고 있어 담당 부서를 한 개의 실이나 국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평

가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의 국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과 13개의 과 직제로 완전

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5개 시‧도(93.8%)가 과 또는 계 단위의 총괄부

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203개 시‧군‧구 중 10개 시‧군‧

구(4.9%)가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 부서를 신설하였을 뿐이며, 70개 

시‧군‧구(34.5%)는 총괄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23개 시‧군‧구(60.6%)는 총괄부서 뿐만 아니라 총괄담당자도 지정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기초자치단체 중 181개 시‧군‧구(89.2%)가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개 시‧군‧구(84.6%)는 향후에도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

부서 설치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선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사

업부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하는 관리기능을 전담하

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칭)를 설치하고, 계 수준에 기획총괄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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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대책팀, 고령화대책팀을 구성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능이 주민생활

지원국 체제내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으로 계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대책팀(가칭)을 설치하도록 함.

  − 읍‧면‧동에는 조직의 특성상 국이나 과와 같은 조직이 부재하기 때

문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기 보다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내

용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를 추가하도록 함.

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실태와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저출산‧고령

화 문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재하여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

3~4명으로 구성된 시‧도가 43.8%이며, 5명 이상은 31.3%, 그리고 

1~2명으로 구성된 시‧도가 25.0%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괄부서나 담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군‧구가 60.6%이며, 총괄담당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명인 시‧

군‧구가 25.1%, 3명 이상인 경우가 11.8%에 불과하였음.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9개 시‧도(56.3%)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

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근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88개 

시‧군‧구(92.6%)가 저출산‧고령화 총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한명

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3.8%는 전문성이 ‘높은 편’(평균 3.2)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초자치단

체에서는 37.1%가 ‘그저 그런 편’(평균 2.4)이라고 응답하여 담당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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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68.8%)와 20개 시‧

군‧구(9.9%)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총괄부서 인력이 지역계획 수립‧조정‧관리‧감독‧평가‧환류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실무 전문교육이 필요함.

  − 또한, 중앙 및 지방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전문강사, 교재, 참고자료,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등의 교육

자원 개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개선방안

□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는 중앙 및 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결과 

중심의 평가가 2007년도에 처음 실시되었고, 시‧군‧구에서는 총괄부서

의 부재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운영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중앙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18개 중앙부처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분

야별 성과평가를 1회 실시하였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의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과제에 대한 평가를 년 1회 실시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개 시‧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년 1회 시‧

군‧구 운영평가 실시를 계획하였음.

   ∙ 6개 시‧도(37.5%)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

고, 그 주기는 반기별(12.5%) 또는 부정기적(12.5%)으로 이루어졌음.

□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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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중앙−시‧도−시‧군‧

구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설치가 요망됨.

  −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인력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을 기획‧지도‧관리‧감독‧평가하는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일선 시‧군‧구

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반에 관한 운영평가를 월

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연구평가기능은 현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

출산력조사 등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연구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평가

지도반(안)을 설치하여 시‧도에서는 성과평가가, 시‧군‧구에서는 운

영평가가 정기적‧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성공여부는 중앙에서 일선 행정조직에 이르는 조

직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계획 수립‧추진‧평가 등의 사업

관리기능의 성숙정도에 좌우되는 바, 본 연구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저출산‧고령화계획 수립 및 중앙−시‧도−시‧군‧구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및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착수된 가

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그 효시였고,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과 

인구정책이 주효하여 1985~1995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이 약 1.7명 수준으

로 계속 유지되었다. 더 이상의 출산율 감소는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199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폐지

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하가 대체로 가족계획이라는 정책

변수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할 경우 출

산율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출산율은 더욱 크게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

하위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최근의 출산동향에 기초한 통계청의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그리고 총 인구규모는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50년에 전체 인구의 38.2%

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2006).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는 

출산율이 100여년에 걸쳐 점증적으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견고하게 발전되어 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이제 확충하는 단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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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

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2.9)”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년 9월 기본

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8월에는 2006~2010년 기간 중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기

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작성되

며, 각 중앙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지침에 따라 관

내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

가하여야 한다.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추진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가지 정책영역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저출산 관련 86개, 고령사회 관련 85개, 그리

고 성장동력 관련 65개 등 총 236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처 

18개 기관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도 상이한 실‧국단위의 많은 부서가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서

비스는 단일의 기능이나 조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조직과 주체 

간의 연대체제의 유지가 매우 중요시 되는 특징이 있다(이상용 외, 2006).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소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이고, 결혼‧가족‧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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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34년간 지

속해 온 출산억제정책과 관련된 관습과 가치관을 불식해 가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여건하

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면

서도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사업기획, 평가, 현지지

도 등의 관리체계 구축은 가장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정책과제라 하겠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주요 시책의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적

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정부 행정조직망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이르는 조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기본

적이면서 필수적인 기반조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 운영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조직체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심의‧조정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직제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저

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국(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으로 편제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1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사업관리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26

최근 정부가 사업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별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환류(feedback)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나, 이러

한 성과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

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운영평가가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행과 관련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율

적 사업평가활동 등 사업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

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둘째, 저출

산‧고령화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정도를 파악하

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적정수준과 전

문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투입(input)에서 결과(output)에 이르는 운영평가 실태를 파악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추진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평가체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및 평가실태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전통적인 행정요소인 조직, 인력, 평가 측면에서 

당면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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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력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설치 여

부, 조직 내 위치, 구성, 기능 등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

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행정조직이 취약하여 독자적인 정책 추진

이 어렵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 개편의 필

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개편에 대해 수

직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이라는 구조로, 수

평적 측면에서는 조직—기능—인력이라는 구조로 접근하여 세 가지 실천

적 조직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수, 구성 등 일반현황

과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전문지식, 경험, 정책기획 및 조정 능력, 사업 

평가 능력,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 등의 전문성을 파악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인력 운용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

과적인 인력 운용방안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 연석회의, 현지 지도, 자문

기구 등의 활용여부와 사업 평가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의 기능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조직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6장 결

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심층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 회

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그림 1-1 참조).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및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조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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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연

구진이 직접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가 종료된 후, 해당 시‧도의 협조 하에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

간에 걸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조사에 사용된 조사표는 광역자치

단체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이용되었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

조사｣의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부록 2 참조). 

조사대상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담당자 명단을 활용하였으며,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03개 시‧군‧

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87.5%의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학계 전

문가, 지자체의 사업담당공무원,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

서 연구방향 및 방법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조사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

았으며, 연구진행 과정에서 논리전개의 적절성, 정책 대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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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진행도

연구목적 설정

⇓

문헌연구 ⇒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및 평가체계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실태조사 실시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 검토
∙16개 시‧도(광역) 

심층면접조사 실시

∙232개 시‧군‧구(기초)

우편조사 실시  
전문가 회의 ⇓

∙연구방향 설정

∙조사표(안) 검토

∙정책대안 실효성 검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및 평가체계 개선 

방안 모색

⇓

       
정책적 방향 및 제언

  3. 조사항목

  심층면접조사 및 우편조사에 앞서 조사표 설계를 위해 수차례의 연구회

의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용 조사표의 주요 조사항목은 

조직체계에 관한 일반사항,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자체의 관심도 및 지역사

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이며 세부 문항 내용은 <표 1-1>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용 설문지는 광역자치단체용 조사표의 내용을 기본하

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 항목을 제외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부록 2 조사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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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세부 문항 내용

조직체계에 

관한 일반사항

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신설 여부, 설치 형태, 소속 및 설치 근거

∙총괄부서의 인력 현황 및 직렬 구성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인력의 수

총괄부서가

없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조직‧인력의 활용 방법

∙총괄부서 미설치 이유

∙총괄부서 설치 계획 및 시기, 형태

공통

∙총괄부서의 설치 필요성과 이유, 적정 규모

∙총괄부서 설치 권고 여부 및 방법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부서간의 협력정도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 전문성 정도(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전문지식,

  경험축적,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 사업 평가 능력, 현장

  기술 지도 및 감독 능력)

∙교육훈련 실적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필요한 교육 주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연석회의 및 현지 출장 활용 여부, 주기, 주요내용

∙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운영협의회, 전문가회의 등의 

  기구 존재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교류의 정례화 필요성 및 주기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실적보고 여부, 주기 및 내용

∙평가실시 여부, 주기 및 지표, 평가결과의 환류 여부

지자체의 관심도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행사 개최 여부 및 내용

∙지역사회 자원활용 여부 및 현황, 참여정도

기타 사항 —

∙조례 제‧개정 여부 및 내용

∙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실적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부서 수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주: 본 조사에서 총괄부서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기획, 조정, 평가, 정책개발 등의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함.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이론적 고찰

  1. 저출산‧고령화대응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교육인

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의 중앙정부 18개 부처 뿐만 아니라 시‧도나 시‧

군‧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본계획

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 조직체계를 필히 갖춰야 한다. 조직체계의 적정

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수행할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확

인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되는 여러 조직간의 수직적‧

수평적 정책전달체계의 합리성도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직의 제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진단

을 통해 조직체계 개편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

편여부를 결정하거나 효율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상묵(2004)은 조직개편의 판단기준으로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

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이종열(2004)은 조직개편을 위한 대표적인 원칙으로 효율성

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가외성의 원칙, 조정과 협력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효율성의 원칙에서 조직은 하나의 

수단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이어야 하며, 통합성의 원칙에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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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의 조직은 함께 묶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동일한 기능이 분산되

어 있거나 중복된다면 업무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가외성의 원칙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거나 실패할 가능

성이 커 사회적 비용이 큰 기능의 경우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 오히

려 기능을 중복(단순한 업무 제외)시켜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조정

과 협력의 원칙에서 정부조직과 기능은 부처간에 완전히 배타적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업무의 중복과 충돌에 대해 이를 조정

해 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행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해서는 부처간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

해 조직 내 업무조정과 협력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설치‧운영이 필요하

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종열(2004)과 김상묵(2004) 등 일부학자들이 제시하

는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간의 높은 상호의존성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관련 업무간의 상호의존성이다. 왜냐면, 조직 설계의 기본은 기

능과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 부서로 묶는 

작업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의

존성이 높은 업무들을 한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조정비

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직개선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들간에 기능과 업무들이 어느 정도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조직개선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박우순(1996)은 조직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분업(di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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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과 조정(coordination)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조직의 다

양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분업은 곧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의미하는

데, 전문화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를 세분하면 할수록 작

은 규모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은 보다 증진되고 업무

의 능률성도 증가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서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추구는 지방정부 차

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영역을 세분하여 배분함으로써 부서의 수를 늘

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동일한 규모의 업무를 10개 부서가 분담하게 

되는 경우와 20개 부서가 분담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개 부서

로 분업화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김상묵, 2004). 하지만 이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

한 전체 부서들간의 조정과 통합은 오히려 보다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 바로 조정(coordination) 또는 통합(integration) 기능이다. 

  민진(2005)은 조정이란 조직 간에, 부문 간에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조정의 필요성은 증대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Thompson(1967)은 조직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집합적 상

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은 부서간의 상호의존성이 거의 없는 상태

를 의미한다. 순차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은 한 부서의 활

동이 다른 부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첫 번째 부서의 행동이 완

전히 이루어진 후에 뒤따르는 부서의 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이다. 마

지막으로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은 관련 부서간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은 상태로서,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의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집합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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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의 경우에는 규칙이나 표준화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순차적 

상호의존성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회의, 수직적 의사소통 및 계획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호적 상호의존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협조

와 상호조정, 비정기적인 회의, 직접대면에 의한 의사소통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김상묵, 2004, 재인용).

  조직의 부서화는 부서간의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비용은 부서간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빈도에 비례하는 것으

로, 교호적 상호작용에서는 가장 많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

로 조정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교호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

서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조정을 위한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지도

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며,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부서화에 따르는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정비용이 가장 높은 

교호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부문부터 한 조직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부서간 업무 통합 및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분업을 통한 전문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편익의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방법은 업무영역을 세분화함으로써 부서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응 관련 업무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에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건의료, 사회복지, 노인복지, 주민복지 등의 

부서명칭 하에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부서간 업무조

정을 위한 과다한 조정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업무가 세분화됨

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는 있겠으나, 

각자의 업무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큰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이들 각각의 노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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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을 꾀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부서

간 업무의 통합 및 조정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서 조정과 통합은 다양한 행태로 추구될 수 있

다. 우선, 각 부서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한 각종 회의, 협의체 등의 수평적

인 통합방법이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

치단체의 계층적 권한체계에 의한 수직적 조정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한 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부서 안에서 수직적인 

계층과 수평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조직개편에서 주로 감안해야 하는 통합방법은 부서간의 상호

연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부서간 조정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유사 기능

의 일원화를 통하여 부서 내 조정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서간 

조정방식을 택한다고 하면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서들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여도 무방하지만, 부서내 조정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유

사한 기능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담당자간의 수평적인 연계와 의사소통, 부서 상호간의 빈번한 상호작용과 

협력, 다양한 회의체를 통한 효율적인 조정 등 부서간의 수평적인 연계와 

조정이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다면,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서

들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부서 이기주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부서간 조정과 협력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상호조정이 

요구되는 유사한 기능들은 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부서내 권한위계

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김상묵, 2004).

  이와 같이 통합이란 조직 내의 차별화된 부서간의 행동이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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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회복지 조직 개편에서 통합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김영종, 2006). 

예컨대 ｢희망한국 21｣에서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보건, 교육, 노동, 주거, 

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 통합부서를 시‧

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서의 조직

적 통합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함께 여성가족부(보육‧가족지원), 교

육인적자원부(교육격차해소), 노동부(고용지원), 건설교통부(주거복지), 문

화관광부(청소년복지)의 업무들에 대한 통합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기 

위함이다.1)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부서들에 대해 전문영역별로 분권화를 촉진

하면서도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조정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조

직구성원들이 자기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처럼 사업별 형태의 조직과 기능별 형태의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

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들을 총괄하는 부서

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또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중심의 기획기능과 조정‧협력기능의 강화를 

1) 김영종(2006)은 ‘희망한국 21’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과의 조직 통합

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현재처럼 시‧군‧구의 유관부서들을 하나의 국 혹은 과로 

통합하는데 따르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중앙

정부의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

부 등) 서비스정책이 여전히 산발적으로 기획되면서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시‧군‧구 집행

단위에 이관되는 한, 시‧군‧구의 해당 부서가 통합적이든 아니든 서비스 통합에 큰 영향

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즉, 조직 통합으로 인해 분권재정의 실행과 중앙부처의 

산별성으로 인한 문제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는 빠른 시일에 전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과 자원이 이동되는 통로가 현재와 

같이 산별적 체계를 유지하는 한, 하부단위 행정조직의 통합만으로 일선 현장의 서비스 

통합을 이루어낸다는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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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직의 통합성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관

련 조직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세부사업 시행부서들 간에 높은 교호적 상

호의존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들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여 조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인 바, 하나의 총괄부서를 통해 사업별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현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장기종합계획 중심의 기

획‧조정‧협력이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통한 업무 능률성 향상

  백완기(1998)는 가외성(redundancy)이란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중복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외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여러부서가 같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증진된다고 한다. 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다수의 부서가 동시에 독자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한 부서가 

담당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실패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으

나, 비용이 많이 들고 부서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부서간의 경쟁이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

는 바로 조직(부서)편성에 있어서 능률성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

인지, 아니면 가외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건

의료,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의 관련부서에서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동시에 수행되고 있어 가외적이고 분업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저출산‧고

령화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는 비능률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가외성보다는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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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

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업무를 효

과적으로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

된다. 즉, 보건(출산), 아동, 여성, 노인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의 경우, 각자의 고유기능은 그대

로 두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한 부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부서간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업무에 대한 중복투

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능률성은 특정 기능을 어느 한 부서에서만 수행하도

록 업무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증진된다(김상묵, 2004). 중앙부처와 광역자

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전체 업무영역을 분할하여 각 기초자치

단체 부서에게 배분하게 되면, 동일한 업무를 여러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

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배분된 업무영역에 대한 부서의 전문적 업무수

행이 가능하여 자원을 보다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각 부서마다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하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기능을 중첩되지 않게 배분하게 되어 기

능수행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게 된다. 따라

서 각 부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고유한 업무영역을 배분받아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여 업무의 효율

화를 기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담당부서는 업무부서와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 업무가 부차적이거나 일반행정

업무의 하위업무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장기

적인 종합계획의 기획기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통합성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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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조직단위간의 갈등을 축소하고, 저출산‧고령화 환

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조정 및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부처의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시‧도에 총괄‧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지시한 바 있다. 

〈표 2-1〉 저출산‧고령화대응 정책 및 조직체계 발전 개황

  구분 내 용

 2002.10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2004.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발표

 2005. 9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2005. 9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2006. 6   국무회의시 대책강구 지시

 2006. 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2006. 8, 2007. 3   시‧도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충원 지시

라.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구축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급속한 외부환경

의 변화를 유념해야 한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욕구의 다양화, 

가치관과 문화의 변동,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환

경 변화가 조직 및 관리체계의 개편을 촉구하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

다 급속하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

구된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대응한 조직의 변화는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판단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묵(2004)에 의하면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은 외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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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이라고 한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 욕구의 다양화, 치열

한 국제사회의 경쟁,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환경 

변화가 조직의 개편을 촉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이 즉각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

다. 조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안정이 가져오는 장점과 이익을 해

치는 결과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안정적 분위기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업무처리는 방해를 받게 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

도 많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

면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국민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변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저출

산‧고령화 문제와 주민과의 밀착성을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전문성 및 교육훈련의 개념

  전문성이란 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의미하며, 교육훈련이란 직

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직무의 요구능력이 업무 담당자의 공급능력보

다 클 때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게 된다.

  전문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다. 전문성에 대한 구성요소의 다양성은 특정업무의 종류와 학



이론적 논의 41

자들의 접근시각 차이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다. 전수일‧봉민근(1995)은 전

문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업무 숙련도, 전문지식,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하

며, 이인제(1993)는 전문교육정도, 현장경험, 관리능력, 전문자격증, 과업수

행능력, 전문가치와 윤리의 준수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순양(2001)은 

전문지식 구비정도, 업무수행상의 자율성정도, 전문적 권위의 인정정도, 

책임감과 윤리의식정도, 전문성 발휘정도, 전문 직업문화의 보유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Mosher(1978)는 전문분야의 교육, 직무경험, 훈련, 대학의 관련분

야 교육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김명식(2001)은 관리자와 실무자를 구분하

여 각각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관리자에게는 기초능력, 

직무능력, 관리능력, 관계형성능력이 실무자에게는 전문성과 혁신, 의사전

달능력, 정보화능력, 창의력, 친화력이 구비되어야 현대행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국가정책사업의 신규사업이며, 특수한 전문정책영

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은 해당직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상당기간에 걸쳐 공직에 근무한 경험의 축적, 해당분

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과 주요정책 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다. 또한 교육훈련은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유관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해주어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 인력의 전

문적인 업무 수행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유형화하면 [그림 2-1]과 같

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은 (Ⅱ)분면의 “전문적 일반행정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2)

2) 공무원의 전문성을 ‘분야별 전문지식’의 높고 낮음과 ‘문제의 통합‧조정 능력’의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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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유형

고

⇧
문제

통합

조정

능력

⇩
저

(Ⅰ)

일반행정가(generalist)

(Ⅱ)

전문적 일반행정가 

(specialized generalist)

(Ⅲ)

집행가(practician)

(Ⅳ)

전문가(specialist)

저      ⇦      분야별 전문지식      ⇨      고

자료: 금창호 외(2005).

  향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이 지향해야할 전문성을 

전문화된 일반행정가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문성의 개념이 모든 

직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동일

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직급에 따라 담당업무

의 내용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급 및 업무의 난이도 등

을 기준으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Ⅱ)분면의 “전문적 일반행정가”의 유형이 

필요하고, 하위직으로 갈수록 (Ⅳ)분면의 “전문가”의 유형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인력에 필요한 전

문성은 각자가 처한 위치와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바,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교육훈련이 이행되어야 한다(그림 2-2 참조).

낮음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집행가, 일반행정가, 전문가 및 전문화된 일반행정가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분야별 전문지식도 낮고 문제의 통합‧조정 능력도 낮은 단순 ‘집행가’, 

특화된 전문성의 구축보다는 일반적인 업무이해 및 조정에 치중한 ‘일반행정가’, 해당분

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만 갖춘 ‘전문가’, 그리고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동시에 문제

에 대한 통합적 조정능력을 갖춘 ‘전문적 일반행정가 등이 그것이다(금창호 외, 2005).

3) 이와 같은 구분은 직급 간에 매우 엄격한 것이 아니라 정도상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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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무원 직급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

고

⇧

업무
난이도

⇩

저

정책조정 및 관리능력

 - 업무조정능력

 - 대외설득능력

 - 적극적 추진능력

정책형성능력

 - 사회조사분석능력

 - 정책입안능력

 - 담당부서 관리능력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

 - 주민욕구 파악

 - 고객중심적 업무수행

 - 담당직무 완벽숙지

 - 공직자 기본소양

하위직         ⇦         직급         ⇨        상위직

자료: 금창호 외(2005).

나. 전문성 제고 목적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은 시공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시공간에 따라 행정의 역할이 다른 것에서 연유한다. 즉, 공무원

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그러한 직

무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의 역할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조직의 내‧외부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조직 내적으로는 다

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이 항상 

존재하고, 또한 이러한 필요성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인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크

게 보면 조직 내‧외부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의 목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조직 내부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의 제고는 일차적으로 업무수

행 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업무수행 능력은 일반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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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보유정도를 말한다. 이와 같

은 지식과 기술은 대체적으로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의미하며, 관

련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업무수행 능력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담당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보

유정도를 높게 하고, 그에 따라 해당직무의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

직 차원의 의식적 노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있다면, 조직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특성 즉, 정

부기관이라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일차적인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행정수요의 다원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

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즉,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기대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결국,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국민 수요나 요구에 대

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요소이다.

다. 전문성 제고 효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조직 내‧외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행정

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

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무원

들이 담당직무에 대한 지적 역량과 업무수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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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의 직접적 효과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성과로 일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결과

적으로 조직성과의 향상과 연계된다.

  조직성과를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환경에의 적응성과 신축

성, 생산성, 직무만족, 적합성, 자원획득 등으로 규정되며, 정부기관에 국

한할 경우 민원요구에 대한 신속한 반응, 조직운영 방침의 원활한 수행, 

조직의 운영방침과 고객요구의 적합성,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정도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은 국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

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

정의 요구를 투입하는 위치에 있는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의 입장에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은 가급적 행정과정에 그들의 요구가 충

분히 반영되는 동시에 그러한 요구들이 신속하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지향성 즉,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 효과

를 가져온다.

  현대행정에서 행정환경의 급변과 행정수요의 다양화는 공무원이 담당하

고 있는 직무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

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급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환경 속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생존‧발전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무한경

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행정환경은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지속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변인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

청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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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저출산‧고령사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준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3. 저출산‧고령화대응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이론적 고찰

가. 정책평가의 정의

  Nachimas(1979)에 의하면 정책평가란 “진행중인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가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Vedung(1997)은 “정부개입과 과정의 산출

물 등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에 

반영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장

제2조1항에 의하면 평가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

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

평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

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정이

라 할 수 있다(신영식 외, 2006). 

나. 정책평가의 유용성

  정책평가의 목적은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고객만족도를 제

고하는 것으로, Epstein(1992)과 라휘문(2004, 2003)이 제시하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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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평가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유용성은 첫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과정과 성과 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환류하여 시민들의 정부

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실

증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향후 정부 관리자가 예산 결정 등의 공공서비스

의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셋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

치단체의 평가를 통해 조직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존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평가결과는 유인책‧보상‧제재 

등을 통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자나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종국에는 다년간 수행될 서비스의 계획 또는 수정에 일조하여 

업무와 정책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업무수행능력과 정책결정의 

향상, 그리고 책임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유용성은 정부 행정망을 통해 수행되는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정보나 지식

으로 활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

게 함으로써 평가는 의사결정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그들의 노력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공공서

비스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평

가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및 방안 그리고 기초자

료를 집행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Weise(1998)가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목적달성 방법과 개선 방법을 이해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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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단계와 내용에 따른 유형 분류

  평가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분류는 평가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

을 갖고 있다. Scriven(1991)은 평가를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이분하여 설

명하고 있는데,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대개 프로그램의 운영이 

끝날 때 행해지는 평가로 평가의 결과를 성질이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이루어져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데 

활용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의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로 구성

되는 평가체계는 실제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과정 중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가능한 사후 평가보다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결과를 

분석하는 평가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Nachmias(1979)는 평가유형을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로 구분하였는데, 과

정평가란 어느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집행된 정도를 

검토하는 것인 반면, 영향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를 야기시

킨 정도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어느 정도 단계별 평

가를 구분하고 있지만, 평가단계와 함께 평가의 내용 또한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Nachmias가 영향평가로 구분한 평가는 사실, 

일반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성과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형렬(1990)은 정책결과 평가를 정책산출(policy output)과 정책영향(policy 

impact)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가 정책의 단기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후자

는 정책의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으로 제도의 부산물로 간주된다. 정책

산출은 현물이나 서비스로 나타나는데 평가기준은 효과성, 적시성, 능률성, 

적응성, 형평성, 그리고 공익성을 포함한다. 정책영향평가는 실제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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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

며, 그 중 가장 관심이 되는 한 영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도 한다.

  결과평가는 가능한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장‧단기 효과, 의도한 효

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 객관적 효과, 주관적 효과, 그리고 효율성 평가

로 구성될 수 있다. 정책이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평가를 집행하는 기준 

시점에서 정책 시행이 당초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결과평가는 가능하며,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과정중의 결과평가는 정

책수행의 방향 전환이나 구체적인 개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신영식 외, 2006).

  따라서 과정평가를 단순하게 정책 시행중에 수행하는 평가, 즉 평가시

점의 문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한다. 즉, 정책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가령 정책이 

계획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무엇

인지, 구체적인 정책시행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과정평가는 결과평가와 평가의 내용에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2) 평가주체에 따른 유형 분류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를 구분하면 자체평가와 내부평가, 그리고 외부평

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평가는 제도를 집행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수행

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내부평가는 제도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 같은 조직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외부평가는 제도를 수행하는 조직체가 

아닌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의 제 3자가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하

며, 이는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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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이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뢰성, 객관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

해, 이용목적, 자율성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적절한 평가주체를 살펴보면, 과정평가는 

자체평가가 가능한 범주로 볼 수 있으나 결과평가는 그렇지 않다. 과정평

가의 경우에도 과정상의 제반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제도의 

개선을 지향할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과정평가는 내부평가 또는 외부평가

로 수행되어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과정평가를 자체평

가로 수행할 경우, 제도 시행상의 문제에 대해 편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제도의 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평가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신영식 외, 2006).

  반면, 결과평가의 경우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지라

도 외부평가에 좀 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왜냐면 결과평가는 주로 제

도가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한 것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시행과 거

리가 있는 제3자의 외부 평가가 결과평가의 경우 보다 적절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34

년간 지속해 온 출산억제정책 관련 관습과 가치관을 불식해 가면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문

제는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저출산‧고령

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정

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사업기획 능력제고, 전문인력 교육훈련, 

평가체계 개선 등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개선노력은 효율적인 저출산‧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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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책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조직체계 구축 방안, 저출산의 원인 규명 및 관련 법령 제정 등에 집중되

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연구들도 중앙정부 수준에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저출산‧

고령화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의 어느 한 측면에만 국한되거

나, 조직 또는 평가체계 개선 등 어느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

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교육훈련‧평

가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삼식(2004)은 󰡔지방의 인구학적 현상변

화와 정책에의 함의󰡕라는 연구를 통해 지역별 인구현상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인구현상은 물

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단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장애요인 극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보다는 인구흐름에 따

른 거시적인 수준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유경 외(2004)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연구를 통해 출산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중앙 차원의 

일편도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방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을 모니터링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저출산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

모형 개발은 물론, 저출산대책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고령화대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연구결과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선우덕 외(2006)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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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의 종합적 총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이 조속히 설치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승권 외(2007)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 체계구축 방안 

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

가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계 및 조정에 따른 정

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동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모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의 전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

령화대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입에서 산출에 이

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고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즉각적으로 사업수행에 반영하는 소위 “운영평가”가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군‧구−시‧도−중앙에 이르는 평가체계 구축방안 모

색에 대한 연구로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삼식 외(2006)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저

출산 대응관련 정책 수립, 실시, 평가 등과 관련한 장애요인과 개선방향을 

실질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가 중첩되는 고령화대책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

계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제언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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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에 관한 부분적 연구로만 그치고 있다. 즉, 지

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교육훈

련‧평가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속적

이면서도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총괄조직 구성방안,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그리고 중앙과 시‧

도 및 시‧군‧구에 이르는 평가운영 방안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반에 관

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평가체계 구상

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 규모, 특성 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쟁력 제고

와 지속발전을, 그 구성원인 국민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법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인구구조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성의 균형

과 질적 향상을, 국민생활 측면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즉,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인구구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은 영유

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시설 등 인프라의 양적 구축과 질적 개

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참여 촉진과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와 임신‧출산에 대한 각종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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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고 노후소득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정책을, 노년층을 대상으로 빈

곤, 질병, 무위, 고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학교

와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조성정

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문별로는 저출산분야, 고령화분야, 성장동력

분야, 사회분위기 조성분야 등에서 총 236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2 참조). 

〈표 2-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수
(단위: 건)

  대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소범위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7 27 86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3  9 25 85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4 11 19 65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3 -  3 -

 계 13 27 74 236

  1. 사업형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236개 사업이 어떠한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6개 세부사

업중 현금지원(17건)과 현물 서비스 지원(18건) 등 직접적 지원이 35건, 

인센티브 등 간접적 지원이 8건, 인적자질 향상이 23건으로 나타나고 있

어 총 66건(28.0%)이 국민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23건, 인프라 질적수준 제고가 27건, 

주변환경 개선이 27건으로 총 77건(32.6%)이 환경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외 제도 확충이 31건(13.1%), 의식개선 사업이 15건

(6.4%), 기타 사업이 47건(19.9%)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3 참조). 

  영역별로 살펴보면, 출산양육영역은 대인지원(35건, 40.7%)과 환경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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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39건, 45.3%)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식개선분야(8건, 9.3%)에

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령사회영역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23건, 

27.0%)과 새로운 제도 확충(24건, 28.2%)에 주력하고 있다. 성장동력 확보 

영역은 대인지원 중 특히 인적자질향상(14건, 21.5%)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산업장 환경개선사업(11건, 16.9%)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표 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영역별 사업형태
(단위: 건)

  구 분

세부

사업

(수)

대인지원 환경인프라 개선

제도

확충

의식

개선
기타현금

지원

현물

서비스

지원

인센

티브

부여

인적

자질

향상

시설등

인프라

구축

인프라

질수준

제고

환경

개선

출산‧양육 86 15 11 6  3  7 19 13  3  8  1

고령사회 85  1  6 2  6 14  6  3 24  4 19

성장동력 확보 65  1  1 - 14  2  2 11  4  3 27

 계 236 17 18 8 23 23 27 27 31 15 47

주: 236개 세부사업을 형태별로 범주화하는데 있어 사업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명확한 경

계 설정이 곤란하였던 바, 본 범주구분은 연구진의 협의 하에 구분함.

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에 있어서는 총 42개 사업 중 

대인지원이 27건(64.3%)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환경인프라 개선 12건

(28.6%), 의식개선 2건, 제도확충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양육과 

관련한 가계 부담의 최소화와 육아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양성평등사회 문화 조성’ 영역에 있어서는 총 

19개 사업 중 환경인프라 개선이 7건(36.8%)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대인지원 6건(31.6%), 의식개선 4건(21.1%)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 및 직장 문화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과 의식개선에 역

점을 두고 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에 있어서는 총 25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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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경인프라 개선이 20건(80.0%)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으로 대인지원 2건, 의식개선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미래세대가 성장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위해환경의 개선과 인프라 질적수

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4 참조).

나.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영역은 총 26개 사업 중 제도확충이 

14건(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10건(38.5%), 대인지원 

2건(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적 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영역 총 33개 사업 중 환

경인프라 개선이 17건(51.5%)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지원 5건(15.2%), 제

도확충 4건(1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 질병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운동 등 제반 인프라의 

구축에 치중하고 있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 영역은 총 26

개 사업 중 대인지원 8건(30.8%)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인프라 개선 6건

(23.1%), 제도확충 6건(23.1%), 의식개선 4건(15.4%), 기타 2건(7.7%)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5 참조). 

  제도확충 형태는 주로 주거와 교통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인과 관

련한 의식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미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반적

으로 소득, 건강 등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인 부분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무위‧고독 등 정신적인 부분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대민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결국 대민접근성

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

이며,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한계를 넘어 노인층 전반과 잠재노인층의 삶

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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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출산‧양육 영역 세부과제

(단위: 건)

중범위 

영역
소범위 영역 세부영역

세부

사업

대인지원 환경인프라 개선

제도

확충

의식

개선

 기

 타
현금

지원

현물
서비스
지원

인센
티브 
부여

인적
자질
향상

시설
등인
프라
구축

인프
라질
수준
제고

환경
개선

  1.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86 15 11 6 3 7 19 13 3 8 1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6 5 1 - - - - - - - -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5 - 2 - - - 3 - - -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3 - - 3 - - - - - -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2 - - 2 - - - - - - - 

국내입양 활성화 6 4 - - - - - - 1 1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1 1 - - - - - - - - -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4 - - 1 - 3 - - - -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2 - - - - - 2 - - -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3 - - - - 1 2 - - - -

임신‧출산에 대

한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8 - 6 - - - 1 - - 1 -

불임부부 지원 1 1 - - - - - - - - -

산모도우미 지원 1 - 1 - - - - - - - -

  소계 42 11 10 6 - 4 8 - 1 2 -

가족

친화‧

양성

평등 

사회 

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3 2 - - - - - - 1 - -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 형태 유연화 3 - - - - - - 2 1 -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4 2 1 - 1 - - - - - -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3 - - - - - - 3 - -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1 - - - - - - - - 1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2 - - - - - - - - 2 -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 - - - - - 2 - 1 -

  소계 19 4 1 - 1 - - 7 2 4 -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4 - - - - - - 3 - -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4 - - - - - 3 - - 1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4 - - - - - 1 2 - 1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3 - - - - 2 1 - - -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2 - - - - 1 1 - - - -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2 - - - 2 - - - - - -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2 - - - - - 1 1 - - -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4 - - - - - 4 - - - -

  소계 25 - - - 2 3 11 6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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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영역 세부과제
(단위: 건)

중범위 

영역
소범위 영역 세부영역

세부

사업

대인지원 환경인프라 개선
제도

확충

의식

개선

 기

 타
현금

지원

현물
서비스
지원

인센
티브 
부여

인적
자질
향상

시설등
인프라
구축

인프라
질수준
제고

환경
개선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85 1 6 2 6 14 6 3 24 4 19

안정

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2 - - - - - - - 1 - 1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4 - - - - - - - 3 - 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2 - - - - - - 2 -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3 - - 1 - - - 2 -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경로연금 확대 1 - - - - - - - 1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5 - - - - - - - - - 5

사적소득보
장제도 확충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7 - - - 1 - - - 4 - 2

개인연금 활성화 2 - - - - - - - 1 - 1

  소계 26 - - 1 1 - - - 14 - 10

건강

하고 

보호

받는 

노후

생활

보장

노후건강관리
기반조성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3 - - - - 2 1 - - - -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3 - 1 - - - - - 2 -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5 - 1 - - 2 1 - - - 1

노인요양
보호기반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4 - - - - - - 2 - 2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2 - - - - 1 - - - - 1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5 - - - - 3 - - - - 2

민간 재가서비스 활성화 3 - 1 - - 1 1 - - - -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3 - - - - 1 1 - - - -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5 - 1 - 1 1 1 1 - - -

  소계 33 - 4 - 1 11 5 1 4 - -

안전

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

조성

안전한 주거
공간확보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6 1 - - - - - - 5 -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 - 1 - - - - - - -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4 - - - - 2 - - 1 - 1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3 - - - 1 - - - - 2 -

활동적인 
노인사회 
참여여건
조성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 - - - - - - - - -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3 - - - 1 - - 1 - 1 -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5 - 1 - - 1 1 1 - - 1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4 - - 1 2 - - - - - -

  소계 26 1 2 1 4 3 1 2 6 4 2

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영역은 총 31개 사업 중 기

타 11건(35.5%)으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지원 9건(29.0%), 

환경인프라 개선 8건(25.8%), 의식개선 2건(6.5%), 제도확충 1건(3.2%)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대인지원은 9개 사업 중 8건이 인적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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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영역은 총 15개 사업 중 대인지원

이 7건(46.7%)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인프라 개선 6건(40.0%), 제도확충 

1건(6.7%), 의식개선 1건(6.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대인지원은 7건 

중 6건이 인적자질향상 사업에 할애하고 있다. 

  ‘고령사회금융기반조성’ 영역은 총 8개 사업 중 기타 7건(87.5%), 제도

확충 1건(12.5%)으로,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총 11개 사업 중 9개 사업(81.8%)이 기타에 해당된다.

  결국, 성장동력 확보 부문은 노동인력 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인적자

질 향상과 근로환경개선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중앙차원에서 다

루어야 할 성질을 가진 사업들이 대다수이긴 하나, 자치단체에서는 외국

적 동포 및 외국인 관련 문화적 수용력 제고(혼혈아동문제 포함)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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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장동력 확보 영역 세부과제
(단위: 건)

중 범

위 

영역

소범위 영역 세부영역
세부

사업

대인지원 환경인프라 개선
제도

확충

의식

개선

 기

 타
현금

지원

현물
서비스
지원

인센
티브 
부여

인적
자질
향상

시설등
인프라
구축

인프라
질수준
제고

환경
개선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65 1 1 - 14 2 2 1 4 3 27

여성‧

고령

자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4 - - - - - - - - -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4 - - - 3 - - - 1 -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3 - - - - - - 2 - 1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2 - - - - - - 2 - -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3 1 - - 2 - - - - -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 - - - 2 - - - - -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3 - - - 1 1 - 1 - - -

외국적동포‧외

국인력의 활용, 

사회통합 기반 

조성

외국적동포의 활용 3 - - - - - - - - - 3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2 - - - - - - - - - 2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2 - - - - - - - - - 2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3 - - - - - 1 1 - 1 -

  소계 31 1 - - 8 1 1 6 1 2 11

인력

자원

의 

경쟁

력 및 

활용

도제

고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 학습 

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School to Work) 2 - - - 1 - 1 - - -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Work to school)
2 - - - 2 - - - - - -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3 - - - 2 - - - 1 - -

산업재해예방

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5 - - - - - - 4 - 1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3 - 1 - 1 - - 1 - - -

  소계 15 - 1 - 6 - 1 5 1 1 -

고령

사회

의

금융

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1 - - - - - - - 1 - -

자산운용 

산업의활성화
- 5 - - - - - - - - - 5

장기국채시장 

육성
- 2 - - - - - - - - - 2

  소계 8 - - - - - - - 1 - 7

고령
친화
산업
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육성

고령친화산업

의 육성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 - - - 1 - - 1 - -

우수 고령친화제품지정표시제도 도입 1 - - - - - - - - - 1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1 - - - - - - - - -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촉진
- 5 - - - - - - - - - 5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2 - - - - - - - - - 2

  소계 11 - - - - 1 - -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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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본 영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 사업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 사업 형태를 세분화할 수 없다. 그런데 전략적 교육홍보는 의식

개선이 특히 강조되는 분야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규범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서는 홍보‧교육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기

업, 종교, 사회단체 등의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일반대중 모두

가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결코 

타인 또는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인식과 공감대 확산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형적 형태인 가치관 변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유형적 지원만으로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치관 변화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인간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가치판단이나 가치선택을 행할 때 일관되게 

작용하는 가치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혹은 신념의 체계적 형태로 

정의되는 가치관은 오랜 시일동안 가치판단과 경험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판단 및 선택기준

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가치관의 경우 그 변화가 더욱 어렵다. 개인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적 제반요인은 결혼, 출산, 양육, 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

치관의 변화4)를 불러왔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 환경이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불변5)인 상태로 남아 있어 저출

4)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 소자녀 교육에 전력, 노부모 부양

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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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심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지원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관 

변화를 유도6)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는 홍보‧교육이다. 정부의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략적 홍보‧교육 내용이 가치관 중심으로 흐

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사법‧행정부의 수장으로부터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가치관 변화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가장 역

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상 재정투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등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독자적으로 홍보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추진주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기관별 참여사업 수를 살펴보

면, 보건복지부가 94개 사업의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있고, 노동부 56개, 

교육인적자원부 40개, 여성가족부 23개, 문화관광부 18개 등의 순으로 참

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34건)과 고령사회(54건)를 중심으로, 

노동부는 성장동력(33건)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출

산양육(22건, 20건)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는 고령사회(12건)를 중심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표 2-7 참조).

5) 전통적 성역할의 고착화와 노인에 대한 고정적 관념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6) 가치관의 속성상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인 아동‧청소년기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하는 가치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형성된 가치관의 

공고화 과정에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변화유도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장시일을 두고 

사회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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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정부기관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단위: 건)

  구분1) 소계 출산‧양육영역 고령사회영역 성장동력확보영역

보건복지부 94 34 54 6 

노동부 56 12 11 33 

교육인적자원부 40 22 11 7 

여성가족부 23 20 1 2 

문화관광부 18 4 12 2 

산업자원부 15 ­ ­ 15 

건설교통부 14 2 12 ­ 

재정경제부 13 1 4 8 

법무부 9 ­ ­ 9 

행정자치부 7 ­ 7 ­ 

국방부 6 ­ 6 ­ 

농림부 4 2 2 ­ 

과학기술부 1 ­ ­ 1 

정보통신부 1 ­ ­ 1 

기획예산처 1 1 - -

국가청소년위원회 5 5 ­ ­ 

중앙인사위원회 2 1 ­ 1 

경찰청 4 ­ 4 ­ 

 계2) 313 104 124 85 

주: 1) 18개 정부기관 중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에 포함함.

    2) 총 236개 사업 중 부처별 복수참여 사업을 개별참여 사업으로 모두 나열하여 계산함.

  2개 이상의 부처가 복수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236개 사업중 76개 사

업(32.2%)을 차지하고 있다. 2개 부처 관련 사업은 총 58개 사업중 출산‧

양육 영역에 16개, 고령사회 영역에 26개,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 16개가 

있다. 3개 부처 관련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서 출산‧양육 영역에 2개, 

고령사회 영역에 8개,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 4개가 있다. 4개 부처 관련 

사업수는 총 4개 사업으로서 모두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 속해 있다(표 

2-8 참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을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든 중앙부

처 모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도적 추진 부처가 복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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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은 추진부처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유기적 협력없이 병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자원의 

중복투자 뿐 아니라 정책추진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표 2-8〉 관련 부처수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단위: 건)

  구분 사업수(비율) 출산‧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개 부처 160 ( 67.8) 68 47 45 

2개 부처 관련 58 ( 24.5) 16 26 16 

3개 부처 관련 14 (  5.9) 2 8 4 

4개 부처 관련 4 (  1.7) - 4 -

 계 236 (100.0) 86 85 65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회보험, 조세, 고용제도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

선, 금융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시‧도 단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수는 142개 사업(60.2%)으

로서 시‧도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94개 사업을 제외한 수치이다. 시‧

군‧구 단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수는 128개 사업(54.2%)으로서 시‧군‧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108개 사업을 제외한 수치이다(표 2-9 참

조). 중앙정부는 국가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

고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지역사회에 국한된 미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각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광역 및 기

초자치단체는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 외에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유관분야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항상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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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세부과제
(단위: 건)

  구분 계 출산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시‧도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수  94  9 46 39

시‧군‧구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수 108 13 53 42

(대상사업수) (236) ( 86) ( 85) ( 65)

  3. 추진기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을 추진기

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06년부터 2010까지 5개년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기

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15년간에 걸친 정책사업으로 출산율을 회

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의해 당초 계획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문제발생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 주기적인 개별사업의 비중조

정과 전환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에서 양쪽분야를 동시

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지역이 적으며, 인구목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가 궁극적 목표임에 따라, 인구목표 달성 후 인구균형 유지

를 위한 안정화 작업이 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정책사업 

추진과 달리 정책의 난맥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초 계

획한 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인구정책이 1962

년부터 1992년까지 30년 동안 추진되어 결실을 맺은 점을 비추어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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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기와 유인력, 정부정책 호응도 등 여러 면에서 과거 정책추진 환경보

다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최소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된다.

  4. 재원배분 현황

  236개 세부사업 중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예산사업 뿐 아니

라 각종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비예산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예산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총 33조 

826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 중 국비는 국고 11조 8,601억원(35.8%), 기

금 8조 1,983억원(24.8%) 등 20조 584억원(60.6%)이며, 지방비는 13조 242

억원(39.4%)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대책에 18조 7,265억원

(56.6%), 고령사회 대책에 7조 9,649억원(24.1%) 및 성장동력 확보대책에 6

조 3,608억원(19.2%)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 200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저출산대책은 2007년도에 전년대비 42.0% 증가하는 등 5년간 연평균 

24.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고령화대책의 경우 연평

균 10.9%의 증가율을, 성장동력확보대책은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4조 

5,593억원, 2007년 5조 8,96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 7조 1,033억원, 

2009년 7조 2,969억원을 거쳐 2010년에 8조 2,26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표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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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재정투자계획(’06～’10년)
(단위: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회계별

 국비 29,245 37,557 41,236 43,416 49,130 200,584

—국고 16,724 20,795 24,646 26,012 30,424 118,601

—기금 등 12,521 16,762 16,590 17,404 18,706 81,983

 지방비 16,348 21,409 29,797 29,553 33,135 130,242

분야별

 저출산 대책 21,445 30,443 40,265 45,570 49,542 187,265

   (증가율) ( - ) (42.0) (32.3) (13.2) ( 8.7) (24.0)

 고령화 대책 13,166 15,856 18,040 14,075 18,512 79,649

   (증가율) ( - ) (20.4) (13.8) (-22.0) (31.5) (10.9)

 성장동력 확보 대책 10,973 12,637 12,644 13,236 14,118 63,608

   (증가율) ( - ) (15.2) ( 0.1) ( 4.7) ( 6.7) ( 6.7)

 교육‧홍보 9 30 84 88 93 304

 계 45,593 58,966 71,033 72,969 82,265 330,826

(증가율) ( - ) (29.3) (20.5) ( 2.7) (12.7) (16.3)

  주: 2006년과 2007년은 예산규모이며, 2008년~2010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투자계획임.

자료: 정부(2006).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중 재정규모가 큰 주요사업들을 보면 저출산대책 

중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1조 8,737억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에 3,112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2,163억원,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등

에 1,206억원, 지역아동센터‧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030억원이 투자된

다. 또한 고령화대책 중에는 경로연금 지급에 3,174억원, 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3,148억원,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1,622억원, 농어촌 노인복지

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에 877억원,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환경개선

에 66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성장동력확보대책 중에는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에 9,516억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증진에 1,296억원, 고령자 고용촉

진 인센티브에 424억원이 투자된다. 이처럼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

책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상 10여개의 사업에 전체 재정규모의 대부분이 투

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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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미래세대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

술교육 지원에 242억원, 청소년유해환경 차단은 60억원, 아동 안전사고 예

방은 2억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는 2억원, 아동권리보호시스템 구축

은 3억원 등으로 사업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사업성과

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사업들의 경우 기본계획상

의 투자규모보다 2007년도 실제 투자규모가 축소‧편성되었다. 예를 들면 

외국적 동포 활용강화에는 24억원(법무부), 학교건강관리기능 강화 14억원

(교육부, 복지부), 아동학대예방‧방임아동보호 6억원(복지부), 고령친화제

품 표준화 확대 5억원(산자부) 등으로 2007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

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사업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기존 유사사업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향

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

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원 재

배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중앙에서는 여러 부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여러 부서를 통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러 부처 또는 부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처 또는 부서간의 마찰로 인해 합리적인 사

업수행이 제약될 수도 있다. 다조직적 구조 하에서의 정책집행은 필연적

으로 소관 부처 또는 부서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여 재정운용의 비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을 야기하고 관련사업들간 비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관련사업간 연계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저출산‧고

령사회정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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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할 수 밖에 없고, 타 부처 또는 부서의 정책을 조율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의 가치목표는 모두 

삶의 질 제고이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출산 선택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고령화대책은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

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

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제3장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실태와 개선방안

제1절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조직현황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은 중앙단위의 경우 보건복

지부를 비롯한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포

함된 236개 세부과제를 기존의 관련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사업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많은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실무

부서조직을 포괄하여 조직현황을 살펴보고 효율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실무부서조직은 

제외하고 총괄부서 조직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의미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총괄부서의 현황7)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7) 총괄부서 현황은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실태조사 

실시 이후의 총괄부서 신설 및 지정 등 조직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2007. 7. 3～7. 14일까지(면접 및 방문조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7. 7. 23～8. 3일까지(우편조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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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 및 기능

가. 중앙정부

  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

  정부는 2005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

거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위원: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를 설치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노동부 등 12개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

산‧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의 국과 1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부장 밑에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3명의 정책관이 배

치되어 있고, 정책총괄관 밑에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

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의 팀을, 노인정책관 밑에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등 4개의 팀을, 인구아동정

책관 밑에 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권리팀, 아동복지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조직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권리팀

아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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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주요기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저출산‧고령화정책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기능은 <표 3-1>과 같다. 

〈표 3-1〉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팀별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 기능

정책

총괄관

기획

총괄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저출산‧고령화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저출산‧고령화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저출산‧고령화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저출산‧고령화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저출산‧고령화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 지원 

저출산

대책팀

 —저출산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저출산관련 정책의 총괄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후

생활팀

 —노후생활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후생활관련 정책의 총괄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인친화적 사회 및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인력

경제팀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총괄 및 조정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고령친화

산업팀
 —고령친화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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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부서명 주요 기능

노인

정책관

노인

정책팀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인복지제도 조사‧연구‧정책개발

 —노인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노인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노인복지 관련 국제협력 업무

 —노인건강운동의 지원 및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노인

지원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결연‧급식 등 재가노인 보건복지사업

 —노인관련 여가시설의 운영 지원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

제도팀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노인보건예방사업 등 노인보건사업종합계획 수립

 —노인요양보장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보장관련 시범사업의 시행 및 평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가입자관리 및 전산개발 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반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노인요양

운영팀

 —노인요양보장관련 시설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보장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노인요양대상 선정을 위한 판정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계획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급여 및 수가 등의 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평가에 관한 사항

 —노인양로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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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부서명 주요 기능

인구아동

정책관

인구여성

정책팀

 —인구‧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인구‧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출산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출산 및 여성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출산지원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출산

지원팀

 —출산지원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모자보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동

권리팀

 —아동 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아동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어린이주간 및 어린이 날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복지팀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07.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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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자치단체

  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중 총괄부서를 신설한 경우는 13개 시‧도이고, 신설하지 않고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 경우는 2개 시‧도이며, 1개 시‧도는 총괄

부서 없이 담당자 1명만 지정하고 있었다. 총괄부서를 신설한 13개 광역

자치단체 중 9개 시‧도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하였고, 1개 시‧도는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3개 시‧도가 저출산대책 부서는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부서

는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 형태
(단위: 지자체)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총괄부서 있음 15 7 8

총괄부서 신설 13 5 8

—저출산‧고령화대책 통합 총괄부서 신설 9 3 6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신설 1 1 -

—저출산대책 부서는 신설, 고령화대책 부서는 기존조직 활용 3 1 2

총괄부서 지정 2 2 -

—저출산‧고령화대책 통합 총괄부서 지정 1 1 -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지정 1 1 -

총괄부서 없음 1 - 1

 계 16  7  9

주: 본 조사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7. 7. 3～7. 14일까지(심층면접조사),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2007. 7. 23～8. 3일까지(우편조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

로, 그 이후의 총괄부서 신설 및 지정 등의 조직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음.

  즉, 총괄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사업부서를 총괄부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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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2개 광역자치단체 중 1개 시‧도는 기존 부서를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로 지정하였고, 다른 1개 시‧도는 기존부서를 저

출산대책 부서와 고령화대책 부서로 각각 지정하였다.

  이를 조직규모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과 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

련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표 3-3 참조).

  우선, 과 단위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고 계 단위에 정책총괄담당, 저출산대책담

당, 고령화대책담당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저출산대책 총괄부

서를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신설된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에는 계 단위에 정책총괄팀, 가족정책팀, 민간협력사

업팀을 두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의 노인행정팀을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과 단위의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고 계 단위에 출산지원담당, 

보육담당을 두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사회장애인복지과의 노

인복지팀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8개 광역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여성가족담당관실과 노인복지과에 저출산대책팀과 고령화대

책팀을 각각 분리하여 신설‧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보건위생과내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고,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팀에 1명의 업

무담당자만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괄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

서를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한 2개 시‧도 중 대전광역시는 

복지정책과내의 복지지원팀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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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천광역시는 보건정책과의 건강증진팀과 가정청소년과의 노인복지팀

을 각각 저출산대책 및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있다. 이 외 제

주특별자치도는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하지 않은 채,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팀 내에 직원 1명을 총괄담당자로 지정해 두고 있다.

〈표 3-3〉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 현황

조직

단위
시‧도

신설 

여부
부서명 설치

시기국(실) 과 계(팀)

과

 대구광역시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정책총괄담당

2007.1저출산대책담당
고령사회대책담당

 서울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반
정책총괄팀

2007.1가족정책팀
민간협력사업팀

 경상남도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대책팀
출산지원담당

2007.7
보육담당

계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저출산대책 2006.2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고령화대책 2006.7
 광주광역시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 2007.1
 울산광역시

1)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2007.7
 경기도 ○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 2007.2
 강원도 ○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2007.5
 충청북도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 2006.10
 충청남도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 2006.1
 전라북도

2)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2006.8
 전라남도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정책 2006.8
 경상북도3)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저출산대책 2006.4
 대전광역시 (부서 지정)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 -

 인천광역시
4) (부서 지정) 여성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
가정청소년과 노인복지 -

제주특별자치도
5) (담당자 지정)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 -없음

주: 1) 울산의 경우 2007년 7월 1일자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총괄팀이 신설되었으나, 7월 12일 현재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7월말 경에 사회복지과 소속의 3명이 직렬 배정 예정이라고 응답함.

   2) 전라북도는 현재 계 단위로 운영되는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를 2007년 11월에 과 

수준으로 승격할 예정이라고 응답함.

   3) 경상북도의 경우 저출산대책담당(계)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고령화분야를 통합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과 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4) 인천광역시의 경우 총괄부서만 지정한 상황으로, 2007년 9월에 계 수준의 “저출산

정책팀”과 “저출산관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응답함.

   5) 제주도의 경우 2007년 8월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 1명만 지정해두고 있으며, 

2007년 12월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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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의 주요기능 예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저출산 관련 기능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저출산대책

반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 관련 기능은 기존의 복지

국 노인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의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관실

저출산

대책반

∙정책총괄팀

 —저출산 중장기 종합시행계획업무, 저출산대응 성과평가, 인구정책 경진대회

 —자녀양육 인식개선, 출산친화적 문화확산, 홍보 

 —다둥이행복카드사업 (카드신청, 접수, 발굴사업)

 —영‧유아 양육수당, 셋째아보육료 지원 업무

∙가족정책팀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건강강좌(부모교육특강) 운영

 —결혼이민자 지원센타 운영,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장애아가족‧아동양육사업,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총괄, 미혼양육모시설 운영지원, 오프라인 심리검사

∙민간협력사업팀

 —출산‧양육구현 포럼개최

 —기업실태조사(출산‧양육), '08년 국제가족영상축제사업업무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사항 업무, 가정의 전화상담

 —건강강좌(부모교육 특강), 가족심리검사(가정클리닉 운영)

복지국 노인복지과  —고령화대책 총괄

  부산광역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여 저출산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건강국의 노인복지과에서 고령화대

책팀을 설치하여 고령화대책에 관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출

산대책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저출

산‧고령화 대응 T/F팀도 운영하고 있다(표 3-5 참조). 충청남도의 경우 복

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담당에서 저출산관련 기능과 고령화관

련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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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부산광역시 저출산‧고령대책 부서의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관실

저출산

대책팀

 —저출산대책 업무총괄, 기획, 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정책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저출산‧고령화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 

 —저출산장려시책 개발 및 추진 

 —｢다자녀가정 우대제｣총괄, ｢가족사랑카드｣기능수준 향상 

 —저출산대책의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저출산대책관련 토론‧교육‧학술행사 등 시행‧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제｣홍보관련 사항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발굴‧지원‧관리  

 —출산축하금 지급, 저출산대책관련 시책 홍보관련 사항 

 —출산관련 통계관리 및 구‧군 저출산대책관련업무 

 —｢가족사랑카드｣발급 및 관리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고령화대책팀

 —고령화대책 중장기 계획수립, 고령친화산업육성계획 수립  

 —복합실버타운 건립‧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알선센터 운영, 한국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  

 —기초노령연금 추진에 관한 사항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노인복지용구 대여사업 등 

〈표 3-6〉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의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담당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총괄, 기획‧조정 

 —저출산‧고령사회 시책개발 및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중앙평가 총괄 

 —관련정책의 중앙 및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총괄, 기획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추진 총괄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군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지도점검 

 —저출산‧고령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시책홍보 

 —본청 실과 및 시군, 교육청 등 정책의 기획‧조정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참여가정 및 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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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자치단체

  1) 총괄부서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설치현황 파악

을 위하여 우편조사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123개 

시‧군‧구(60.6%)가 총괄부서는 물론 총괄담당자조차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80개 시‧군‧구(39.4%)만 총괄부서‧담당자를 신설 또는 지정

하고 있다. 총괄부서‧담당자를 신설 또는 지정한 8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10개 시‧군‧구는 총괄부서를 신설하였고, 26개 시‧군‧구는 기존 사업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44개 시‧군‧구는 총괄담당자만 지정

해 놓고 있다. 따라서 총괄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정한 36개 기초자치단체

를 제외한 167개 시‧군‧구(82.3%)의 경우 총괄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

이다. 그러나 총괄부서를 신설한 기초자치단체들도 저출산대책팀만을 신

설하거나(8개 시‧군‧구), 고령화대책팀만을 신설하고 있어(2개 시‧군‧구), 

저출산‧고령화를 통합하여 총괄부서를 설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7 참조). 

  총괄부서를 신설한 10개 시‧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남구의 

경우 보건소의 방문사업과 출산장려팀이 총괄부서로 설치되어 있으며, 강

원 평창군과 정선군은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팀을 신설‧운영하고 있

다. 그 외 경북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영덕군, 성주군 

등이 보건소 내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표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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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담당자 현황
(단위: 지자체)

  구분 소계
총괄 조직이 있는 시‧군‧구

총괄부서 총괄담당자

총괄부서‧담당자 없음 123( 60.6) - -

총괄부서‧담당자 있음  80( 39.4) - -

총괄부서 신설한 시‧군‧구  10(  4.9) 10 -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 신설   8(  3.9)  8 -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만 신설   2(  1.0)  2 -

총괄부서‧담당자 지정한 시‧군‧구  70( 34.5) 26 44

—“저출산‧고령화”를 통합하여 지정  49( 24.1) 17 32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여 각각 지정  13(  6.4)  7  6

—저출산대책만 지정   6(  3.0)  2  4

—고령화대책만 지정   2(  1.0) -  2

계(%) 203(100.0) 36 44

주: 2007. 7. 23～8. 3일까지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3개 

시‧군‧구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그 이후의 총괄부서 신설에 관한 변경사항

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3-8〉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신설 현황

  시‧도 시‧군‧구 신설
부서명 설치

시기국(실) 과(팀) 계(팀)

광주광역시 남구 ○ 보건소 방문사업과 출산장려 2007. 6

강원도
평창군 ○ -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 2007. 7

정선군 ○ -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 2007. 7

경상북도

경주시 ○ 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 2006. 7

안동시 ○ 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 2006. 3

영주시 ○ 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 2006.12

영천시 ○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 2007. 1

의성군 ○ - 보건소 저출산대책 2007. 1

영덕군 ○ - 보건소 저출산대책 2007. 7

성주군 ○ 보건소 지역보건 저출산대책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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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군‧구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주요기능 예시

  강원 평창군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고령화정책 부서가 새로 신설

되어 기존 단위사무와 고령화대책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저출산대

책 업무는 여성아동정책 부서에서 기존의 단위사무와 출산장려관련 업무

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평창군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조직의 주요기

능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표 3-9〉 강원 평창군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주민생활
지원과

여성아동
정책담당

 —출산장려관련업무  

고령화
정책담당

 —지역노인복지정책의 기획 및 실행

 —장묘‧장사 관련업무,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노인복지시설 신축

 —사회복지법인 등록 및 관리  

 —노인복지관련 급여지원(경로연금, 장수노인수당,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재가시설, 생활시설) 

 —노인복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노인관련 행사 및 기타 업무, 공설묘지 운영 및 관리

 —경로당 등록 관리, 노인복지회관 관리

  경북 성주군의 경우 보건소 내에 저출산대책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 기

존 단위사무와 저출산대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 

업무는 기존의 노인복지 부서에서 기존 단위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성주군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조직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표 3-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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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경북 성주군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저출산대책사업 기획관리

 —산모 신상아도우미 지원사업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전반

 —예방접종대상자 전산화 등록관리

 —모자보건사업 일반

 —아기용품 교환센터 운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지원

  2. 총괄부서 설치시기 및 담당자

  총괄부서를 신설한 13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저출산‧고

령화대책 총괄부서 신설 시기를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상반기에 5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신설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 4개 시‧

도가, 2007년 하반기(7월~8월)에 2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06년 상반기에 신설한 2개 시‧도를 제외하면 11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설치한 지 채 1년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2007년 하반기(7월~8월)에 4개 시‧군‧

구가 총괄부서를 신설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 3개 시‧군‧구가, 2006년 

하반기에 2개 시‧군‧구가 총괄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2006년 상반기에 신설한 1개 시‧군‧구를 제외하면 9개 시‧군‧구가 총괄부

서를 설치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표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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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신설 시기
(단위: 지자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2006년 상반기 2 - 2 1 - 1

2006년 하반기 4 1 3 2 - 2

2007년 상반기 5 3 2 3 1 2

2007년 하반기(7월~8월) 2 1 1 4 - 4

 계 13 5 8 10 1 9

주: <표 3-2>와 <표 3-7>에서 총괄부서를 신설하였다고 응답한 13개 시‧도(81.3%)와 10개 

시‧군‧구(4.9%)를 대상으로 분석함.

  총괄부서‧담당자가 신설 또는 지정되어 있는 8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괄담당자가 총괄업무를 맡은 시기를 살펴보았다. 2007년 상반기부터 총

괄업무를 시작한 총괄담당자는 51.3%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2007

년 하반기(7월~8월)에 업무를 시작한 총괄담당자도 33.8%를 차지하고 있

었다. 즉, 업무경력이 1년도 안되는 총괄담당자가 85.1%나 차지하고 있으

며, 무응답을 제외하면 1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총괄담당자는 불과 

12.6%에 지나지 않았다(표 3-12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따

라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나, 조사일 기준8)으로 업무담당 시점

이 불과 1~2개월에 지나지 않는 인력 비율이 33.8%나 된다는 점은 저출

산‧고령화대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 약화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8) 기초자치단체의 우편조사는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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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가 총괄업무를 

맡은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2004년 상반기 1.3 - 1.7

2006년 상반기 3.8 9.5 1.7

2006년 하반기 7.5 4.8 8.5

2007년 상반기 51.3 52.4 50.8

2007년 하반기(7월~8월) 33.8 33.3 33.9

무응답 2.5 - 3.4

 계

(지자체)

100.0

(80)

100.0

(21)

100.0

(59)

주: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또는 담당자가 설치되어 있는 8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분석함.

  이들 총괄부서‧담당자들이 신설 또는 지정된 근거를 살펴보면, 광역자

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조례 제‧개정(8개 시‧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

(3개 시‧도)에 의해 총괄부서 또는 담당자가 설치되었으며, 그 외 해당부

서 장(국장)의 지시(2개 시‧도)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2개 시‧도)에 

의해 총괄부서‧담당자가 신설 또는 지정되었다. 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는 주로 단체장의 지시(16개 시‧군‧구)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

장(16개 시‧군‧구)의해 총괄부서‧담당자가 설치되었으며, 그 외 별도의 조

례 제‧개정(10개 시‧군‧구)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시(7개 시‧군‧구)에 의해 

총괄부서‧담당자가 신설 또는 지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3 참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표 3-14>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들 중 

14개 시‧도가 공문서를 하달(13개 시‧도)하거나, 시‧군‧구 연석회의(1개 

시‧도) 등을 통해 관내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괄

부서 설치(신설 또는 지정)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3-13>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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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응답한 기초자치단체는 7개 시‧군‧구 뿐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외부에 의한 지시보다는 해당 지자

체 스스로의 필요 및 단체장의 의지가 총괄부서 또는 담당자의 설치에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13〉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및 총괄담당자 설치 근거
(단위: 지자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별도의 조례 제‧개정  8 3 5 10  - 10

단체장의 지시  3 1 2 16  2 14

기타  4 3 1 30 11 19

광역자치단체의 지시  - - -  7  3  4

해당부서 장(국장) 지시  2 2 -  7  -  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2 1 1 16  8  8

무응답 - - - 24  8 16

 계 15 7 8 80 21 59

〈표 3-14〉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권고
(단위: 지자체)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없음 2 1 1

있음(권고함) 14 6 8

공문서 하달 13 6 7

시‧군‧구 연석회의 1 - 1

 계 16 7 9

  <표 3-15>와 <표 3-16>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3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 소속부서를 설문지 응답자 기준으로 정리

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총괄부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어느 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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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부서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설문지 작

성자 소속을 과 단위로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설문지 작성자 

소속이 사회복지과인 경우가 50.0%(8개 시‧도)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 저

출산대책과, 노인복지과, 보건복지과인 경우가 각각 12.5%(2개 시‧도)였으

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복지과인 경우가 각각 6.3%(1개 시‧도)로 나

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설문지 작성자 소속이 사회복지과인 경우가 

29.6%, 주민복지과인 경우가 29.1%, 보건소인 경우가 21.7%로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10.8%, 여성복지과 5.9%, 복지기획과 1.5%, 

보건복지과 1.0%, 노인복지과 0.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5 참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담당자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나 저출산대책

과에 소속된 경우는 있었으나 고령화대책과에 소속된 경우는 전혀 없었

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조직이 없어 총괄

담당자의 소속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총괄조직이 서

로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도 지역의 경우 21.7%(44개 시‧군‧구)가 보건소

에 속되어 있으나 대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조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연계를 통한 지속

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본청

이 아닌 보건소에서 총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역

시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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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설문지 작성자 소속 과 
(단위: %)

  구분 광역 자치단체 소계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저출산고령화대책  6.3 - - -

저출산대책 12.5 - - -

주민복지 - 29.1 27.4 29.8

사회복지 50.0 29.6 37.1 26.2

복지기획 -  1.5 -  2.1

가정복지 - 10.8 29.0  2.8

여성복지  6.3  5.9  4.8  6.4

노인복지 12.5  0.5 -  0.7

보건복지 12.5  1.0  1.6  0.7

보건소 - 21.7 - 31.2

 계

(지자체)

100.0 

(16)

100.0

(203)

100.0

( 62)

100.0

(141)

  다음은 설문지 작성자 소속을 1단위 낮춰 계 단위에서 살펴보았다. 기

초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담당자가 보건소에 속한 시‧군‧구가 21.7%(건강관

리 9.4%, 보건복지 6.9%, 저출산대책 3.9%, 기타 1.5%)였고, 노인복지 

26.1%, 여성복지 15.8%, 복지기획이 14.3%, 보육복지 4.9%, 주민복지 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 업무가 동일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총 15개나 되는 다양한 부

서에서 제각각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표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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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설문지 작성자 소속 계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저출산고령화대책 56.3 - - -

저출산대책 25.0 - - -

고령화대책 -  1.0 -  1.4

복지기획 - 14.3  3.2 19.1 

사회복지 12.5  3.0 -  4.3 

건강관리  6.3  2.0  1.6  2.1 

노인복지 - 26.1 33.9 22.7 

보육복지 -  4.9 12.9  1.4 

주민복지 -  4.9 -  7.1 

아동복지 -  1.5  1.6  1.4 

여성복지 - 15.8 37.1  6.4 

가정복지 -  3.4  6.5  2.1 

인구교육 -  1.5  1.6  1.4 

(보건소) 저출산대책 -  3.9  1.6  5.0 

(보건소) 건강관리 -  9.4 - 13.5 

(보건소) 보건복지 -  6.9 -  9.9 

(보건소) 기타 -  1.5 -  2.1 

 계

(지자체)

100.0

(16)

100.0

(203)

100.0

( 62)

100.0

(141)

  3. 총괄부서 설치계획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통합하는 총괄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향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총 5개 광역자치단체9) 중 인천광역시, 전

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 시‧도가 향후 과 또는 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

9) 총괄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지정한 2개 특별‧광역시, 총

괄담당자만 지정한 1개 도와 총괄부서를 신설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가 

계 수준에서 신설되어 있는 1개 도,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 신설하고 고령화대책은 기

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1개 도를 대상으로 분석함(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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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4개 시‧군‧구(11.4%)만 향후 저출산‧고령화대

책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할 계획이 있었으며, 104개 시‧군‧구(84.5%)

가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무응답인 경우가 4.1%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서 총괄부서 설치에 관한 동향이 감지되지 않아 응답이 곤란하였던 것으

로 판단된다. 무응답까지 총괄부서 설치계획이 없는 것에 포함시킬 경우 

109개 시‧군‧구(88.6%)가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참조). 

〈표 3-17〉 향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신설 또는 지정 계획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신설 또는 지정계획 있음 80.0 50.0 100.0 11.4  2.4 15.9

  총괄부서‧담당자가 있는 경우 60.0 50.0  66.7 - - -

—2007년 하반기 40.0 50.0  33.3 - - -

—시기 미정 20.0 -  33.3 - - -

총괄부서‧담당자가 없는 경우 20.0 -  33.3 11.4  2.4 15.9

—2007년 하반기 20.0 -  33.3  5.7  2.4  7.3

—2008년 이전 - -  -  4.1 -  6.1

—2009년 이후 - -  -  0.8 -  1.2

—무응답 - -  -  0.8 -  1.2

신설 또는 지정계획 없음 20.0 50.0  - 84.5 95.1 79.3

무응답 - -  -  4.1  2.4  4.9

 계

(지자체)

100.0

( 5)

100.0

( 2)

100.0

( 3)

100.0

(123)

100.0

( 41)

100.0

( 82)

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하지 않은 3개 시‧도와 불완전하게 총

괄부서가 신설되어 있는 2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괄부서‧담당자를 신설 또는 지정하지 않은 1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실태와 개선방안 91

  향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4개 

시‧도와 1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향후 설치될 총괄부서의 조직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18 참조). 광역자치단체중 3개 시‧도가 ‘저출산‧고

령화대책 통합 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할 계획에 있었으며, 1개 시‧도는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

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7개 시‧군‧

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할 계

획에 있었으며, 2개 시‧군‧구가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

개의 총괄부서를 각각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4개 시‧

군‧구가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을 신설’할 계획에 있었으며, 나머지 1개 

시‧군‧구는 ‘기존조직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한 후 담당자 

1명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향후 설치할 총괄부서의 조직형태
(단위: 지자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저출산‧고령화대책 통합 관리 총괄부서 

신설

3 - 3 7 1 6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한 2개의 

총괄부서 각각 신설

- - - 2 - 2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신설, 고령화대책 

총괄부서 기존조직 활용

1 1 - 4 - 4

기존조직을 총괄부서로 지정 후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자 1명 보강

- - - 1 - 1

 계 4 1 3 14 1 13

주: <표 3-17>에서 총괄부서 신설 및 지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4개 시‧도와 14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총괄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는 가

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개 광역자치단체가 ‘인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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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경우가 55.0%(66개 시‧군‧구)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내용이 광범위

해서’ 그렇다는 경우가 24.2%(29개 시‧군‧구),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

다는 경우가 6.7%, ‘단체장의 관심 및 지지가 부족해서’가 6.7%, ‘조례개

정의 여의치 않아서’가 2.5%, ‘기존부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총

괄부서 신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2.5%, ‘향후, 설치 예정’이 

1.7%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9 참조). 즉, 총괄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인력확보의 어려움 때

문인 것으로 드러나 총괄부서의 설치 못지않게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통합

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3-19〉 총괄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50.0 100.0 - 55.0 61.0 51.9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 - -  6.7  7.3  6.3

조례개정이 여의치 않아서 - - -  2.5 -  3.8

단체장의 관심 및 지지가 부족해서 - - -  6.7  9.8  5.1

저출산‧고령화대책 광범위해서 - - - 24.2 22.0 25.3

기타 50.0 - 100.0  5.0 -  7.6

기존부서로도 충분함 (관련부서에서 대응) - - -  2.5 -  3.8

향후 설치예정 50.0 - 100.0  1.7 -  2.5

무응답 - - -  0.8 -  1.3

 계

(지자체)

100.0

( 2)

100.0

( 1)

100.0

( 1)

100.0

(120)

100.0

( 41)

100.0

( 79)

주: 광역자치단체는 <표 3-2>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괄부서를 지정 또는 미설치

한 2개 시‧도(무응답 1개 시‧도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표 

3-7>에서 ‘총괄부서‧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한 120개 시‧군‧구(무응답 3개 도지역 제외)

를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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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에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당 광역자

치단체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1.6%(23개 시‧군‧구)가 애로사항

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에 대한 건의보고는 평균 1.3건으로 최근 1년간 총 29건의 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괄부서 설치와 인력충원

에 관련 건의’가 보고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담부서 설치 필요’와 ‘인력 부족에 

따른 충원’에 대한 요구가 각각 6건(26.1%)과 5건(21.7%)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운영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의 일괄적 관리’와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가 각각 4건(17.4%)씩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 외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문

의’가 3건(13.0%), ‘총괄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 취합의 어려움’에 대한 

건의가 2건(8.7%)있었으며, ‘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업무 협조사항 미비’, 

‘전담부서 설치 시 중앙정부의 힘(지원) 필요’, ‘전담부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숙지’, ‘총괄부서를 보건소가 아닌 본청(예, 기획실)에 위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노력’에 대한 요구가 각각 

1건(4.3%)으로 조사되었다(표 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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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건의사항(’06.8〜’07.7)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건의한 적 없음 88.4 91.9 86.9 

건의한 적 있음 11.6  8.1 13.1 

 계

(지자체)1)

100.0 

(199)

100.0 

( 62)

100.0 

(137)

건의 내용별 응답률 (중복응답)

총괄부서 설치 및 담당인력 관련 건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 26.1 20.0 27.8 

—총괄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 취합의 어려움  8.7 20.0  5.6 

—전담부서 설치시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  4.3 -  5.6 

—전담부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 필요  4.3 -  5.6 

—총괄부서를 보건소가 아닌 본청(예, 기획실)에 위치  4.3 -  5.6 

—인력부족에 따른 충원 필요 21.7 40.0 16.7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

—중앙정부의 일괄적 정책 사업 관리 필요 17.4 - 22.2 

—예산 지원 17.4 20.0 16.7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추진 관련 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문의 13.0 40.0  5.6 

—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업무 협조사항 미비  4.3 -  5.6 

—사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4.3 20.0 -

  (대상 지자체)
2) (23) ( 5) (18)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4개 도지역)은 제외함.

   2) 광역자치단체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4. 총괄부서의 필요성 및 이상적인 조직규모와 위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대부분의 담당자가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응답자의 

93.8%(15개 시‧도)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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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응답자의 89.2%(181개 

시‧군‧구)가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21 참조).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0%(12개 시‧도)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직을 일원

화하기 위하여’가 12.5%(2개 시‧도), ‘시책개발과 사회분위기 조성 등 자

체사업 추진부서의 필요’가 6.3%(1개 시‧도)로 조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9.6%(121개 시‧군‧구)로 가

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 11.8%(24개 시‧군‧구),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모두 

인구정책이기 때문’이 9.4%(19개 시‧군‧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가 7.9%(16개 시‧군‧구)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10)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책개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자체사업 

추진부서의 필요 때문’에 총괄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혀 발견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실정에 적합한 저출

산‧고령화대책의 시책개발 및 정책기획보다는 단순한 정책집행에 주안점

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표 3-21 참조).

10) <표 3-21>에서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2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업무 성격에 따라 세부사업 관련부서에서 대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

다는 이유가 81.0%(17개 시‧군‧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대책 종합 추진방향의 확고한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내

용이 광범위해 실질적인 종합적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서 시‧도에 총

괄기능을, 시‧군‧구에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담당자 

1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 없다는 이유가 각각 4.8%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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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설치할 필요가 없음  6.3 14.3  - 10.3 19.4  6.4

설치할 필요가 있음 93.8 85.7 100.0 89.2 80.6 92.9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75.0 71.4  77.8 59.6 59.7 59.6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 -  - 11.8 12.9 11.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12.5 -  22.2  7.9  4.8  9.2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모두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 -  -  9.4  3.2 12.1

기타(시책개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자체사업 추친부서의 필요)

 6.3 14.3  - -  - -

무응답 - -  -  0.5  -  0.7

무응답 - -  -  0.5  -  0.7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3)

100.0 

( 62)

100.0 

(141)

  또한,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이상적인 조

직규모에 대한 질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60.0%(9개 시‧도)가 ‘과 수준'

을 가장 이상적인 조직규모로 응답하였으며, 33.3%(5개 시‧도)가 ‘계 수준

‘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부서의 규모보다는 부서의 위상이 중요'하기 때

문에 기획실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도가 있었다(표 3-22 

참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181개 

시‧군‧구중 80.1%(145개 시‧군‧구)가 ‘계 수준’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규모

라고 응답하였고, ‘과 수준’을 이상적인 조직규모로 응답한 경우는 16.6% 

(30개 시‧군‧구)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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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총괄부서를 설치할 경우 이상적인 조직규모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과 수준 60.0 66.7 55.6 16.6 24.0 13.7 

계 수준 33.3 33.3 33.3 80.1 74.0 82.4 

기타  6.7 - 11.1  3.4  2.0  1.5

총괄담당자 1명 정도 - - -  1.7  2.0  1.5 

부서의 규모 보다는 부서의 

  위상이 중요함

 6.7 - 11.1 - - -

무응답 - - -  1.7 -  2.3 

 계

(지자체)

100.0 

(15)

100.0 

( 6)

100.0 

( 9)

100.0 

(181)

100.0 

( 50)

100.0 

(131)

주: <표 3-21>에서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8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괄부서를 설치할 경우 가장 이상적

인 소속부서 위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6%인(50개 시‧군‧구)가 ‘보

건소’를 가장 많이 손꼽았고, 27.1%(49개 시‧군‧구)가 ‘기획관리과’를 선택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주민생활지원과’가 18.2%, ‘사회복지과’가 17.7%, 

‘노인복지과’가 6.6%, ‘기타’가 2.8%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23 참조). 

  보건소를 가장 이상적인 소속부서 위치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재의 저출

산‧고령화대책이 저출산정책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관

련 사업을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획관리과를 가장 이상적인 소속부서 위치라고 응

답한 경우는 인력배치, 사업기획, 조정, 평가,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일반 

사업조직보다는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과에 두는 것이 사업

의 종합적 관리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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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총괄부서를 설치할 경우 이상적인 소속부서 위치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기획관리과 27.1 16.0 31.3 

사회복지과 17.7 20.0 16.8 

노인복지과  6.6 14.0  3.8 

주민생활지원과 18.2 26.0 15.3 

보건소 27.6 18.0 31.3 

기타  2.8  6.0  1.5

 계

(지자체)

100.0

(181)

100.0

( 50)

100.0

(131)

주: <표 3-21>에서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18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분석함.

  5. 총괄부서 설치에 대한 관심도 및 기타

  지방의회의 2007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청회, 정책토론회, 간담

회 등의 개최여부를 살펴본 결과,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를 살펴보면, 광역자치

단체의 경우 37.5%(6개 시‧도), 기초자치단체는 7.7%(15개 시‧군‧구)가 지

방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거

나, 개최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 계획중인 정책간담회는 평균 1.3회로 그쳐, 

지방의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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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2007년도 지방의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회의
(단위: %, 회)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62.5 57.1 66.7 92.3 95.1 91.1

있음 37.5 42.9 33.3  7.7  4.9  8.9

1회 18.8 28.6 11.1  4.6  3.3  5.2

2회 이상 18.8 14.3 22.2  2.5  1.6  2.9

무응답 - - -  0.5 -  0.7

(평균) (1.3) (1.0) (1.6) (1.3) (1.3) (1.3)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6)

100.0

( 61)

100.0

(135)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6개 도지역)은 제외함.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광역자치단체의 

12.5%(2개 시‧도)만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운

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한 지

자체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특별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5 참조). 지방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기

구를 살펴보면, 1개 시‧도에서 ‘여성특별위원회’와 ‘노인복지지원 특별위

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1개 시‧도에서 ‘도민의 삶의 질과 중심 

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설치‧운영 중에 있었다. 결국, 저출산‧고령

화대책과 관련하여 2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3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

기구 가운데 ‘노인복지지원 특별위원회’만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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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지방의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특별기구 설치‧운영 여부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있음 12.5 14.3 11.1 - - -

없음 87.5 85.7 88.9 100.0 100.0 100.0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5)

100.0

( 60)

100.0

(135)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2개 광역시지역, 6개 도지역)은 제외함.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저

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행사 내용과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최근 1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행사 개

최 여부를 알아본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81.3%(13개 시‧도)가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5.0%(30개 시‧군‧

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 29회에 걸쳐 행사가 개최되어 13개 시‧도

에서 평균 2.2회의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총 79회에 

걸쳐 행사가 개최되어 30개 시‧군‧구에서 평균 2.6회의 저출산‧고령화대

책과 관련한 행사가 개최되었다(표 3-26 참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사 건수는 각각 22건과 41건으로 행

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저출

산대책 관련 행사’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 ‘고령화대책 관련 행사’, ‘저출

산‧고령화대응 교육 및 워크숍’,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캠페인’ 등으

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저출산대책 관련 행사’

가 가장 많았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캠페인’, ‘저출산‧고령화대응 

교육 및 워크숍’, ‘고령화대책 관련 행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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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행사 개최 내용(’06.8〜’07.7)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18.8 42.9 - 85.0 82.0 86.3 

있음 81.3 57.1 100.0 15.0 18.0 13.7 

 계

(지자체)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1)

100.0 

(139)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행사(중복응답)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 및 워크숍 12.5 - 22.2  1.5  1.6  1.4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캠페인 12.5 14.3 11.1  2.0  1.6  2.2 

저출산대책 관련 행사

—저출산대책 정책 회의 25.0 14.3 33.3  3.5  1.6  4.3 

—교육 및 워크숍 12.5 28.6 -  3.5  3.3  3.6 

—시민 강좌 - - -  2.5 -  3.6 

—문화행사 6.3 - 11.1  1.5  3.3  0.7 

—홍보 캠페인 18.8 28.6 11.1  2.5 -  3.6 

—할인 MOU 체결 25.0 42.9 11.1 - - -

—미혼남녀 결혼 추진 - - -  0.5  1.6 -

—여성취업 박람회  6.3 - 11.1 - - -

고령화대책 관련 행사

—교육 및 워크숍  6.3 - 11.1  1.0  3.3 -

—시민 강좌 - - -  1.0  1.6  0.7 

—문화행사 12.5 - 22.2  1.0  1.6  0.7 

  (대상 지자체)2) (13) ( 4) ( 9) ( 30) ( 11) ( 19)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3개 도지역)은 제외함. 

   2)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행사가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3-27>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조

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0.0%(8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5.7%(71개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

여 조례를 제‧개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

로 제‧개정된 총 조례건수는 광역자치단체가 12건, 기초자치단체가 92건

이었다.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현금 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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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8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례’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할인 조례’가 12.5%로 조사되었다. 

그 외, 장수수당지급, 의료보험료 지원, 출산‧양육지원, 공공시설 이용 할

인, 공무원 복무, 영구임대주택 이용(우선 입주권)과 관련한 조례들이 제‧

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71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양육(현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25.1% 등으로 ‘저출산대책 지원 관련 조례’가 제‧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고령화대책 지원 관련 조례’로는 장수수당 지급, 이미용 할인, 의료

보험료 지원, 목욕비 지원, 노인복지기금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내용은 공

무원 복무, 조손가정 지원,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실시 이후 많

은 조례들이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제‧개정 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의지(결정권)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례’가 제‧개정된 사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5.0%,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

자치단체장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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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06.8〜’07.7)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50.0 71.4 33.3 64.3 71.0 61.3 

있음 50.0 28.6 66.7 35.7 29.0 38.7 

 계

(지자체)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9)

100.0

( 62)

100.0 

(137)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조례(중복응답)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례 25.0 14.3 33.3  2.0 -  2.9

저출산대책 지원 관련 조례

—인구증대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 -  1.5  1.6  1.5 

—출산‧양육 지원  6.3 - 11.1 25.1 11.3 31.4 

—세금 감면 - - -  0.5  1.6  0.0 

—교육비 지원 - - -  3.0  1.6  3.6 

—의료보험료 지원 - - -  4.5  6.5  3.6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 - -  2.0 -  2.9 

고령화대책 지원 관련 조례

—장수수당 지급  6.3 - 11.1  2.5  1.6  2.9 

—이미용 할인 - - -  0.5  1.6 -

—의료보험료 지원  6.3 - 11.1  0.5  1.6 -

—목욕비 지원 - - -  0.5  1.6 -

—노인복지기금 운용 - - -  0.5  1.6 -

기타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 조례

—공공시설 이용 할인  6.3 14.3 -  0.5  1.6 -

—공무원 복무  6.3 - 11.1  1.5  3.2  0.7 

—대중교통 이용 할인 12.5 28.6 - - - -

—영구임대주택 이용(우선 입주권)  6.3 14.3 - - - -

—조손가정 지원 - - -  1.0  1.6  0.7 

  (대상 지자체)2) ( 8) ( 2) ( 6) ( 71) ( 18) ( 53)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도지역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한 사업

실적이 있는지, 또 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이 있다면 어떤 사업

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저출산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16개 시‧도 전체, 기초자치단체는 142개 시‧군‧구(7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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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한 저출산대책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 참조). 

〈표 3-28〉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시행된 저출산대책 사업 실적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 - - 28.6 38.7 24.1 

있음 100.0 100.0 100.0 71.4 61.3 75.9 

 계

(지자체)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9)

100.0 

( 62)

100.0 

(137)

자체예산 사업내용(중복응답)

양육 지원 및 보육 환경 개선

—보육료 지원 62.5 42.9 77.8 21.1 30.6 16.8 

—양육비 지원 18.8 14.3 22.2 11.1  3.2 14.6 

—다자녀가구 우대제 18.8 28.6 11.1  0.5  1.6 -

—출산휴가 확대 및 대체 인력 지원 - - -  1.5  3.2  0.7 

—출산친화기업 문화 조성  6.3 - 11.1  0.5 -  0.7 

출산장려 및 출산 지원금 지원

—출산장려 홍보 - - - 33.2 17.7 40.1 

—출산지원금 지원 18.8 14.3 22.2  4.0  3.2  4.4 

—미혼남녀 결혼 장려 - - -  1.0 -  1.5 

—출산 축하행사 및 출산용품 지원 25.0 28.6 22.2  5.0 -  7.3 

건강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3) 18.8 42.9 -  0.5  1.6 -

—임산부 산후관리4) 68.8 57.1 77.8 44.7 25.8 53.3 

—복원 시술비 지원 - - -  4.5  3.2  5.1 

—영유아 의료비 지원 - - -  8.0  8.1  8.0 

저출산 대응 연구 용역 위탁 12.5 - 22.2 - - -

저소득층 아동 및 조손 가정 지원 12.5 14.3 11.1  3.5  8.1  1.5 

  (대상 자자체)2) (16) ( 7) ( 9) (142) ( 38) (104)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도지역 무응답 제외.

   2)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이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3) 임산부 산전관리: 임산부 철분제 지급, 임산부 산전위탁관리, 임산부 풍진‧기형아‧

산전검사비 등이 포함됨.

   4) 임산부 산후관리: 신생아 산모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사업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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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양육 지원 및 보

육환경 개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장려 및 출산지원금 지원’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임산부 산

후관리가 6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료지원이 62.5%, 출산축

하행사 및 출산용품지원이 25.0% 등의 순이다. 이외에 양육비 지원, 다자녀

가구우대제, 출산지원금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등이 있다. 특이하게, 자체

예산 만으로 수행한 사업실적 중 임산부 산후관리지원율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출산장려홍보사업의 경우에는 기

초자치단체에서만 발견되어 광역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현상을 보였다.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 선결과제를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와 ‘관련 행정조직간 유기적 연계성 제고’, 그리고 ‘기업‧민

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 구축’이 각각 5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효율적인 조직체계(총괄조직, 자문위원회 등) 구축’이 

43.8%, ‘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37.5%,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

육 강화’가 37.5%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담당인력의 전

문성 제고’가 18.8%, ‘지방의회의 높은 관심 및 협조’가 6.3%, ‘예산지원’

이 6.3%로 조사되었다(표 3-29 참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과 

‘효율적인 조직체계(총괄조직, 자문위원회 등) 구축’이 각각 64.3%와 54.8%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가 43.7%,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40.2%, ‘관련 행정조직간 유기적 연

계성 제고’가 34.7%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외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가 28.1%, ‘기업‧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 구축’이 

16.6%, ‘지방의회의 높은 관심 및 협조’가 13.1%, ‘보육환경 개선 및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3.0%, ‘예산 지원’이 0.5%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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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장의 높은 관심도와 관련부서 및 기업‧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총괄조직이나 자문위원회의  

활용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충원과 총괄조

직의 설치, 그리고 이를 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가장 선결되

어야 할 과제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3-29〉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중복응답)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50.0 85.7 22.2 43.7 41.0 44.9

지방의회의 높은 관심 및 협조  6.3 14.3 - 13.1 14.8 12.3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43.8 28.6 55.6 54.8 47.5 58.0

관련 행정조직간 유기적 연계성 제고 50.0 42.9 55.6 34.7 42.6 31.2

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 37.5 28.6 44.4 64.3 67.2 63.0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18.8 14.3 22.2 40.2 42.6 39.1

기업‧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 구축 50.0 57.1 44.4 16.6 14.8 17.4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37.5 28.6 44.4 28.1 24.6 29.7

보육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 - -  3.0  4.9  2.2

예산지원  6.3 - 11.1  0.5 -  0.7

(대상 지자체) (16) ( 7) ( 9) (199) ( 61) (138)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3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원활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수행을 위해 증액 또는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산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이 93.8%, ‘지역단위 사업 및 정책개발 예

산’이 87.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지역단위 홍보교육 

예산’이 62.5%,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사연구 예산’이 37.5%로 비교

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외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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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12.5%, ‘자체 교육훈련 예산’이 6.3%로 조사되었다(표 3-30 참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이 87.4%, 

‘지역단위 사업 및 정책개발 예산’이 7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광역자

치단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지역단위 홍보교육 예산’

이 41.7%,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예산’이 34.2%로 비

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외 ‘자체 교육훈련 예산’이 25.6%,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 조사연구 예산’이 25.6%, ‘사업담당자 인건비 증액’이 

1.5%, ‘보육 및 교육 지원’이 1.0%로 조사되었다.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지치단체 모두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 증액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못지않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단위 사업 및 정

책개발을 위한 예산’과 ‘지역단위 홍보 교육을 위한 예산’ 항목 증액 또한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 3-30〉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 증액 및 신설이 필요한 예산항목

(중복응답)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지역단위 홍보교육 예산 62.5  57.1 66.7 41.7 41.0 42.0

자체 교육훈련 예산  6.3  14.3 - 25.6 21.3 27.5

지역단위 사업 및 정책개발 예산 87.5  85.7 88.9 79.4 78.7 79.7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사연구 예산 37.5  42.9 33.3 25.6 27.9 24.6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예산 12.5 - 22.2 34.2 36.1 33.3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 93.8 100.0 88.9 87.4 83.6 89.1

보육 및 교육 지원비 - - -  1.0 -  1.4

사업당담자 인력확보(인건비 증액) - - -  1.5  1.6  1.4

(대상 지자체) (16) ( 7) ( 9) (199) ( 61) (138)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3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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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20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85건(시‧도 54건, 시‧군‧구 231건)의 건의사항이 

파악되었다(표 3-31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일괄적 정책추진을 통한 지역간 동일사업의 형

평성 제고’에 대한 건의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건의가 5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 활동 강

화’가 50.0%, ‘보육비 및 양육비 국가 지원 증대’ 31.3%, ‘전담부서 설치 

관련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25.0% 등이 건의되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일괄적 정책추진을 통한 지역

간 동일사업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건의가 45.8%로 가장 높게 건의되었

으며, ‘별도의 총괄부서 설치’와 관련된 건의가 20.0%, ‘국가예산지원 확

대’와 관련된 건의가 17.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1〉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건의사항(중복응답)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총괄부서 설치 관련

—기획부서에 총괄 기능 부여  6.3 - 11.1  5.8  3.1  6.8 

—별도의 총괄담당부서 설치  6.3 - 11.1 20.0  3.1 26.1 

—보건소에 총괄기능 부여 - - -  0.8 -  1.1 

—저출산과 고령화 분리된 총괄부서 요망 - - -  0.8  3.1 -

—전담부서 설치 관련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25.0 42.9 11.1  3.3  6.3  2.3 

—전담부서의 역할에 대한 개념 명확화 - - -  3.3 -  4.5 

—전담인력 보강 18.8 14.3 22.2 10.0 12.5  9.1 

—총괄 추진 부서의 전국적 획일화 - - -  1.7 -  2.3 

—총괄부서 불필요1) - - -  9.2  9.4  9.1 

  (대상 지자체) (16) ( 7) ( 9) (120) ( 32)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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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저출산대책 증대

—국제결혼자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 - - -  0.8 -  1.1 

—대체인력 지원 - - -  0.8 -  1.1 

—미혼남녀의 결혼 독려 행사 확대 - - -  0.8  3.1 -

—보육 및 양육비(교육) 국가 지원 증대 31.3 42.9 22.2 14.2 12.5 14.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 - -  4.2 15.6 -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 지원  6.3 - 11.1  2.5  3.1  2.3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마련 - - -  3.3  3.1  3.4 

—출산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 -  2.5 -  3.4 

고령화대책 증대

—노인일자리 마련 - - -  0.8 -  1.1 

—다양한 노인시설 이용 확충을 통한 

사전 의료 및 복지혜택 증가

- - -  4.2  6.3  3.4 

—각종 노인 수당 확대 - - -  2.5 -  3.4 

홍보 및 교육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 활동 강화 50.0 42.9 55.6 15.0 15.6 14.8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12.5 14.3 11.1 11.7 15.6 10.2 

중앙정부의 적극적‧일괄적 정책추진 62.5 42.9 77.8 45.8 56.3 42.1

국가 예산 지원 확대
2) 56.3 71.4 44.4 17.5 31.3 12.5 

기타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6.3 14.3 -  3.3 -  4.5 

—사업 평가 제도 개선 18.8 - 33.3  3.3  3.1  3.4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법개정3) 12.5 28.6 -  1.7 -  2.3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6.3 - 11.1  1.7  3.1  1.1 

—기타4) 18.8 14.3 22.2  0.8  3.1 -

  (대상 지자체) (16) ( 7) ( 9) (120) ( 32) ( 88)

주 : 1) 총괄부서가 불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별도의 총괄부서 설치 없이도 업무성격

에 따라 세부사업 관련부서에서 대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언급함.

    2)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 낙후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증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

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을 요망함.

    3)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 개선, 세부사업별 

관련 충돌 법령 정비’ 등을 요망함.

    4) 그 외 기타의견으로 ‘기술지원단 설치’, ‘연석회의 등을 통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의 연대의식 제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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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그 내용에 있어 관련된 분

야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을 통한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보건 및 복지계 등 각종 단체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양육후원협의

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 협의회는 관내의 각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체로 발전되고 있다. 

  아직,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자원의 활

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81.3%(1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는 14.4%(28개 시‧군‧구)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표 3-32 참조). 

〈표 3-32〉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활용하고 있음 81.3 85.7 77.8 14.4  8.2 17.2 

활용하고 있지 않음 18.8 14.3 22.2 85.6 91.8 82.8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5)

100.0 

( 61)

100.0 

(134)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2개 광역시지역, 6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3-32>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지역사

회자원의 참여정도를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참여가 53.8%, ‘보통’  38.5%, ‘소극적’ 7.7% 등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자원의 참여율이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것(평균 2.5)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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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정도(호응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보통’ 참여가 56.5%, 

‘소극적’ 39.0%, ‘적극적’ 4.5%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평균 1.7)을 알 수 있다(표 3-33 참조).

〈표 3-33〉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지역사회자원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지역사회자원 참여도)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참여도)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적극적 53.8 50.0 57.1  4.5  3.3  5.0

보통 38.5 50.0 28.6 56.5 52.5 58.3

소극적  7.7 - 14.3 39.0 44.3 36.7

 계
(지자체)1)

100.0 

(13)

100.0

( 6)

100.0

( 7)

100.0

(200)

100.0

( 61)

100.0

(139)

평균2) 2.5 2.5 2.4 1.7 1.6 1.7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2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적극적=3, 보통=2, 소극적=1의 3점 척도에 의함.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 활용여부에 따른 지역주

민의 참여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지

자체의 주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34 참조).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10.7%, 

‘보통’ 82.1%, ‘소극적’ 7.1%이며, 평균 2.0점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는 ‘적극적’ 참여가 

3.5%, ‘보통’ 52.3%, ‘소극적’ 44.2%이며, 평균 1.6점으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여부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궁극적 정책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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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참여정도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10.7 - 13.0

보통 82.1 80.0 82.6

소극적  7.1 20.0  4.3

 계

(지자체)

100.0 

(28)

100.0

 ( 5)

100.0

(23)

 평균1) 2.0 1.8 2.1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적극적  3.5  3.6  3.4

보통 52.3 50.0 53.4

소극적 44.2 46.4 43.1

 계 

(지자체)

100.0

(172)

100.0

( 56)

100.0

(116)

 평균1) 1.6 1.6 1.6

주: 1) 적극적=3, 보통=2, 소극적=1의 3점 척도에 의함.

제2절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구조의 당면과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수반하여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던 많은 기능과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위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

여야 할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있어서도 상당수

의 정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나 시‧군‧구가 중앙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물

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조직구조를 과연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

책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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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서가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직규모가 과소하여 고유의 역할 수

행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체

계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총괄인력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않

아 총괄부서 설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구조 및 실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의 부재

가.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은 기본계획상 세부사업수가 236개에 이를 정도

로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동 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청소년위원회 등 총 18개 부처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업무는 

핵심적인 업무들이라 단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부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보건, 고용,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체육, 문

화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실무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

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의 

설치는 필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연계하기 위한 중앙

기구를 보건복지부 직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설치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단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비록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의 단일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만 신설 또는 지정하고 있거나, 아예 총괄부서 없이 총괄

담당자만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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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직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단위 특히, 기

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실무조직간 연계‧조정 및 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담

당할 수 있는 총괄조직의 설치가 긴요하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화대책 사업은 일반적인 정책사업처럼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일정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아

니다.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저출산 문

제는 인구문제의 속성상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이르는 방대한 저출

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

화대책 관련 총괄부서의 조직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화 되어 있다(제4조, 제21

조). 따라서 지방지차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정책사업 전반에 관하여 조정‧평가하며, 실무부서 또는 하위

단위 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

부서의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응답자의 93.8% 

(15개 시‧도)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응답자의 89.2%(181개 시‧군‧구)가 총괄부서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총괄부

서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종합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표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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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괄부서의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응 조직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방대

한 규모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구성되

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괄조직의 고유기능인 정책사업 전

반에 관한 종합‧조정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책기획, 

평가, 연계, 자원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3-2>와 <표 3-7>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1

개 시‧도를 제외하고 모두 총괄부서가 신설 또는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총괄부서 및 총괄담당자가 없는 123개 시‧군‧구

(60.6%)와 총괄부서 없이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는 44개 시‧군‧구(21.7%)를  

합하면 총 167개 시‧군‧구(82.3%)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통합하여 총괄부서를 신설한 광역자

치단체는 9개 시‧도(56.3%)로 나타났으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저출산‧고령

화대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록 총괄부서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기존 

업무에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1명의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총괄부서를 신설한 경우에도 단순히 ‘저

출산대책사업 기획 및 관리’ 또는 ‘지역노인복지정책의 기획 및 실행’ 등의 

단일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표 3-7 참조). 

  또한, 181개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4개 시‧군‧구만 향후 저출산‧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 중에 있으며, 104개 시‧군‧구는 저출

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

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표 

3-17, 표 3-21 참조).



116

  2. 조직단위(규모)의 불균형

  동일한 행정단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서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정책사업

의 규모와 정책의 대상도 상호 유사한 사업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도, 시‧군‧구로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동일한 규모로 

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사한 규모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같은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과 단위의 조직을 두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 단위의 조직

을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지자체도 있어 

지자체 내에서도 총괄부서가 가지는 위상이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총괄부서‧

담당자가 없는 지자체가 태반이며, 계 단위의 조직을 두는 곳이 있는가 하

면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곳도 있어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총괄부서를 신설한 13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3개 시‧도가 과 수준에

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하였을 뿐, 나머지 10개 시‧도는 

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담당하고 있다(표 3-3 참조). 그리고 기

초자치단체의 경우 과 수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으

며, 36개 시‧군‧구가 계 수준에서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하였으며, 44

개의 지자체가 총괄담당자만을 지정하고 있다(표 3-7 참조).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과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계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위상이 달라지고 

조직구성원의 규모도 다르게 구성되므로, 당연히 업무수행의 정도도 달라

질 수밖에 없다. <표 3-35>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과 수준에서 총

괄부서가 설치된 특별‧광역시의 평균 구성원이 13.0명인데 반해, 계 수준

에서 총괄부서가 설치된 특별‧광역시의 평균구성원은 3.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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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서 평균 3.0명으로 구성된 계 수준의 조직을 가지고 총괄기

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관내 

기초자치단체까지 관할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정기능만 수행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다른 실무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종합적 관리차원의 총괄기능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업무과중으로 인한 비효율성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표 3-35〉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직군별 인력수 및 평균 인원수
(단위: 명)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광역시지역 도지역

과 수준 계 수준 계 수준 계 수준 계 수준

행정직 7.5 2.7 1.9 - 0.4

보건‧의무직 0.5 - 1.0 1.0 1.1

간호직 1.5 3.7 0.5 3.0 1.3

사회복지직 1.5 - 0.5 - -

기능사무직 1.0 - 0.3 1.0 -

기타 1.0 - 0.1 - -

(대상 지자체) ( 2) ( 3) ( 8) ( 1) ( 9)

평균 13.0 3.0 4.3 5.0 2.9 

주: ‘저출산대책’ 또는 ‘고령화대책’ 등의 명칭을 가지고 신설된 13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총괄부서 설치형태별로 과 수준과 계 수준으

로 구분하여 분석함.

  <표 3-22>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총괄부서 설치시 가장 이상적인 조직규

모로 광역자치단체는 과 수준을, 기초자치단체는 계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총괄담당자

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높은 제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함에 있어 총괄기능

과 구성원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조직규모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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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총괄부서 설치의 다양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1년 이전에는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방조직이 설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과‧계의 구분과 명칭

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업무 구분 또한 자유롭게 설정

되고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성향에 의해 복지, 여성, 노

인, 장애인, 청소년, 보건 등 다양한 부서에서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소관부서의 불일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직적 전달체계상 혼란

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책서비스 수혜 대상인 주민의 입장에서도 혼란

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위해 16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232개 시‧군‧구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의 명단을 미리 확

인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확인한 담당자와 

시‧군‧구의 실제 담당자가 다르거나, 다른 부서의 담당자로 교체되는 경

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결국, 중앙−시‧도−시‧군‧구에 이르는 수직적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괄

적으로 조정‧관리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계 수준에서 총괄부서가 신설된 10개 시‧도의 경우 사회복지과, 복지정

책과, 노인복지과, 그리고 보건위생과 등의 다양한 부서내에서 저출산대책 

또는 고령화대책이 다루어지고 있다(표 3-3 참조). 그리고 계 수준에서 총

괄부서가 신설된 10개 시‧군‧구의 경우에도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

소에서 계 수준에서 저출산대책 또는 고령화대책이 구분되어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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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동일한 보건소라고 하더라도 건강관리과,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과 

등의 다양한 부서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었다(표 3-8 참조).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의 소속 계가 저출

산‧고령화대책, 저출산대책, 사회복지, 건강관리로 4개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이들 담당계가 속해 있는 과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저출산대책, 사회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보건복지 등 6개의 과로 분산되어 있어 대응조

직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총 7개의 과에 속

해있는 12개의 계에서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업무가 시행되고 있었다(표 

3-15, 표 3-16 참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총괄부서 소속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소 

27.6%, 기획관리과 27.1%, 주민생활지원과 18.2%, 사회복지과 17.7%, 노인

복지과 6.6%, 기타 2.8% 등의 순으로 응답해 총괄부서 설치 시 희망하는 

총괄부서 소속위치 또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표 3-23 참조).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총괄부서를 본청이 아닌 보

건소에 설치할 경우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보건소는 

모성보호, 영유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저출산대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

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저출산대책과의 연관성을 높게 보고 있

어 저출산대책 총괄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

건소는 본청이 아니라 외청으로서 본청과 원격지에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 시‧군으로 갈수록 거리상 이격이 커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앞서 사전조사 시 해당지역 보건소를 방문한 결

과, 군청과 보건소와의 거리상 이격으로 인해 본청조직과 보건소간의 협

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군청과 보건소와

의 거리상의 이격은 보건소로 하여금 본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

한 정보접근성을 취약하게 한다. 이로 인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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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대책 총괄부서가 설치될 경우, 본청에서 수행되고 있는 보육, 아동, 청

소년, 여성 등의 정책사업들을 원활하게 총괄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건소는 현재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실무부서로서의 역할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며, 본청에 총괄부서가 위

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관부서

를 되도록 통일하여(명칭 포함) 보다 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

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총괄조직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낮은 관심

도는 총괄부서 신설시기를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설치 시기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총괄부서를 설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한 곳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총괄담당자의 업무담당시

기를 살펴보면, 85.1%나 총괄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표 3-11, 표 3-12 참조). 이는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 원

인은 총괄부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데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게 총괄부서 설치

에 관한 공문서를 하달하거나 시‧군‧구 연석회의 등을 통해 권고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총괄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정한 기초자치단체는 36개에 불과

하다(표 3-7, 표 3-14 참조).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외부 지시보다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사업 추

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총괄부서 신설 또는 지정 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총괄부서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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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낮은 관심도는 행사개최 관련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

러났다. 최근 1년간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사 개최 

유무를 조사한 결과, 13개 시‧도와 30개 시‧군‧구가 관련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26 참조).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청회, 정책토론회, 간담

회 등의 개최횟수가 적고(표 3-24 참조),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표 3-25 참조) 지방의회의 저

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낮은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도의 필요성은 일선 사업담당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선결과제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와 지방의회의 높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표 3-29 참조). 이에,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 설치에 대

한 인식 강화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제고와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과 노력이 요망된다.

제3절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효율화방안

  1.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직 진단

  일반적으로 조직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진단은 조직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조직구성요소의 역기능적 측

면을 변화시켜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

으로서, 조직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

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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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진단이 가능하지만, 진단을 통한 조직의 

개선 및 변화를 추구한다면 주로 구조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 대한 진단

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에 대한 진단

은 국‧과‧계의 계층적 조직구조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

으로서, 분석지표로는 조직단위별 업무의 편차, 조직단위별 기능의 변화, 

조직단위간 협력체계, 외부환경과의 관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파악, 조

직단위별 분장사무 및 인력의 적절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12)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236개 세부과제로 방대하여 사업추진에 관련한 

실무부서의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실무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진단

을 하여 전체적인 조직체계 개편을 도모한다는 것은 제 여건상 불가능하

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13) 또한, 총괄부서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괄부서의 규모나 형태도 다

양해 총괄부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조직진단을 위

한 일반화 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대상으

로 실질적 조직진단을 행하기는 불가능하며, 일반화할 수 없는 다양한 형

태의 총괄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행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이 때

문에 총괄부서에 관한 조직진단을 정상적인 조직진단절차에 의거하여 실

11) 조직진단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진단적 단계, 실제작업단계, 진단 후 단계로 나눠진다. 

진단적 단계는 조직진단의 배경 파악, 조직진단 목적(분야)의 구체화, 조직진단 대상집

단의 명확화, 진단팀 구성 및 일정관리로 구성된다. 실제작업단계는 조직진단 모델의 

형성 혹은 선택, 조직진단의 구체적 기법과 적용, 결과의 분석, 대안의 형성 및 추진

전략의 설계로 구성된다. 조직진단을 위하여 활용되는 주요방법론들은 문헌분석, 설문

조사, 인터뷰 및 관찰, 벤치마킹, 워크숍, 직무분석 등이 있으며, 결과분석방법들로는 

환경분석, 기능분석, 조직구조분석, 인력구조(규모)분석, 업무절차 및 수행상태 분석 등

이 있다. 진단 후 단계는 보고(reporting), 사후조치(feedback)로 구성된다. 

12) 이 외, 조직관리(organizational management)에 대한 진단은 조직구성원들의 근무의욕과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분석지표로는 인력관리, 

업무수행관리, 구성원간의 관계, 근무환경, 시정에 대한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13)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실무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조직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설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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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조직진단의 구체적 

기법들을 염두에 두되, 사업의 규모와 구조, 성격, 조직환경 등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대응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효율화 방안 탐색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의 3가지 조직개편 대안을 먼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

치단체의 정규조직형, 둘째, 단체장 직속의 T/F(Task Force)형, 셋째, 특별 

행정기관형이 그것이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조직형

  저출산‧고령화대책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과, 계(팀) 등과 같은 

정규조직으로 편성하는 유형이다. 시‧도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국 또

는 과를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연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을 담당하

게 하는 유형이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혹은 계

(담당) 등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한다. 

  정규조직형은 다시 기능통합형과 조직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능통합형

  기능통합형은 현행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행정조직체제는 그대로 유

지하고 현장서비스 관련 핵심기능만을 통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즉, 현

재의 국 혹은 과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서

비스 기능 중에서 현장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핵심기능(총괄기획, 욕구 및 

수요조사, 서비스 연계, 통합정보관리, 민관협력, 자원봉사자관리 등)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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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고령화대책과로 이관하는 안이다. 

  기능통합형의 장점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 전체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관련기능간의 종합적인 연계와 조정이 가

능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의 조직 내 위상에 따라서 관련 조직과 기능간

의 연계와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서는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담당 또는 계)에서 수행하던 서비스연

계, 통합조사 등의 기능과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조직통합형

  조직통합형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모든 조직을 전

부 통합시키는 안이다. 즉,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을 

하나의 국(또는 과) 단위로 통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조직통합형의 장점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을 한 

군데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여성, 아동, 노인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국 또는 과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조직의 

구성원리와 통솔범위의 원칙에 맞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통

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체 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단

체 조직 전체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주민생활지

원과의 업무기능과 충돌도 피할 수 없다.

  3) 외국의 사례(영국의 지방사회서비스국) 

  영국의 시봄(Seebohm)위원회는 중앙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던 지방의 주(county)와 구(brough)의 아동국, 복지국, 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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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 주택국 등의 행정기구를 단일 창구인 지방사회서비스국으로 통합

하고 지방사회서비스국 산하에 다수의 지역 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각각의 지역 팀은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의 인구로 이루어진 지역을 담당

하도록 하였다(Cooper, 1983).

  각 팀에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특성, 접근성 등

을 고려하여 차등 배치되었다. 중앙정부인 보건부에서는 통합사회서비스의 

전략적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책임지고 있다. 중앙부서인 보건부에는 대민사회서비스만을 전담하

는 차관을 두고 대민사회서비스의 총괄적인 기획을 감독하고 있다. 지방사

회서비스국장은 각각의 지방사회서비스팀을 관장하며, 각 지역의 복지서비

스 제공을 위한 욕구 및 수요조사, 대상자의 재정조사, 민‧관서비스시설의 

알선, 개별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케어(care) 계획 수립 등의 업무

를 관장한다.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위원회은 지방사회서비

스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Webb & Wistow, 1987). 

〔그림 3-2〕 영국 지방사회서비스국의 조직구조

사회서비스 국장

사회서비스 부국장

보건연계과 복지시설과 교육훈련과 방문사업과 인사‧조사과

- 병원 - 아동시설 - 시설교육 - 입양, 홈리스

- 사회사업가 - 노인시설 - 방문교육 - 노인

- 장애인시설 - 장애인

- 자원관리

지역팀

자료: 이상일(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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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T/F(Task Force)형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많은 부문이 연계되어 있으

므로 단일한 통합조직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문

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T/F(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단)로 설

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T/F(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단)의 

단장은 지방자치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이 맡고, 여성‧노인‧아동 관련 과의 

과장이 추진위원이 되며, 관련부서의 실무자가 추진단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TF형의 장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 시책이 무게를 가질 수 있고, 신속한 결정

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조직형태의 단점으로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파견 나온 실무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을 기대

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수십년 이상 장기간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사업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일정

시일이 흐른 후 상시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된다. 

다. 특별지방행정기관형

  지방자치단체조직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정점으로 하여 시‧도별로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를 

두고, 시‧군‧구 단위에 저출산‧고령화대책센터를 두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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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특별지방행정기관 형태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시‧도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

⇩

기초자치단체(232개 시‧군‧구)‧‧‧‧‧ 시‧군‧구 저출산‧고령화대책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조직을 특별지방행정기관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중

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

인 조직체계가 형성되어 중앙정부의 시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

로 집행할 수 있어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지

방자치단체 조직과는 별도의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하

기 위해서는 많은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시‧군‧구별로 1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232명이 필요하므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의 공무원 

신규채용이 필요할 것인데,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 충원과 더불어 사무실의 설치와 운영에도 많은 재

원이 소요되는 바, 중앙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에서

의 업무수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하는

데, 과거의 전례로 보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그

다지 원활한 편이 못된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특별행정기관형과 유사한 외국사례로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

를 들 수 있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로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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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별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여러 관련기

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곳만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시스템이다. 

  호주는 1946년부터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실업부조

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높은 실업

율이 지속되면서 호주 정부는 장기실업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1995년 연방고용서비스자문위원회에 고용관련 서비스와 실업부조를 혁

신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고용서비스

자문위원회는 고용교육훈련부의 18개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행

정절차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

그램을 보강하여야 하며, 공공고용서비스를 민영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간의 경쟁에 의한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하였다. 이에 호주 정부는 1997년부터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업

무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대민서비스를 센터

링크와 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인 Job Network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유길상, 2006). 

  호주의 센터링크에서는 연방정부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

에서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중앙

부처는 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이다. 센터링크는 2002～2003년에 걸쳐 

1년 동안 1천여 군데의 지점 또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2만 5천여명의 직원

을 배치하여, 650만 명의 고객에게 140여 가지의 서비스14)를 제공하고 있

다(그림 3-4 참조).

14) 호주의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취업알선, 자영업의 창업, 직업훈련, 실업

부조, 공적부조, 보육, 별거 또는 이혼, 질병․부상․장애, 간호, 장례, 은퇴후 생활, 이

민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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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호주의 공공서비스 통합전달체계

10개 중앙정부부처  정책입안

25개 정부기관  정책집행/계획수립

서비스위탁계약

Centrelink

(1천여개소)

 140여 가지 통합서비스

 민간회사에 위탁 관리

서비스제공위탁계약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자료: 유길상(2006).

  호주의 센터링크는 1997년 출범 당시에는 생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과 재난에 대하여 개별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종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다. 2002년에 내세웠

던 운영목표는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사이에 강력한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도구의 다양화(면접, 전화, 인터넷 

등), 대학‧보육시설 등 비즈니스 섹터와의 직통연결망을 구축하는 한편,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조작하게 하여 “셀프 서비스”(self-service)

를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장지연, 2005). 

라. 각 유형의 비교‧평가

  이상의 3가지 유형들을 요약하여 비교하면 아래의 <표 3-36>과 같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조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저출산‧

고령화대책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의 정규조직형 중에서도 기능통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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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조직통합형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능통합형과 조직통합형을 적

당하게 절충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원리

에도 부합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러가지 현실적 상황

을 감안한다면 조직 또는 기능의 물리적 통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조직과 기능의 통합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통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 바, 이

에 대한 최선의 방안이 최적규모의 총괄조직 설치이다.

〈표 3-36〉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조직형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TF형
특별지방행정기관형

기능통합형 조직통합형

특징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능 중 현장 

서비스기능만 완전통합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부서 

완전통합

단체장이 직접 

관장하는 임시적 조직

보건복지부 직속의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

장점
기능 및 조직의

일치화 가능
조직통합목적 달성

관련 조직간의 업무 

연계와 조정에 효과적

국가시책의 

효율적인 집행 가능

단점
주민생활지원과와 

기능 중복

총액인건비제하 

행정기구수 제약으로 

탄력성 취약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팀이므로 응집력 결여

조직신설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인력적 부담

  3.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방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보건복

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정책전달체계가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15) 

15) 문미경과 김혜영(200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

책집행조직으로서 작동된다고 한다. 정책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가 해결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통하여 집행이 되어야 효

과를 발생한다고 한다. 즉, 정책의 효과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정책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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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정책전달체계에 있어 각각의 위치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며, 이에 따라 조직의 규모나 형태도 달라진다. 

  중앙단위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방대한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련 중앙부처를 유기

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추진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

하여 3개의 정책관(국 수준)과 13개의 팀(과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단위의 조직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의 조

직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과 또는 계 수준에서 총괄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완전한 형태의 총괄

조직의 설치가 매우 바람직하나, 이러한 조직을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9개 

시‧도(과 수준 1개 시‧도, 계 수준 8개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기능을 가진 조

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며, 담당자조차 제대로 지정되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총괄담당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서 읍‧면‧동까지 정책전달체계

가 원활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도, 

시‧군‧구 총괄조직들 간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제대로 설치하여 중앙−시‧

도−시‧군‧구에 이르는 정책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적정규모의 조직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평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 하에서 조직—

기능—인력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 조직통합적 입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행하는 실무

부서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모든 정책사업의 통합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확산하는 중요한 단계이이며, 정책집행이란 정책이 형성되어 실

제로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상화 내지 정형화 될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

한다고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은 정책추진체계와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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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부

서를 모두 합칠 경우 조직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능통합적 입장에서 각각의 실무부서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기능만을 분리하고 이를 새로운 조직에 부여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 즉, 필요에 의해 기존 실무부

서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핵심적인 기능만을 분리하여 

이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결국 수직적 정책전달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평적으로 조직통합 

및 기능통합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

서 효과적인 규모의 총괄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로 하여금 저출산‧고

령화대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 지도감독 등의 종합적 관리기능을 전

담하여 수행토록 하고, 기존 실무부서들과의 연계‧조정을 강화하여 모든 

관련조직과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

로 최선일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효율화를 위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추

진하지만, 하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해당 지역에 국한된 미시적이

고 세부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기획적 

측면보다는 정책집행(사업수행)적 측면이 강조됨으로, 이러한 특성이 지방

자치단체 총괄조직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경우 정책기획적 측

면과 정책집행적 측면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시‧군‧구의 경

우 정책기획적 측면보다 정책집행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므로 관련 시책들

의 조정기능이 보다 부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총괄조직을 설치함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지방자

치단체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스스로 기획‧추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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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숙련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까지 정책기획분야는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함으로써 그동안 지

방자치단체는 거의 정책집행만을 담당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지

방자치단체가 경험적으로 축적하여 온 것은 기획관리분야로서, 정책기획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내부자체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기획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

분석‧평가‧예측‧보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따

라서 정책기획역량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부서의 설치가 우

선적으로 요구되는 바, 총괄조직 설치를 통해 자체적인 기획역량 강화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다음해 시행계획에의 반영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 

평가, 환류는 정책집행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개별 실무부서의 기능과 불

일치하는 면이 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총괄조직의 설치를 통해 이러한 기능들이 종합적으

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은 중앙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와의 전달체계가 감안된 상태에서 

여러 실무부서에서 분산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현상유지가 목적이라

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추진 없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모든 사업들이 관리되어질 수 있다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하에

서도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사업에 대하여는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은 정책사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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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지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성 제고와 효율성 도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

으며, 중앙정부에의 의존 없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체적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을 설치하여 모든 관

련 부서들을 연계하고 지도‧감독하여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정책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효율화 방안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읍‧면‧동까지 수직적 연

계구조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한

정된 인력자원을 가지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모두 관장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상의 중간기착지에 해당하는 시‧도

에서 이를 1차적으로 주도하여 관장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연계 및 

조정을 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기획적 기능과 시‧군‧구의 정책집행적 기능을 동시

에 갖추는 총괄적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계 수준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에 따라 과 수준에서 기능적으로 최

대한 통합성을 살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다.16)

  즉, 광역자치단체에는 주요 핵심기능만 분리하여 과에 통합하는 핵심기

능 통합형태가 바람직하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설치하도록 한다. 

즉, 대구광역시의 사례와 유사하게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고령화대책

팀으로 구성된 과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령사회부문은 

16) 이는 일선현장의 총괄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규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역자치

단체는 9개 시‧도가 과 수준의 규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다(표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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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조직을 활용하되, 저출산부문에 한하여 저출산대책팀을 만들고, 여기

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통합하는 총괄기획 기능을 흡수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대책은 기존정책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서 사업의 범주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

았으므로 기존의 조직에 총괄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해도 어느정도 의도한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저출산부

문은 새로 개발된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아직 관련부서간 역할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통합‧조정 부서설

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신설되는 과 수준의 총괄조직은 일반 실무부서 즉, 복지업무와 관

련이 있는 사업국 단위내에 설치하느냐 또는 기획관련 부서에 설치하느냐

가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단위 사업국내에 두는 ‘과’의 신설과 관련해서

는 당해 사업국내에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획실에 두는 ‘담당관’의 신설과 관련해

서는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

정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아래에 설치하고 

정원책정기준의 제한이 없다. 담당관 아래에 과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기구의 위계상 실‧국‧본부와 과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부서장의 직급

기준은 동일하므로 사실상 과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국 단위에 두는 ‘과’나 기획실에 두는 ‘담당관’은 기구의 성

격과 역할이 조금 다르고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원 책정에 

대한 탄력성에 차이가 있다. ‘과’의 설치는 팀장급 4인 이상을 포함한 12

인 이상의 정원을 필수요건으로 하지만, ‘담당관’의 경우 아무런 제약요건

이 없이 필요한 수만큼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심층적 조직진단과 설

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 실험적 조직으로서 가동시

킬 수 있고, 향후 사업진행 추이나 지방자치단체 인력상황을 감안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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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현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실무사업국내에 존치시킬 경우 ‘과’는 

총괄주무부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동일사업국내에 위치하므로 공

간적 측면에서 실무부서와 근접한 거리 또는 동일공간에서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기획, 평가, 조정, 연계 등 기획총괄분야에 있

어서는 실효성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획기능과 총괄기능을 가진 주

무부서로서 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의 취합‧작성, 사무지원 등 모든 행정적 

총괄까지 겸해야 하므로 행정 잡무가 증가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자칫 전문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작성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며, 행정중심의 업무처리로 흐를 수 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아래에 ‘담당관’을 설치할 경우 사업국과 기

능적, 공간적 위치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기획총괄 외적인 업무부담을 덜 

수 있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

평가의 역할수행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나, 사업부서와 소속이 

다름으로 인해서 연계‧조정의 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셋째, 정책예산 편성 및 조정, 인력배치의 실효적 개입정도가 달라진다. 

사업국내의 ‘과’로 총괄부서를 설치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예산

의 편성 및 조정, 인력배치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

우가 일반적이어서 집행력 확보는 떨어지게 되며, 국이나 과간 인력의 조

정권한이 없어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숙련된 필수인력의 배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획실내에 ‘담당관’으로 총괄부서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인력배치 등에 권한이 부여됨으로 사업예산 편성 및 조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실효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서 기능

에 최적합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적인 ‘과’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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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실무사업국내에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담당관’으로 하여 기획부

서 소속으로 두느냐에 따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부분 달라진다. 총

괄조직은 저출산‧고령화정책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 조정, 평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성격상 ‘과’ 보다는 ‘담당관’이 더 적합하게 보인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서들간의 거리를 좁히는 편이 사업의 종합적 

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부서의 소속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치시키면 될 것이다. 그런데 ‘담당관’이 아닌 ‘과’

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업무 부담을 덜면서 기획 등 본연의 업무

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예산의 편성‧조정 및 인력배치를 

포함한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지에 달려 있으며, 국‧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의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

환으로 총괄조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기본형 변형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신설 지정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고령화대책팀

저출산대책팀
(총괄부서 역할)

고령화대책팀

(기존부서 활용)

  시‧도의 ‘과‧담당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참조). 조례와 

달리 규칙의 제‧개정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장 재량에 의한 조직 설치가 가능하며, 절

차적 요건으로 제‧개정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



138

회에 제출하면 된다(동법 제25조 참조). 다만, 시‧도에 따라 ‘과‧담당관’의 

설치도 조례에 의하도록 강화된 조례가 있을 경우 의회에 의한 조례 제‧

개정의 절차를 밟게 된다. 결국 강화된 조례가 없는 이상 광역자치단체차

원의 ‘과‧담당관’ 규모의 조직은 복잡한 과정 없이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

나.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효율화 방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일부기능(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능이 주민생활지

원과 체제내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정책집행의 최일선 현

장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생

활체육 등의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되려면 전반적인 

기능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우 바

람직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주민생활지원과 체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정

책기획‧집행‧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총괄 조직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정책

집행 실무부서간은 물론, 해당 광역자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저출산‧

고령화대책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계 수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을 설치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기획 

및 수립‧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복지사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며, 조사하는 기능까

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을 설치

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7) 

17) 광역자치단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부서에 두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는 정책기획보다 정책집행 측면이 강조되므로 기획실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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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주민생활과 내에는 이미 주민생활지원팀(또는 복

지기획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

을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의 기능을 확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을 별도로 설치하

는 것은 주민생활지원팀과 기능의 중복우려가 있고 소모적이며 주민생활

지원과 업무의 과중이 예상되는 바, 이는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팀(또는 복지기획팀)을 저출산‧고령화대책팀으로 전

환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기획‧조정‧평가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그 외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능은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다른 팀으로 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대도시형: 4개 국 이상(65개 시‧구)

  4개 국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인

구규모가 크므로 과 단위의 조직설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즉, 주민생활지

원과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전환하고 담당부서와 기능 및 사무를 적절

하게 재배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형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계(팀) 단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리고 총괄기획, 저출산대책, 고령화대책 각 부문 담당자를 필히 배치하여 

관련 실무부서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토록 한다. 

에 둠으로써 부서들 간의 거리를 좁혀 조정을 위한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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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도시형(S시)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시장․부시장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시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팀

서비스연계팀

고용지원팀

복지정책팀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아동복지팀

요보장팀

노인복지팀

장애인팀

여성정책팀

여성지원팀

건강가정팀

보육팀

위스타트팀

문화행정팀

관광기획팀

관광산업팀

예술지원팀

문화시설팀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

시장․부시장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시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저출산고령화대책팀

주민생활지원팀

서비스연계팀

고용지원팀

복지정책팀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아동복지팀

요보장팀

노인복지팀

장애인팀

여성정책팀

여성지원팀

건강가정팀

보육팀

위스타트팀

문화행정팀

관광기획팀

관광산업팀

예술지원팀

문화시설팀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2) 중소도시형: 3개 국 이하(73개 시‧구)

  3개 국 이하가 설치되어 있는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현재

의 과 체제 안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전환하고 담

당부서와 기능 및 사무를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확보가 대도시형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계(팀) 단위가 적정할 것이며, 해당 계(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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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복지기획팀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복지기획팀

은 일반적인 복지사무 기획업무에 기능이 한정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

령화대책팀은 주민생활지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업무와 보건소

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기획, 평가, 조정 등을 종합관리하는 조직이므

로 차별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성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잔존할 경우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복지기획팀의 기능을 조정‧배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7〕 중소도시형(K시)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시장

보건소

주민자치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문화예술

지역축제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재관리 및 보수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
시장

보건소

주민자치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저출산고령화대책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문화예술

지역축제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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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구형: 인구 50만 이상 시(26개 구)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설치되어 있는 구는 자치기능 없이 행정기능만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는 상급기관인 시와는 수직적인 상하관계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구의 경우에는 상급기관과의 관계

를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8〕 행정구(S시 J구)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구청장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통합조사팀

 노인장애인복지팀

⇨

 저출산고령화대책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통합조사팀

 노인장애인복지팀

  4) 시‧군형(96개 시‧군)

  인력규모가 적은 일반시와 군지역의 경우,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저

출산‧고령화대책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시‧군의 경우 생활기획팀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역시 대두될 수 있는데, 생활기획팀의 기능을 저출산‧

고령화대책팀에서 대부분 흡수하고 일부기능을 타 실무부서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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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일반 시와 군(H군)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군수/ 부군수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생활기획
서비스조정
통합조사
자원봉사

사회

노인복지

여성복지

문화예술
관광
체육청소년
체육시설

⇩
군수/ 부군수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저출산고령화대책
서비스조정
통합조사
자원봉사

사회

노인복지

여성복지

문화예술
관광
체육청소년
체육시설

다. 읍‧면‧동 사무소의 조직 효율화 방안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의 성격상 주민과의 대면을 통해 서비스가 제

공되고 정책수요가 파악될 수 있는 곳이므로 내부적 업무조정을 통한 담

당자 지정을 통하여 심층서비스 제공과 정책발굴 원천을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읍‧면은 주민생활지원담당+총무담당+산업담당+민원담당으로, 동은 

민원담당+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각각의 읍‧면‧동에는 

정부조직의 특성상 국이나 과와 같은 조직이 부재함에 따라 별도의 부서

를 설치하기 보다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내용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사무를 추가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자를 1명 지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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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읍(A시 P읍)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읍장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읍장 총무담당 산업 담당 민원 담당 지역개발 담당

시세,체납세징수독려 국.

공유재산관리,지적관리, 

경로당관리, 기초 생활수

급자관리 의료 급여, 자

활사업, 불우이 웃돕기, 

경제과학,체육 청소년 정

보통신, 세무 일반,개별

주택시가 조사, 압류및체

납처분,고지서송달,고액

체납처분, 도세, 재산세, 

체납관리10만원 이하 결

손처분, 노인, 장애인, 여

성, 아동 묘지 

읍행정총괄,인사지

출,주요시책, 기획

감사,총무 선거,의

회,보안 자원봉사 

회계 

환경보호,탈춤페스

티벌,체육대회,문서

관리, 농지전용, 농

지취득,농지원부,농

업재해,수매, 농정

기획,축산, 친환경

농업, 산림, 원예특

작,농산물유통 

호적, 인감, 제

증명 민원서비

스혁(G4C), 제

적등초본열람발

급, 인구동태, 

수형인명표관리, 

인증기세외수입, 

주민등록, 민방

위 

건설에 관한 업

무전반, 건축, 

도로, 하천, 농

지재해, 공사측

량, 교통행정, 

건설행정(보상), 

도시 

⇩
읍장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읍장 총무담당 산업 담당 민원 담당 지역개발 담당

저출산고령화대책

경로당관리, 기초 

생활수급자관리의

료급여,자활사업, 

불우이웃돕기, 체

육청소년, 노인, 장

애인, 여성, 아동, 

묘지 

읍행정총괄, 인사지출, 

주요시책, 기획감사, 

총무 선거, 의회, 보안 

자원봉사, 회계, 시세, 

체납세징수독려, 국‧ 

공유재산관리,지적관

리, 세무일반, 개별주 

택시가조사, 압류 및 

체납처분, 고지서송달, 

고액체납처분, 도세‧ 

재산세, 체납 관리, 10

만원이하결손 처분, 

경제과학, 정보통신

환경보호, 탈춤 페

스티벌, 체육대회, 

문서관리, 농지 전

용‧농지취득, 농지

원부,농업재해, 수

매‧농정기획, 축산‧

친환경농업, 산림‧

원예특작, 농산물

유통 

호적,인감,제증명 

민원서비스혁

(G4C), 제적등초

본 열람발급, 인

구 동태, 수형인

명표 관리, 인증

기세외 수입, 주

민등록, 민방위  

건설에 관한 업

무전반,건축, 도

로,하천,농지재

해,공사측량, 교

통행정,건설행정

(보상),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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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면(S시 P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면장

주민생활지원담당 부면장 총무담당 민원 담당 산업 담당

문화관광,체육업무, 복

지회관관리,주민생활지

원업무 총괄  

국민기초,성금지원, 노인

복지,주거복지, 장묘업무 

장애인,아동복지,청소

년,여성,보육업무, 보

건,가로등

인사,공인관리,총무업무 총괄

건축일반,건설일반,재난방재 

도.시세,체납세금징수,회

계,세입세출외 현금,국토

공원화,민방위  

서무,도의새마을업무,옥의

광고물,공보 및관광업무,환

경일반청소.관용차량운행 

민원업무총괄,

호적업무, 신

원조회 

주민등록 , 인

감,제증명 

농지전용신고및허가

업무처리,경지정리,

산업업무 총괄

답작,농정업무,재해, 

농업경영인관리, 전작,

농지원부,농업기술센

터,지역경제, 교통행정

양정,건설농지,산림, 

축산,농지취득 

⇩

읍장

주민생활지원담당 부면장 총무담당 민원 담당 산업 담당

저출산고령화대책

문화관광,체육업무, 

복지회관관리,주민

생활지원업무 총괄  

국민기초,성금지원, 

노인복지,주거복지, 

장묘업무 

장애인,아동복지,청

소년,여성,보육업무, 

보건,가로등 

인사,공인관리,총무업

무 총괄

건축일반,건설일반,재

난방재 

도.시세,체납세금징수,

회계,세입세출외 현금,

국토공원화,민방위  

서무,도의새마을업무,

옥의광고물,공보 및관

광업무,환경일반청소.

관용차량운행 

민원업무총괄,호적

업무, 신원조회 

주민등록,인감,제증

명 

농지전용신고및허가

업무처리,경지정리,

산업업무 총괄

답작,농정업무,재해, 

농업경영인관리 

전작,농지원부,농업

기술센터,지역경제, 

교통행정

양정,건설농지,산림, 

축산,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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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동(S시 J구 P동)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개편 모형

동장(5급)

주민생활지원담당(6급) 행정민원담당(6급)

․주민자치,공익,단체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관리,자

활사업,의료급여
․영유아,가정,노인,장애인복지, 청소년

․문화공보(행사),통반장관리,체납세징수관리
․청소,민방위,지역경제,AIO,건설,지적
․총무,기획감사,예산,회계,선거, 세무,교통,건축
․전입, 주민등록증,주민전산,말소,주민등록일반
․등.초본,인감,호적(출.사망),FAX민원,G4C관련

⇩
동장(5급)

주민생활지원담당(6급) 행정민원담당(6급)

․저출산고령화대책

․주민자치,공익,단체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관리,자

활사업,의료급여

․영유아,가정,노인,장애인복지, 청소년

․문화공보(행사),통반장관리,체납세징수관리

․청소,민방위,지역경제,AIO,건설,지적

․총무,기획감사,예산,회계,선거, 세무,교통,건축

․전입, 주민등록증,주민전산,말소,주민등록일반

․등.초본,인감,호적(출.사망),FAX민원,G4C관련

  4. 총괄부서를 매개로 한 실무부서간의 연계‧협력관계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설

치된 총괄부서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실무부서들과의 연계‧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여 세부사업들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대응 정책은 그 범위가 넓어 담당 중앙부처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 부처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부처와 부서에서 저출산‧

고령화대응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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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다양한 부서들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부서(과 수준)들을 살펴본 

결과, 1개 총괄부서만이 관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하다. 반면, 

2개 부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35.7%로 가장 높으며, 5개 부

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17.2%나 된다. 이를 다시 계 수준에서 

세분화하면 더욱 많은 부서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3-37 참조). 

〈표 3-37〉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참여부서 수(과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1개 부서  9.7 16.1  7.0

2개 부서 35.7 32.1 37.2

3개 부서 23.2 25.0 22.5

4개 부서 14.1 12.5 14.7

5개 부서 이상 17.2 14.4 18.8

 계

(지자체)

100.0 

(185)

100.0

( 56)

100.0

(129)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6개 광역시지역, 12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지방자치단체들의 현 저출산‧고령화대책 세부사업 부서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3.4로 무난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평균 2.7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세

부사업 부서간 협력관계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통합‧조정 및 

관리하여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총괄부서의 설치가 긴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표 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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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저출산‧고령화대책 세부사업 수행부서의 협력정도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원활함  6.3 14.3 -  2.0  1.6  2.2 

원활함 31.3 28.6 33.3 14.1 12.9 14.6 

보통임 56.3 57.1 55.6 45.2 45.2 45.3 

원활하지 않음  6.3 - 11.1 29.6 32.3 28.5 

전혀 원활하지 않음 - - -  9.0  8.1  9.5 

 계

(지자체)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9)

100.0 

( 62)

100.0 

(137)

평균2) 3.4 3.6 3.2 2.7 2.7 2.7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4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전혀 원활하지 않음=1, 원활하지 않음=2, 보통=3, 원활=4, 매우 원활=5의 5점 척도

에 의함.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응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진 부서간의 협조가 미흡할 경우, 정책들은 산발적이고 비효

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즉,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사회보장, 교육, 

조세, 노동시장 및 고용, 보육, 보건, 주택 정책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담당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 도출은 

그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의 입장

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면, 이용방

법이나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이삼식 외, 2006). 따라서 중앙 및 시‧도와 시‧군‧구에 

이르는 일관된 총괄부서를 설치하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저출산‧고

령화대응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통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정책이나 의제

를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실태와 개선방안

제1절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현황18)

  1. 총괄부서 인력규모 및 구성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총괄부서 

없이 총괄담당자 1명만 지정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저출산‧고령

화대책 총괄부서를 모두 설치(13개 시‧도 신설, 2개 시‧도 지정)한 상태이

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80개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담당자를 신설 또는 지정한 상태(10개 시‧군‧구 신설, 70개 시‧군‧구 지

정)이다(표 3-2, 표 3-3, 표 3-7 참조). 이들 총괄부서 또는 총괄담당자들의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3.8%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3%가 5명 이상, 그리고 25.0%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괄부서나 담당자가 아직 확정되

지 않은 시‧군‧구가 60.6%나 되었다. 총괄담당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명인 시‧군‧구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11.8%에 불과하였다.

18) 본 장의 실태조사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2007.7.3~7.14)와 기초자치단체

(7.23~8.3)를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면접조사와 우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조사 

이후의 변동사항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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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담당자 현황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총괄부서‧담당자 없음 - - - 60.6 66.1 58.2

총괄부서‧담당자 있음 100.0 100.0 100.0 39.4 33.9 41.8

  1～2명 25.0 14.3 33.3 25.1 19.4 27.7

  3～4명 43.8 42.9 44.4  7.4  1.6  9.9

  5명 이상 31.3 42.9 22.2  4.4  9.7  2.1

  무응답 - - -  2.5  3.2  2.1

  (평균 인원수) (5.4)  (7.4)  (3.9)  (2.6)  (3.7)  (2.2)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3)

100.0

( 62)

100.0

(141)

주: 총괄부서가 저출산과 고령화 2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두 조직의 인력을 합한 수치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나 총괄담당자가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8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군구성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2 참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직’으로만 구성된 시‧도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행정직+기술직’으로 구성된 지

자체와 ‘행정직+기술직+기능직’으로 구성된 시‧도가 각각 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직+기능직’, ‘기술직+기능직’, ‘기술직’이 각각 6.3%로 조

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직’으로만 구성된 시‧군‧구가 73.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기술직’으로만 구성된 

지자체가 10.7%, ‘행정직+기술직’이 8.0%, ‘행정직+기능직’이 4.0%, ‘행정

직+기술직+기능직’이 2.7%로 조사되었으며, ‘기능직’ 만으로 구성된 지자

체도 1.3%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총괄부서 인력이 불과 1~2명 뿐으로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데서 연유한다. 한편, ‘행정직’(73.3%)이나 ‘기술직’(10.7%) 

등의 단일직으로만 구성된 지자체가 많은 것은 지역의 실제적인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위한 총괄부서 인력이라기보다는, 상위기관의 업무협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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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수발 등을 위한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2〉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담당자 직군 구성
(단위: %)

  구분1)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행정직 43.8 42.9 44.4 73.3 84.2 69.6

기술직  6.3 14.3 - 10.7 - 14.3

행정직+기술직 18.8 14.3 22.2  8.0  5.3  8.9

행정직+기능직  6.3 14.3. -  4.0  5.3  3.6

기술직+기능직  6.3 - 11.1 - - -

행정직+기술직+기능직 18.8 14.3 22.2  2.7  5.3  1.8

기능직 - - -  1.3 -  1.8

 계

(지자체)
2)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75)

100.0

(19)

100.0

(56)

주: 1) 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라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은 행정직으로 보건, 의무, 간호직

은 기술직으로 구분함(공무원임용령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 참조).

    2) <표 4-1>에서 총괄부서‧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80개 기초자치

단체중 75개 시‧군‧구(무응답 2개 광역시지역, 3개 도지역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함.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부서 및 담당자의 인원별 직군 현황을 살펴보

면, 인원이 적을수록 행정직의 구성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3 

참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2명의 인력이 운영되는 시‧도의 경우 모두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3~4명인 경우 ‘행정직’(42.9%)과 ‘행정직+

기술직’(28.6%)의 비중이 높았다. 5명 이상인 경우 ‘행정직+기술직+기능

직’(40.0%)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운영

함에 있어 적절한 직군 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신설 또는 지정된 80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구가 대부분 1~2명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행정직’(90.2%)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총괄담당자가 대부분 3명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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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12개 시‧도)는 ‘행정직+기술직+기능직’, 

‘행정직+기술직’ 등 다양한 직군의 인력구성이 가능한데 반해, 총괄담당자

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직군의 구성을 다양화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4-3〉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담당자수별 직군 구성
(단위: %)

  구분 행정직 기술직
행정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능직
계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43.8  6.3 18.8  6.3  6.3 18.8 - 100.0 (16)

  1~2명 100.0 - - - - - - 100.0 ( 4)

  3~4명  42.9 14.3 28.6 - - 14.3 - 100.0 ( 7)

  5명 이상 - - 20.0 20.0 20.0 40.0 - 100.0 ( 5)

기초자치단체
1)  73.3 10.7  8.0  4.0 -  2.7 1.3 100.0 (75)

  1~2명  90.2  7.8 - - - - 2.0 100.0 (51)

  3~4명  40.0 26.7 20.0  6.7 -  6.7 - 100.0 (15)

  5명 이상  33.3 - 33.3 22.2 - 11.1 - 100.0 ( 9)

주: 1) 총괄부서‧담당자를 신설 또는 지정한 80개 시‧군‧구 중 무응답(2개 광역시지역, 3

개 도지역) 제외.

  또한,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겸무 없이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획‧

조정‧평가‧정책개발 등의 총괄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9개 시‧도(56.3%)만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근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92.6%)에서 저출산‧고령화 총괄업무를 전담하는 인

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황이 더욱 열악하였다(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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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괄업무 전담인력 현황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43.8 42.9 44.4 92.6 95.2 91.5

있음 56.3 57.1 55.6  7.4  4.8  8.5

  1～2명 13.3 - 22.2  6.9  3.2  8.5

  3～4명 40.0 42.9 33.3  0.5  1.6 -

  5명 이상  6.7 14.3 - - - -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3)

100.0

( 62)

100.0

(141)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괄부서 신설 및 지정을 통해 조직기반을 갖

춤으로써 기존의 일반업무를 겸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

과 10개 시‧군‧구만이 저출산대책 또는 고령화대책 부서를 신설하여 총괄 

전담인력을 확보해나가고 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시‧군‧구는 부서 신설 

없이 기존 부서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를 추가하여 담당자 1~2명만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총괄부서‧담당자 신설 또는 지정에 대한 압박에 의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담당자를 명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

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으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 하겠다.

  2.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괄부서 인력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전문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고령화대

책 담당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지자

체는 단 한건도 찾을 수가 없었다(표 4-5 참조). 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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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평균 3.2)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률이 37.1%, ‘낮은 편’이라는 응답률이 35.1%,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률이 18.8%를 보여 대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담

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인지도(평균 2.4)를 보였다.

〈표 4-5〉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높은 편임 - - - - - -

높은 편임 43.8 42.9 44.4  8.9  4.9 10.6

그저 그런 편임 31.3 42.9 22.2 37.1 36.1 37.6

낮은 편임 25.0 14.3 33.3 35.1 39.3 33.3

매우 낮은 편임 - - - 18.8 19.7 18.4

 계

(지자체)
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2)

100.0

( 61)

100.0

(141)

평균
2) 3.2 3.3 3.1 2.4 2.3 2.4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 1개 광역시지역 제외.

    2) 매우 낮은 편=1, 낮은 편=2, 그저 그런 편=3, 높은 편=4, 매우 높은 편=5의 5점 척

도에 의함.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

성을 ‘전문지식의 축적 정도’, ‘관련 경험의 축적 정도’, ‘기획 및 조정 능

력’, ‘사업평가능력’,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 능력’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0개 기초자치단체19)에서 ‘전문지식

의 축적 정도(전문성Ⅰ)’는 평균 2.6, ‘경험 축적(전문성Ⅱ)’은 평균 2.4,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전문성Ⅲ)’은 평균 2.6, ‘사업평가 능력(전문성

Ⅳ)’은 평균 2.5,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전문성Ⅴ)’은 평균 2.5로 조

19) 무응답 3개 기초자치단체(2개 광역시지역, 1개 도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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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그림 4-1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을 세

우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험 

축적’이나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

식되고 있고, 동일한 이유에서 전반적인 전문성이 아직은 대체적으로 부

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1〕 전문성 유형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인식정도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전체

(216)

광역

(16)

기초

(200)

전체

(216)

광역

(16)

기초

(200)

전체

(216)

광역

(16)

기초

(200)

전체

(216)

광역

(16)

기초

(200)

전체

(216)

광역

(16)

기초

(200)

전문성Ⅰ 전문성Ⅱ 전문성Ⅲ 전문성Ⅳ 전문성Ⅴ

구분

(지자체)

주: 1) 전문성Ⅰ-저출산‧고령화 대책관련 전문지식, 전문성Ⅱ-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경험축

적, 전문성Ⅲ-저출산‧고령화 대책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 전문성Ⅳ-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평가능력, 전문성Ⅴ-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

   2)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

력들간의 전문성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성 인식도에 대한 평균값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저출산‧고

령화 대책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전문성Ⅲ)’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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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치단체에 비해 0.9 낮게 나타났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경험

축적(전문성Ⅱ)’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평가능력(전문성Ⅳ)’이 각각 

0.7과 0.6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성을 측정한 5가지 세부항목별(전문지식, 경험축적,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 사업평가능력,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 조사결과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전문지식 정도(전문성Ⅰ)’

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1.3%,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 25.0%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

를 이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28.0%,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13.5%,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12.5%로 각각 조사되었다. 즉, 광역자치단체

의 경우 대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전문지식 정도가 높다고 인

식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인력

의 전문지식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4-6 참조).

〈표 4-6〉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전문지식 정도(전문성Ⅰ)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높은 편임 - - - - - -

높은 편임 43.8 42.9 44.4 13.5 10.0 15.0

그저 그런 편임 25.0 28.6 22.2 46.0 48.3 45.0

낮은 편임 31.3 28.6 33.3 28.0 30.0 27.1

매우 낮은 편임 - - - 12.5 11.7 12.9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0)

100.0 

(140)

평균 3.1 3.1 3.1 2.6 2.6 2.6

주: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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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경험축적 정도(전문성Ⅱ)’에 대해서

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7.5%, 기초자치단체에서

는 7.0%로 조사되어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31.3%, ‘낮은 편’이라

는 응답이 25.0%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항목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도 6.3%로 조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

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6.0%,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18.0%로 

조사되었다. 결국, 경험축적에 따른 전문성에 대해 광역자치단체(평균 3.0)

와 기초자치단체(평균 2.4) 모두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표 4-7 참조).

〈표 4-7〉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경험축적 정도(전문성Ⅱ)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높은 편임 - - - - - -

높은 편임 37.5 28.6 44.4  7.0  5.0  7.9

그저 그런 편임 31.3 42.9 22.2 39.0 36.7 40.0

낮은 편임 25.0 14.3 33.3 36.0 41.7 33.6

매우 낮은 편임  6.3 14.3 - 18.0 16.7 18.6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0)

100.0

(140)

평균 3.0 2.9 3.1 2.4 2.3 2.4

주: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함.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 정도(전문성Ⅲ)’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3.8%, ‘낮은 편’이라

는 응답이 6.3%로 조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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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28.5%,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15.5%, 그리고 ‘높은 편’이라

는 응답이 10.5%로 조사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

담당자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정책기획 및 조정능력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평균 3.4)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그렇

지 못한 것으로 인식(평균 2.5)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8 참조). 

〈표 4-8〉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정책기획 및 조정능력 정도(전문성Ⅲ)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높은 편임 - - - - - -

높은 편임 43.8 42.9 44.4 10.5  8.3 11.4

그저 그런 편임 50.0 57.1 44.4 45.5 48.3 44.3

낮은 편임  6.3 - 11.1 28.5 28.3 28.6

매우 낮은 편임 - - - 15.5 15.0 15.7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0)

100.0

(140)

평균 3.4 3.4 3.3 2.5 2.5 2.5

주: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함.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평가 능력(전문성Ⅳ)’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

서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25.0%,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12.5%

로 조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28.0%, ‘매우 낮

은 편’이라는 응답이 16.0%,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8.5%, ‘매우 높은 편’

이라는 응답이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사업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평균 3.1)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실태와 개선방안 159

치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사업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평

균 2.5)하고 있었다(표 4-9 참조).

〈표 4-9〉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평가능력 정도(전문성Ⅳ)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높은 편임 - - -  0.5 -  0.7

높은 편임 25.0 14.3 33.3  8.5  6.7  9.3

그저 그런 편임 62.5 85.7 44.4 47.0 50.0 45.7

낮은 편임 12.5 - 22.2 28.0 26.7 28.6

매우 낮은 편임 - - - 16.0 16.7 15.7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0)

100.0

(140)

평균 3.1 3.1 3.1 2.5 2.5 2.5

주: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함.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전문성Ⅴ)’

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1.3%,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25.0%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

서는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3.0%,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16.5%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불과했다. 즉, 광

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들의 현지 기

술지도 및 감독능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낮다(평균 2.9, 평균 2.4)

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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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능력 정도(전문성Ⅴ)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높은 편임 - - - - - -

높은 편임 25.0 14.3 33.3  8.0  8.3  7.9

그저 그런 편임 43.8 57.1 33.3 42.5 48.3 40.0

낮은 편임 31.3 28.6 33.3 33.0 26.7 35.7

매우 낮은 편임 - - - 16.5 16.7 16.4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0)

100.0 

(140)

평균 2.9 2.9 3.0 2.4 2.5 2.4

주: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함.

제2절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교육훈련 현황

  1. 교육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적20)을 조사

한 결과,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1개 

시‧도(68.8%)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개 시‧군‧구(9.9%)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

력이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는 불과 9.9%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

출산‧고령화 관련 교육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1개 교육실적이 대

부분을 차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교육훈련 이수자수도 대부분 1~2명(광

역 72.7%, 기초 80.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1, 부표 4-1 참조). 

20) 교육훈련 실적으로는 조사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담당자의 사업 관리 및 수행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이나 워크숍, 간담회 등에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즉, 

설문 응답내용 중 일반 사업집행을 위한 실무자 회의, 평가대회, 경진대회 등 통상적

인 업무 회의나 행사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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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적(’06.8〜’07.7)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실적 없음 31.3 42.9 22.2 90.1 96.8 87.2

실적 있음 68.7 57.1 77.8  9.9  3.2 12.8

  1개 교육실적 43.8 42.9 44.4  9.9  3.2 12.8

  2개 교육실적 25.0 14.3 33.3 - - -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3)

100.0

( 62)

100.0

(141)

교육훈련 이수자 수

  1～2명 72.7 50.0 85.7 80.0 100.0 77.8

  3～4명  9.1 - 14.3 10.0 - 11.1

  5명 18.2 50.0 - - - -

  무응답 - - - 10.0 - 11.1

  (대상 지자체)1) (11) ( 4) ( 7) (20) ( 2) (18)

주: 1) 교육훈련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11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4-11>에서 교육훈련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11개 광역자치단

체와 20개 기초자치단체 총괄부서 인력의 교육훈련실적을 교육훈련 형태

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기관이나 시‧도청의 ‘기관중심 훈련’이 가장 많았

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중심 훈련’이 63.6%, ‘설명회나 워크숍’이 

18.2%, ‘기관 훈련과 워크숍 등의 혼합 형태’가 18.2%로 조사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중심 훈련’이 95.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 ‘설명회나 워크숍’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4-12 참조). 즉,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기관중심의 집합교육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시‧

도청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등의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전문성 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

방공무원교육원이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집합교육을 이용하

고 있을 뿐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21)

21)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청양군이 경상북도청이 개최한 ‘저출산극복 혁신토론회’에 참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유일하게 ‘설명회나 워크숍’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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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 형태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기관중심 훈련 63.6 50.0 71.4 95.0 100.0 94.4

설명회, 워크숍 등 18.2 25.0 14.3  5.0 -  5.6

기관 훈련과 워크숍 등 혼합형태 18.2 25.0 14.3 - - -

 계

(지자체)

100.0

(11)

100.0

( 4)

100.0

( 7)

100.0

(20)

100.0

( 2)

100.0

(18)

주: <표 4-11>에서 교육훈련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11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교육훈련실적을 교육기관별로 분석

하여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부서 인력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서 46.7%로 가장 많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인구보건복지협

회가 26.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자

치단체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70.0%로 집

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15.0%, 기

타 10.0%, 인구보건복지협회가 5.0%로 조사되었다(표 4-13 참조). 

〈표 4-13〉 교육기관별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적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 20.0 20..0 - -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6.7 20.0 60.0 15.0 50.0 11.1

지방공무원교육원 - - - 70.0 - 77.8

인구보건복지협회 26.7 40.0 20.0 5.0 50.0 -

기타  6.7 20.0 - 10.0 - 11.1

 계

(교육실적)

100.0

(15)

100.0

( 5)

100.0

(10)

100.0

(20)

100.0

( 2)

100.0

(18)

주: <표 4-11>에서 교육훈련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11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자치단

체 총괄부서 인력이 교육훈련 받은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함(부표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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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기타 교육기관으로는 경북 청양군이 경북도청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경북 고령군이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

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고령군이 유일

하게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뿐 지역의 교육자원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4-1 참조).

  한편, 교육훈련 실적여부와 상관없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부서 인

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

용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81.2%(13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83.1%(167개 시‧군‧구)가 저출산‧고

령화대책을 위해 이용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정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4 참조). 그러나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지자체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8.8%(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6.9%(34개 

시‧군‧구)나 차지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이용가능한 교육프로그램 형태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고령화대책 워크숍이나 설명회 등’을 가장 많이 손꼽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용가

능한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는 ‘워크숍, 설명회 등’이 

5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앙부처 산하 공무원연수원의 교육훈

련과정’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이 각각 37.5%, ‘민간교육기

관 등의 위탁교육’이 6.3%로 조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워크숍, 설명회 등’이 49.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 32.8%, ‘중앙부처 산하 공무원연수원

의 교육훈련과정’이 25.9%, ‘민간교육기관 등의 위탁교육’이 18.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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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이용가능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18.8 28.6 11.1 16.9 18.0 16.4

있음 81.2 71.4 88.9 83.1 82.0 83.6

 계

(지자체)
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1)

100.0

( 61)

100.0

(140)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과정(중복응답)

  중앙부처 산하 공무원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37.5 14.3 55.6 25.9 24.6 26.4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

37.5 42.9 33.3 32.8 26.2 35.7

  교육기관(교육연수원,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

 6.3 14.3 - 18.4 18.0 18.6

  저출산‧고령화 대책 워크숍, 

    설명회 등

50.0 42.9 55.6 49.3 52.5 47.9

  (대상 지자체)
2) (13) ( 5) ( 8) (167) ( 50) (117)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1개 도지역) 제외.

   2) 이용가능한 저출산‧고령화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13개 시‧도와 16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화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관리

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 25.0%, ‘필요하다’ 75.0%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게 조사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매우 필요하다’ 24.5%, 

‘필요하다’ 63.0%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대체로 사

업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표 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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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관리 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매우 필요함 25.0 28.6 22.2 24.5 19.7 26.6 

필요함 75.0 71.4 77.8 63.0 55.7 66.2 

그저 그렇음 - - - 10.0 18.0  6.5 

필요하지 않음 - - -  1.5  3.3  0.7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  1.0  3.3 -

 계

(지자체)1)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200)

100.0

( 61)

100.0

(139)

평균2) 4.3 4.3 4.2 4.1 3.9 4.2

주: 1)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2개 도지역) 제외

  2) 측정 척도는 <표 4-5>와 동일 

  <표 4-15>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관리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훈련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욕구를 조사한 결과, ‘지역특

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광역자치단

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광역자치단체 81.3%, 

기초자치단체 78.7%).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 전략수립’과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방안’이 50.0%,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43.8%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 전략수립’이 

51.1%,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이 50.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참조). 



166

〈표 4-16〉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중복응답)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방법

81.3 71.4 88.9 78.7 73.9 80.5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 전략수립

50.0 57.1 44.4 51.1 47.8 52.3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방안 50.0 42.9 55.6 28.2 28.3 28.1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 25.0 42.9 11.1 50.6 58.7 47.7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평가 및 

기술지도 방법

31.3 42.9 22.2 21.3 23.9 20.3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43.8 28.6 55.6 31.6 32.6 31.3

저출산‧고령화 대책 홍보교육 계획수립 18.8 14.3 22.2 24.7 21.7 25.8

인구 및 노년학에 관한 기초 지식 - - -  6.9  6.5  7.0

(대상 지자체) (16) ( 7) ( 9) (174) ( 46) (128)

주: <표 4-15>에서 ‘매우 필요함’ 또는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75개 

기초자치단체(무응답 1개 도지역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함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과정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 및 지방공

무원 등을 통한 연수과정의 확충’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교재 및 교

육보조자료 개발’과 ‘교육연수원을 통한 연수과정’이 각각 43.8%, ‘시‧도 

단위의 강사양성’이 37.5%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연수원을 

통한 연수과정’이 64.0%,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수과정’이 61.5%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재 및 교육보조자료 개발’이 39.0%, ‘시‧도 단위의 강사

양성’이 27.5%로 조사되었다(표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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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지역단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중복응답)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시‧도 단위의 강사양성 37.5 14.3 55.6 27.5 23.0 29.5

교재 및 교육보조자료 개발 43.8 57.1 33.3 39.0 44.3 36.7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수과정 확충 68.8 71.4 66.7 61.5 54.1 64.7

교육연수원을 통한 연수과정 43.8 57.1 33.3 64.0 70.5 61.2

기타  6.3 - 11.1  3.5  3.3  3.6

(지자체) (16) ( 7) ( 9) (200) ( 61) (139)

주: 무응답 1개 광역시지역과 2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 현황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조사하는 주

요목적은 업무관련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실적이 높다고 하여 전문성이 항상 담보되는 것은 아

니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수진의 전문성 등과 같은 교육구성요소 또한 

교육훈련의 결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교육훈

련과정이 교육생의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교육생에게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단위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교육훈련 실적 및 일반 현황 결과에 덧붙여, ｢저출산‧고령화관련 교

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중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22)

22) 동 조사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원공무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63개 공공교육기관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2007.7.13~8.3), 본 연구의 교육훈련실적 결과에 따르면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이용한 교육훈련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

회, 지방공무원교육원이므로 상기기관에 국한하여 전문교육 실태를 재정리하였다(오영

희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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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교육과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8월 이후 보건복지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의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시작

으로 확산되어 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2006년 10월, 시‧도 

및 교육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을 대상

으로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과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5~9급 공무

원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정’을 운영하였다. 같은 해 11월,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는 처음으로 전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저출산‧고

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와 보육정책과정’과 ‘고령사회 대책과정’을 각

각 운영하였고, 민간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

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구교육’을 실시하였다(표 4-18 참조).

〈표 4-18〉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교육프로그램 현황(2006년)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교육

(일)

인

원

운영

횟수

중앙단위

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 강의, 토론 3 28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정 강의, 토론, 현장 5 21 1

지방단위

교육원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출산장려와 보육정책과정 강의, 토론 5 25 1

고령사회 대책과정 강의, 토론 5 25 1

민간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연수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구교육 강의, 토론 3 78 2

자료: 오영희 외(2007).

  2007년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6개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교육과정

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지방공무

원교육원의 절반(40.0%)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실태와 개선방안 169

〈표 4-19〉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교육프로그램 현황(2007년)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교육

시간
인원

운영

횟수

중앙

공무원

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정 강의, 토론, 현장체험 35 40 2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 강의, 토론, 현장체험 35 30 2

지방

공무원

교육원

대구시인재개발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강의, 토론 35 35 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강의, 토론, 현장체험 35 40 1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고령화대비과정 강의, 토론 14 29 1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 강의 50 10 2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정 강의, 토론 35 25 1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광주시에 위탁 35 26 1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강의, 현장체험 35 22 1

자료: 오영희 외(2007).

  한편, 본 연구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의 교육훈련실

적(표 4-11~13, 부표 4-1 참조)을 오영희 외(2007)의 교육기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은 10개 

지역(인천시,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주시 남구, 경기도 

파주시, 경남 하동군)에서 15명이 수료하였고,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

‧고령화 극복 인구교육은 5개 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광

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8명이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기

관이 제시하고 있는 실적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져 응답자가 개

인별 교육 참여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본 연구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교육훈련 실태조사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

력이 충분한 전문교육훈련을 받고 있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오영희 외(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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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과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두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이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사례’와 ‘시행계획 작성 실무 및 성과관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정’은 시‧군‧구의 저출산‧고령화 관

련 담당 6~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지자체

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례 및 토의’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강의가 주류를 이루며, 토론 실습(8시간)과 견학

(8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표 4-2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시간 방법

저

출

산

고

령

화

실

무

과

정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이해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적 과제

 —기본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인구규모와 예측

 —지자체별 인구현황 및 추이

7 강의

저출산대응정책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정책

 —양성평등과 직장가정양립

 —출산친화기업경영

6 강의

고령화대응정책

 —고령화와 보건

 —고령화와 복지

 —고령화와 산업경제

6 강의

기획실습 및 사례토의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례

 —시행계획 작성 실무 및 성과관리
8 실습

토의 및 견학
 —분임토의 및 팀별활동

 —현장견학
8

토의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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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계속

  구분 교과목 시간 방법

저

출

산

고

령

화

정

책

과

정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이해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적 과제

 —기본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인구규모와 예측

 —지자체별 인구현황 및 추이

7 강의

저출산대응정책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정책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

 —양성평등과 직장가정양립

 —출산친화기업경영

8
강의

토의

고령화대응정책

 —고령화와 보건

 —고령화와 복지

 —고령화와 산업경제

6 강의

기획실습 및 사례토의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례 및 토의 4 토의

토의 및 견학
 —분임토의 및 팀별활동

 —현장견학
8

토의

견학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교육훈련 운

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는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서는 초기

에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구분하여 ‘출산장려와 보육정책과정’과 ‘고

령사회대책과정’을 각각 운영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7년도에는 두 과정

을 통합하여 ‘저출산‧고령화과정’을 1회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교육과정은 

관련 업무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5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저

출산고령사회 현황 및 보건복지정책’,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육

아지원정책과 직장가정 양립’, ‘저출산 고령화지역사회의 역할’, ‘양성평등

과 가사육아’, ‘고령화와 산업경제’, ‘고령화대책 외국사례 및 시사점’, ‘노

후사회참여’ 등 10개의 직무분야 교과와 3개의 소양분야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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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교육과

정은 5일, 35시간 과정으로 소양분야의 3개 교과와 직무분야의 9개 교과

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분야의 교과는 ‘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고령

화사회 정책방향’,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 모델’, ‘정부와 사회가 할 

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정책 방향’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부 정책방

향과 내용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교육과정으로서 

저출산을 주제로 하는 것은 ‘육아인프라 구축정책’, 고령화에 대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교과 정도이다.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이해와 대안능력향상을 

통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의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의 대응능력 기

반을 구축하며, 노후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동 교육목표 아래 ‘저출산고령화대책

과정’을 연 1회 운영하고 있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개념과 발전 개황’,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대응정책’ 등 개괄적인 내용

과 ‘결혼‧출산‧고령사회 친화적 가치관 및 사회환경 조성방안’ 등에 대한 

것으로 6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프

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2007년 ‘고령화시대 대비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전문 요양인을 양성하고자 하

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며, 주 교육대상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근로

자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부의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 

외에 음악치료나 웃음치료 등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35시간, 5일과정의 저출산‧고령화실

무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교육 대상은 6급 이하의 저출산‧고령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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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로 회당 40명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는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방향의 이해, 저출산 및 보육정책 이해 및 

정책개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고령사회 정책 

및 노인복지 정책 이해와 정책개발이다. 세부 교과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개괄에 한 과목이 편성되고 나머지

는 저출산과 관련된 5개 교과와 고령화와 관련된 4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

다. 저출산과 관련된 5개 교과목은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정책’, ‘출산 

친화기업 경영사례 분석’, ‘육아지원과 일‧가정 양립 해소 방안’, ‘결혼‧출

산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대응방안’, ‘사회구성원의 출산장려 참여방안’이

며, 고령화와 관련된 4개 교과목은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고령화와 일

자리 창출’, ‘고령화의 보건‧복지 시책 방향’, ‘노후의 사회참여 방안’이다. 

교육방법은 강의(토론) 및 참여를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적으로는 현장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방법 보다는 강의실내에서의 질

의‧응답 및 토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노인복지과정’과 ‘저출산고령화대책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은 광주시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과정은 기당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관

련 업무담당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노인복지시책 및 고령화 정책’, ‘치매보호 및 장기요양보호’, ‘노인복지서

비스의 이해와 지원’ 등 노인복지관련 전문지식과 ‘노인복지시설‧법인의 

관리‧지도’, ‘노인학대 예방과 대책’, ‘노인복지행정실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을 연 1회 운

영하고 있었다. 교육대상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대체로 저출산‧고령

화 관련 사업담당자가 주 대상이었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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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구성하고 있었으나 저출산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고령

화 관련 주제는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 방향’, ‘고령사회와 노인 일자리사

업’, ‘고령사회 행정실무’ 정도이고, 저출산 관련 주제는 ‘저출산정책방향’,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저출산 영유아 보육 및 관리사업’, ‘모자보건

사업’, ‘인구분석 및 출산실태 분석’, ‘저출산대책 추진사례 발표 및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관리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행정실무’에 2시간 

정도만이 배정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평가, 

지도감독 등을 위한 사업관리와 관련된 직무교육 내용은 매우 미흡한 실

정이었다.

〈표 4-21〉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문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시간 방법

대구

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정

 —노인일자리 창출

 —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방향

 —육아인프라 구축 정책

 —복지국가의 위기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법령

 —정부와 사회가 할 일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 모델

 —대구시 사회복지정책 방향

2

4

2

3

2

2

3

3

3

강의

참여

강의

〃

〃

〃

참여

〃

〃

광주

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정

 —인구정책의 개념과 발전개황

 —저출산 원인, 파급효과와 대응정책

 —고령화 원인, 파급효과와 대응정책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및 사회환경 조성방안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

 —가사공동참여를 위한 양성평등 조성방안

 —Group 토의 및 발표

 —현장견학 

2

3

2

2

2

2

7

7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참여

〃

강원도 고령화대비과정

 —호스피스 교육

 —2007 노인복지 주요시책 설명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음악치료, 웃음치료 등)

 —전문상담(이론 및 사례관리)

2

2

6

2

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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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계속

  구분 교과목 시간 방법

충청
남도

저출산‧고령화
실무과정

 —저출산‧고령사회 현황 및 정책(새로마지플랜)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정책
 —출산 친화기업 경영사례 분석
 —육아지원과 일‧가정 양립 해소 방안
 —결혼‧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대응방안
 —사회구성원의 출산장려 참여방안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
 —고령화의 보건‧복지 시책 방향
 —노후의 사회참여 방안

2
3
3
2
3
2
3
2
3
2

강의
강의‧참여
강의‧참여

강의
강의‧참여

강의
강의‧참여

강의
강의‧참여

강의

전라
북도

저출산고령화과정

 —저출산고령사회 현황 및 보건복지정책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육아지원정책과 직장가정양립
 —저출산‧고령화지역사회의 역할
 —양성평등과 가사육아
 —고령화와 산업경제
 —고령화대책 외국사례 및 시사점
 —노후사회참여(여가문화,자원봉사)
 —분임토의(노후의 사회참여)

3
3
4
3
3
3
3
3
2

강의
〃
〃
〃
〃
〃
〃
〃

참여

전라
남도

노인복지과정

 —노인복지시책 및 고령화 정책
 —치매보호 및 장기요양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법인의 관리지도
 —노인복지서비스의 이해와 지원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
 —노인복지행정실무
 —노인학대 예방과 대책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방향

4
2
3
2
2
4
5
3
2

강의‧참여
강의

강의‧참여
강의
강의

강의‧참여
〃
〃

강의

경상
북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정

 —저출산 정책방향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 방향
 —저출산 행정실무
 —고령사회 행정실무 
 —인구분석 및 출산실태 분석
 —모자보건사업
 —저출산 영유아 보육 및 관리사업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고령사회와 노인 일자리사업 
 —저출산대책 추진사례 발표 및 분석
 —현장학습

2
2
2
2
3
3
2
3
2
2
7

강의
강의

강의‧참여
〃
〃

강의
〃
〃
〃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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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관련 당면과제

  1. 총괄부서 인력운영의 문제점

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부족

  2006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정부가 제시

한 기본계획은 18개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60여 명의 기초연구 위에 18

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작성되었고, 236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18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 중 저출

산‧고령화와 관계되는 다양한 사업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의 범주가 광범위하여 지자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

책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사업규모는 실로 엄청나다.23)

  이와 같이 방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괄, 조

정,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총괄부서의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그러

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총괄부서의 인력이 미처 확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을 개발, 수

립하는 것 외에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와 평가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았고, 기초자치단

체는 여건이 더욱 열악하여 1명의 기능사무직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사례도 조사되었다.24)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23) 제3장의 <표 3-37>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

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있는 부서 현황을 과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 적어도 3

개 이상의 부서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4.5%나 되었고, 2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35.7%, 그리고 1개 부서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하였다.

24) 이삼식 외(2006)의 ꡔ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방안 연구ꡕ

에서 저출산대책 전담인력의 적정규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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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

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표 3-29 참조).

  또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보건이나 보육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사업담당자에게 총괄업무를 추가로 분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개인의 절대적인 업무량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업무 과다 적재로 

인한 불만은 물론, 전문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고 사업의 취지와 동기까

지 반감될 수 있다. 

  총괄부서 인력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직군의 인력운영도 제약하

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업무가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부

서의 업무와는 달리 실무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의 존재유무에 따라 업무수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괄부서 인력이 1~2명이 대부분인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 행정직이나 기술직 등 단일직으로 구성된 지자체가 많았고, 상위

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및 서류수발 등 매우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75.1%의 시‧도에 3명 이상의 인원이 확

보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표 4-1 참조), 행

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 각 직군을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

명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 참조). 

  지금과 같이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서가 적정한 수준의 인력 확보 없이 

운영될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 및 정책 개발

과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본질적인 총괄조정업

무는 당장에 시급한 업무에 밀려 사장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

령화대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세부사업의 

의 경우 ‘6명 이상’이 81.3%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명’이 29.6%, 

‘6명 이상’이 26.9%, ‘4명’ 2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 조사가 ‘저출산’ 전담업무에 

한정된 것이고, 실무자들은 업무 분담을 위해 인력의 충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현재 인력 운영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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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집행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족

한 인력으로 인한 업무 차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적절

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

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이 목표치로 회복되면 종료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며, 따라서 임시적으로 담당인력을 지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목적 아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총괄부서 인력의 보직 및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의 장애요소로는 정치행정적 풍토, 인

사행정상의 제도적‧관행적 문제점, 공직분류체계의 비합리성, 전보관리의 

문제점, 승진의 비합리성, 교육훈련체계, 외부 전문인력의 진입장벽 등이 

거론되는데, 이중에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분장은 공무원들이 체감하

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다.25)

  공무원의 인사관리에서 보직관리는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데,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으로 하여, 직무의 부적응 

해소, 행정조직 및 관리상의 변동에 대한 적응, 능력발전과 교육훈련수단, 

승진기회의 제공, 공직의 침체 및 권태방지, 할거주의 타파와 부처간 협력

조성 등을 위하여 활용된다(금창호 외, 2005). 즉, 공무원의 인사 및 보직

운영 현황을 보면 동일한 업무의 장기적 수행에 따른 정체, 업무 부적응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보나 전직 등을 통한 보직관리를 하고 있으나, 

25)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병대(1999)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은 전문성 저해요인으로 ‘잦은 인사이동

과 업무분장’(43.4%)을 지적하였으며, 박완식(2007)의 횡성군 조사에서도 ‘전문교육의 

부재’(26.8%)와 함께 ‘잦은 인사이동’(20.6%)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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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상기의 순기능보다는 무계획한 순환보직제도의 운영

으로 인해 직무경로가 복잡해지고 평균적인 재직기간이 짧아서 기술적 숙

련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책임감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역기능이 보고

되고 있다(진재구, 1993; 박경효, 1995; 김주원, 2004). 

  업무 전문성은 업무나 서비스의 기술적, 제도적 성격 그리고 그것을 담

당하는 직무수행자의 지적 능력과 배경, 또 해당 업무나 서비스가 전달되

는 과정과 조직의 특성이 상호 결합되어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이 동일하

다면, 전문성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실무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만큼 

직무와 관련된 경력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근속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박기성, 1993). 즉 직무경력과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해당 직

무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

며, 역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경험축적 등을 통한 전문성 축적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보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연속기간 즉, 전보빈도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재직기간 및 보직 현황을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26)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이 불과 

몇 개월만에 교체되는 사례도 조사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의 행태가 잔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저출산대책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순환보직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7) 보건의무직이나 간호직 등 ‘전문

26)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된 시기가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1년정도 되는 시점

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직 및 인력이 구성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

인 보직기간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심층면접

조사에서 보직 및 인사이동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였다.

27)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현직위 근무년수를 보면 1년 미만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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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전보제한제도에 의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행정직의 경우는 최장 4년까지 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1년만에도 이동이 가능하다. 업무가 주어지면 보통 1년은 업무

를 파악하는 시기이고,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경험축적에 따른 숙

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승진할 시기가 

되면 승진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업무 담당

자의 전문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의 

업무담당자에 의하면 부서 팀장의 순환보직 이동이 잦으며, 해당 업무에 

경험이 없는 팀장이 임명될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였

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전문직은 최대 근무연한이 6년인 것에 반해 행

정직은 최대 근무연한이 3년에 불과하여 행정직의 순환보직에 따른 숙련 

및 전문성의 지속적인 축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도 전문직은 유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직은 예산‧

감사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계속 이동하고 있고, 한번 거친 업무는 

다시 맡지 않는 경향이 있어 업무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

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보았을 때, 안정적인 업무 수행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운영은 인력의 전문성을 저해

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대책은  

   〈표〉지방공무원(일반직)의 현직위 근무년수(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체

1년 미만 57.6 76.4 66.1 55.7 53.2 43.6 33.6 38.2 52.6 41.2 

1년～3년 30.3 18.2 32.6 35.7 39.9 45.3 50.7 52.6 47.2 48.2 

4년 이상 12.1 5.5 1.3 8.6 6.9 11.1 15.6 9.2 0.2 10.7 

 계

(공무원수)

100.0 

(  33)

100.0 

(  55)

100.0 

( 304)

100.0 

(2,337)

100.0 

(13,552)

100.0 

(45,249)

100.0 

(67,305)

100.0 

(28,657)

100.0 

(24,016)

100.0 

(181,50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2007,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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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와 확신을 가지

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지역의 시책개발 등을 맡고 있는 

총괄부서 인력이 자주 교체될 경우 연속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정책

의 일관성이 와해될 위험까지 내재되어 있다.

다. 총괄부서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사결정부서의 인식 부족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로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지방분권의 과제 중에

서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가장 먼저 이행됨에 따라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조직관리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

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김병국, 2007).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에 의

해 조직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공

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

한규정｣, 제24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조례 및 규정에 근거하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 시‧도의 

실‧국‧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 시‧군‧구의 실‧국‧과‧담당관의 설치에 관

한 사항이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직렬

별 정원, 시‧도의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부서장의 직급, 시‧군‧구

의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이다(표 4-22 참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

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제정 및 개폐한 후 이를 공포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절차적인 면

에서 훨씬 간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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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조례‧규칙 규정

 구분 조례 규칙

공통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시‧도 —실‧국‧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부서장의 직급

시‧군‧구 —시‧군‧구의 실‧국‧과‧담당관의 설치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물론,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더라도 전국적인 행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구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은 일치시키도록 하고, 정원의 적

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에 대한 결과를 최

종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정원 충원 및 증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구와 정

원을 배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

지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문미경‧김혜영, 2003).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총괄부서‧담당자가 신설 또는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설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조례의 제‧개정에 

의한 경우가 8개 시‧도, 10개 시‧군구로 조사되었다(표 3-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 배치에 대한 중앙정부(행정자치

부)의 강력한 조직개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심과 의지 여하가 조직과 인력 확보의 최대 변수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낮아 광역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부서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 임기응변 

하는 사례가 많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을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 광역(50.0%) 및 기초자

치단체(43.7%)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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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았는데(표 3-29 참조), 이는 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낮다

는 현실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가 최고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저출

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배정을 요구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인 강

제성이 없어서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내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 인력의 필요

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는 한 

조직 및 인력의 확보는 요원한 일이라고 하겠다.

  2. 총괄부서 인력의 직무능력과 관련된 문제점

가.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부족

  과거 중앙집권체제 하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권력적 통제관계로서 중

앙정부는 기획 및 정책수립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기능

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이양추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이양‧심의하던 당시, 지방자치단

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중요도가 

높지 않거나 작은 단위의 사무만을 우선 이양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위사

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이양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김병국, 2005). 

  실제로 일부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과 인적자원의 기획능력이 취약하다

는 연구논문들이 다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공문을 시‧도에 송부하면 시‧도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시‧군‧구에 하달하

고, 시‧군‧구는 이를 다시 읍‧면‧동에 송부하여 자료를 취합한 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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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차 송부하고 시‧도는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도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시‧군‧구는 자료수합기관으로

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핵심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

였다. 또한 읍‧면‧동과 시‧군‧구는 민원업무 등 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으로 이해됨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김병국, 2005).

  이와 같은 상의하달식 의사소통 전달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비융통성과 비효율성을 내재하게 되었으며, 인

력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자체 해결능력의 한계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지

역특성에 기초한 정책개발과 기획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자치

단체의 인력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

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시‧군‧구별로 인구구조가 다르고 출산율과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의 차이가 크고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른 재

정자립도 또한 다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감안한 저출산‧고령

화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의 정책개발과 기획은 중앙으로부터 수립‧전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는 이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 인

력이라고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여러 다른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업무의 집중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서 업무가 주어지다보니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가 초래되었고, 이로 말

미암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수행의 장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 실태조사에서 업무담당자의 전문지식의 축적정도, 관련 경험의 축적 

정도, 기획 및 조정 능력, 사업평가능력,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 능력 등 

직무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게 조사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실태와 개선방안 185

다고 하겠다(표 4-5 ~ 표 4-10 참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방문조사

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조직의 설치 혹은 업무 배정이 최근에 이루어

진 곳도 있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에 대

한 인지도가 낮아 업무협조가 매우 어려우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

서의 인력까지도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도의 방문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총괄

부서에서 교통과에 노인배려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실적자료를 요구하자 

업무침해 등의 이유로 사업부서의 협조가 난항을 겪은 사례가 조사되었으

며, 어느 지자체의 총괄담당자는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이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시책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도는 

14.4%에 불과하였다(표 3-32 참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보다 상황이 나

아 81.3%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사업이 집행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활용

되고 있다기 보다 사업계획단계에 있거나 이제막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업무파악이나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적

인 자원의 파악과 활용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요청되

어 한국보건인력개발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전

문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태조사결과 23명만이 전문교육훈련 실적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오영희 외(2007)의 교육기관별 교육훈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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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

인됨으로써, 교육기관의 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소 갖춘 인력이 조

직 내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인력 운영은 교육에 따르는 비용 등의 자원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

지 않을 수 없다.

나. 총괄부서 인력의 교육훈련 기회 부족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는 단순히 기술의 반복적 훈련으로 전문성

을 높일 수 있는 직무분야가 아니다. 인구 및 인구정책, 제도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관리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자원과 정책을 개발

하는 종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에 필

요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정기적인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필수적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역사가 

오래된 방법이다. 현대 행정의 각 부문이 고도로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지

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훈련 등

을 통해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규임용발령시 ‘선교육‧

후임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보직임용시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

에 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직급별 기본교육

에 치중해 있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직무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교육훈련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9.9%로 매우 저조하며(표 4-11 참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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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또한 매우 부족하다.28) 특이

할만한 것은 이용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적으나마 다소 마련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교육훈련의 요구와 필

요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고, 둘

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인력이 부재하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육수혜대상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교육훈련 

실적은 조직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인력부재(교육해당자의 부재)－교육훈련 실적의 저조’의 악순환을 

‘인력확충－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의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

력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한 곳은 저출산‧

고령화대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총괄부서 인력 및 교육훈련 관련 개선방안

  1. 총괄부서 인력의 적정 규모와 인력운영의 효율화방안

가. 인력의 적정 규모와 확보방안

  총괄조직의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해 획일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28)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인력이 이용가능한 지역 내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18.8%, 기초자치단체는 16.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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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정부조직이 기계적 관료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므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분화조직의 전달체계를 고려함

과 동시에 양적, 질적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총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복합

적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의 엄밀한 직무분석과 업무총량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더욱이 총괄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

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형태나 규모가 다양하며 사업의 시행초기인지

라 총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업무량 추정과 장래의 업무량

의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적정한 인력규모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은 그 범위가 방대하며 장기간의 수행기간이 확

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특징에 덧붙여 

향후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서비스 수요자로서 대상자의 범위를 예측해 보

면, 정책적으로 수혜계층의 폭을 넓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구구조상 대

상자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 부문에 있어서는 

인구구조상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코호트 인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 부문에 있어서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와 출산‧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임산부 및 출산아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성장동력확보’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유입과 다문화 국제

결혼가정의 증가가 예상된다. 즉 기본계획의 주요 3개 부문에 있어 서비

스 수요자의 폭이 모두 증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수와 규모의 양적 증가가 자명하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각종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 동시에 도모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던 행정서비스 

관련 사무들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서 지역적 여건 및 주민들의 개별적

인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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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

른 수용능력을 함양하여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하

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은 필연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이에 부가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조정, 총괄, 연계, 

평가, 홍보교육, 민관협력 업무의 강화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역할들은 총괄

조직의 업무총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아 업무의 강도도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적정 업무량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하

다. 개인의 업무량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쌓여있는 업무처리에 

급급하게 하고, 불만족스러운 업무처리를 낳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

민들의 불신과 불평으로 이어져, 결국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초기단계에서 타부서에 비해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피부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실무부서와 총괄부서의 적정한 인력수급은 저출산‧고령화정

책의 성공을 위하여 필히 담보되어야 한다. 

  인력수급의 방법으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신규 충원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업무총량과 향후의 업무증가분이 기존 조직의 재편이나 기

존 기존인력의 재배치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

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충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증가되는 업무량의 처리를 위하여 복지분야의 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자의 수

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는 기존

의 업무영역 밖의 새로운 역할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의 필요성

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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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증원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자체조정을 통한 대처를 요

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관리는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의 정원

책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자율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문제점에서도 살

펴보았듯이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저조하여 안정적 조직기

반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권이 어

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법규상으로는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 행정자치부 지침에 위배될 수 없고, 재정상으로

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인건비 예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인력에 대한 증원 수요를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에 따라 신규로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따라

서 보다 강력한 조치로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확

보에 대한 권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총괄부서 인력운영 개선방안

  1) 필수 전문직의 배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에는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 이질적인 부

문의 사업들이 섞여 있어서 총괄조직의 인력은 각 부문의 담당자들과 협

업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그러나 총괄부서의 인력구성이 필수직렬의 배치없이 특정 직렬로만 

구성될 경우 우선, 전문적 기획력이 약화되어 부서 고유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된다. 업무관련 전문지식없이 효과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그 결과 기획업무를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는 실무부서로 이관

하고 단순히 취합 등의 관리업무만을 총괄부서의 인력이 하는 상황까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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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무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전문직의 존

재 여부에 따라 업무수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전문지식 습득의 차이

와 습득과정에서 형성된 시각의 차이, 업무를 대하는 시각과 처리방식의 

차이, 동류의식의 부재 등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은 타직렬에 대하여 배타

적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 이 때문에 조직에서 소속의 차이에 따른 배타

성보다 직렬의 차이에 따른 배타성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조직에

서는 이러한 배타적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을 배치

하여 동일 직렬끼리 업무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꾀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보건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필수전문직의 배치는 일반행정직

에 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업무능률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일반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특별임용된 공무원

은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의 직위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최소 3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보장

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의 이유에서 총괄조직의 인력운영에서 팀장 외에 필수직렬의 전문

직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저

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구성은 사회복지직, 보건의무직, 간호직 

등의 전문직 인력보다는 행정직의 비중이 높아 필수 전문직의 인력 배치

가 요원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표 4-2 참조). 필수 

전문직의 확보 방법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전문직을 총괄조직 인력으로 전

보하는 방법과 일반행정직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전환 배치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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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한편, 다양한 전문직 중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직군 구성에 필

요한 전문직 인력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각 부문별로 1인의 

실무담당자를 총괄조직에 두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각 부문에는 이질적

인 요소와 공통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이 중앙부처와의 업무전달체계를 중시한 기능적 분화를 적용하고 있는 사

실을 감안할 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조직분화를 적절히 조합하여 이에 

가장 근접하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

산부, 유소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건강을 담당할 보건직, 고용이나 

주거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그리고 문화, 관광, 기타 행정지원을 담당할 

행정직 직원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보건직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외청 사업소인 보건소와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배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의 특성상 신규채용인력보다는 유경력자 중 

숙련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직원은 조직 및 정책 운영 상황

에 대한 이해가 더디고 업무처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감

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수의 인력이 확보되어 선임자로부터 업무적 

조력 또는 전수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확보해 갈 수도 있지

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총괄부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업무의 시급성으로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로 충원된 인력은 실무부서에 배치하여 숙련기간을 거친 뒤 

총괄부서에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경력 전문직의 배치가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비숙련 전문직을 배치해야 할 경우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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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근무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퇴직예정자나 계약직 직원의 배

치는 신중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업무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

적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2.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인력의 전문성은 조직 전체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으

로 실무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또한 직무와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훈련은 직무의 요구능력이 업무 담당자의 공급능

력보다 클 때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업무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는 교육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장에 높은 전

문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저

출산‧고령화는 최근에 두드러진 사회 현상으로 국내에 인구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중 이에 대한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60~’70년대 이루어진 가족계획사업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는 가족계획사업 때와는 다

른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과거의 가족계획사업과 동일시 치부하여 저출산

대책 업무 및 총괄업무를 보건소에 이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29) 

  둘째, 경험으로 체득할 수 없는 전문성의 공백은 교육과 훈련, 즉 저출

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체계화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

29) 본 조사에서 경기도 화성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총괄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주광역시 남구,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

천시, 평창군, 의성군, 영덕군, 성주군, 울주군 등 11개 시‧군‧구에서 저출산대책 업무

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부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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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전수받도록 함으로써 메울 수 있다. 이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전문교육과정은 초기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제반 시책이나 접근전략 등에 대한 이해 증진에 주

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용가능한 교

육훈련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하고, 지방공무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

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교육훈련의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훈

련방법이 강구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강사의 

육성과 참고자료‧교재 개발 등 교육 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가. 실무위주의 전문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전문교육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

육훈련은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숙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원인과 그 대응 방

안으로서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을 저출산‧고령화 ‘전문가’로 육성하는 교

육이라기보다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짙었다. 그

러나 점차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의 인구문제 분석에

서부터 정책개발, 정책의 모니터링, 관리,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지식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업무의 난이도는 직급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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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속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정책조

정이나 관리능력이 요구되고, 작을수록 구체적인 직무파악과 업무수행능

력이 중요시된다(그림 4-2 참조). 저출산‧고령화 관련 직무의 경우에도 예

외는 아니다. 따라서 담당인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직무의 성

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출산‧고령

화대책 담당인력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집행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지도‧관리‧감독하는 일련의 사업추진과정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4-2〕 각급 사업단위에서 강조되는 업무기능

주

요

기

능

󰀽
󰀽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조직조성 및 업무조정

 - 재원조달 방안

 - 성과평가의 결과환류 등

정책조정 및 집행기능

 - 중장기 및 연도별 

지역 계획 수립

 - 지역특화 정책개발

 - 운영평가,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체계 구축

사업수행기능

 - 지역특화 정책 및

  사업의 개발 및 시행

 - 주민욕구에 기초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의 인력에게는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적시된 것과 같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

역의 자원과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조사분석능력, 그것을 토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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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입안능력, 또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도모

하기 위한 관리능력의 향상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에게는 업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직무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수행하는 

능력의 배양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은 시책을 시

행하면서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조

사보다 정확하게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하는 능력까지도 제고되어야 한다.

  교육훈련대상의 단위별 교육목표가 명확해졌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훈련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사업추진과정의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로 구성되어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교

육을 위한 강의식 방법 외에, 교육생이 소규모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저출

산‧고령화와 관련된 현안 및 문제를 토의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스스로 문

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율적 교육방식(self-learning study)

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시책개발

이 제도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시책이 시

행되고 있다. 단기간의 성과를 두고 시책을 평가하는 것이 다소 위험하긴 

하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하여 실적 올리기나 한건주

의식 시책개발을 방지하고 우수 및 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노하

우를 축적해간다는 측면에서 시책평가와 환류도 중요한 교육훈련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경진대회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중심의 성과평가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일이나, 그 외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추진성과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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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평

가와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고, 문제점

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수행에 반영하는 평가과정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초기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운

영평가를 위한 지침서나 평가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평가관리‧지도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과정을 실무

위주로 보강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국내외 우수사례 축적,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미

진한 지역이나 희망 지역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의 기능을 강력히 수행

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자원 확충을 통한 교육훈련 강화

  교육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강사, 교육훈련 교재, 교육기관 

등의 교육자원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영희 외(2007)의 교육

기관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자들은 시‧도 단

위의 교‧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었고, 교육훈련과정의 교재로

는 강사가 준비해 온 프리젠테이션 자료나 요약자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전

문강사가 육성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훈련 참고자료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해󰡕(조남훈 외, 

2006)가 개발되어 보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

훈련을 위한 자원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8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연간 최소 

1,500명 이상의 전문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30) 이 수

요를 현재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

히,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게 교육기간 1~2주를 담보로 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이 서울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필요이상의 교육비용을 소요하

게 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지역마다 편차가 큰 재정자립도, 인구구

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시책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현재 전염병관리실무자나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31)을 사업초기에 모든 사업종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훈련과정의 내용을 지역적합적인 저출산‧고

령화 대응 정책기획 및 전략개발과 관리‧평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참여 또한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한편,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지역의 교육훈련자원을 활용하여 저출

30)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의 수요를 예측해 보면, 16개 광역자치단

체에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의 인력을 5명, 보건소를 포함하여 232개 기초자치단체

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4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1,008

명이 되며, 여기에 중앙부처의 관련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교육 인원을 합하면 

연간 최소 1,500명 이상의 전문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센터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받아야하는 전

문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교과가 필수적으로 편성되도록 각 전문교육

과정을 수정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31)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장애가 되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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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면 전문강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2007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고령화극복 전문교육훈련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40여 명의 전문강사를 육성하였다. 이들이 16개 

시‧도에 적절히 안배된다면, 각 시‧도는 최소 2명의 전문강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1~2주(최소 35시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소화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각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전문강사가 확보되기 전

까지는 16개 시‧도를 3~4개의 권역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족한 

강사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강사의 육성과 함께 교육훈련자료 및 참고자료의 개발도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교육훈련자료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강사가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 

자료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서의 개발보다는 부교재나 시청각 자료와 같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

육기반 조성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관련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

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려고 해도 국내

에 인구학과가 없으며, 사회학과에서 세부전공으로 다루어지는 정도라 전

문인력 양성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인구현상의 특

성상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인구통계자료를 근간으로 인구추계가 발

표되고는 있지만 미래의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방향과 정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

구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증가하고 있는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5장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지

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주요 시책은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시‧도 및 시‧

군‧구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기반조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고령화대책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조직체계 구

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를 기관평가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정

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년 1월 8일 제정, 5월 1일 시행)에 의하

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장제6조(지방자치단체평가)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이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폐지하고, 성과관

리 등을 강화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2006년 3월 24일에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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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장제18조(지

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2항),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한다(3항).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

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4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국가의 주요 

시책이 일선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을 구

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을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

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

사업들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장제21조4항에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

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1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

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의 경주가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

책 성과 및 운영평가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

책 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당면과제와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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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실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중

앙행정기관에 의한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국가위임

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제21조), 개별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하는 것을 말하며(제21조제5항),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주체

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

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

〈표 5-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행기관

  구분 평가시행기관 비 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합동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평가 개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책 및 사업 평가

자료: 정주택 외(2007); 이광희‧김길수(2003).

  합동평가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

한 평가)에 의거하여 국가 위임사무를 비롯,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국가시책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

가‧환류함으로써 개별평가의 증가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개별평가는 국가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평가기본법｣ 제21

조제5항(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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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의 집행이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무조정실

의 승인을 받아 개별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중에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 및 시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으로 정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점시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

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

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

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토

록 하고 있다.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제21조제4항, 제5항)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

산‧고령화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

32)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순환이다. 라스웰(Lasswell, 1951)은 정책과정을 7단계인 ‘정보수집과 획득→지지획득→

정책입안→정책의 수정 및 보완→정책의 적용 및 집행→종결→평가’의 단계로 설명한

바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책의 수립→정책 집행→정책의 평가’의 3단계 과정으로 통

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정책평가는 정책의 집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과

정으로 집행과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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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제1항).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고(시행령 제4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

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부

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제3

항). 또한,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

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제4항).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를 위

한 연구용역을 공모하여 중앙부처(18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6개 시‧

도)에서 수행한 전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상의 과제에 대한 종합평

가를 실시하여 2007년 12월에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을 계획하였다. 동 평

가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개별사업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는 최종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

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

책 평가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절차

  중앙정부의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행하는 18

개 중앙부처의 자체평가를 검토한 후,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

령사회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종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모든 평가과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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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내용 전반에 해당된다.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

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사회분위기 조

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의 크게 4개 대범위 영역과 13개의 중범위 영역, 

27개의 소범위 영역, 75개의 세부영역, 그리고 2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표 5-2 참조). 

〈표 5-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구조

  대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소범위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3 12  42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2  7  19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  8  25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3  8  26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9  33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  8  26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3 11  31

 2)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  5  15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 -   8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3  3  11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1) 전략적 교육‧홍보 - - -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 -

 3)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3 -

 계 13 27 74 236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의 평가를 위해 기본계획의 27개 

소범위 영역을 중범위 영역과 통합하고 754개의 세부영역을 소범위 영역

으로 간주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대범위 영역과 13개의 중범위 영역, 60

개의 소범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표 5-3 ~5 참조).33)

33) 이때, 대범위 영역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중범위 영역의 ‘정책공동

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와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은 지표개발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범위 영역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의 세부영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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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대범위 영역 성과평가 지표(안)

  대범위영역 대범위영역 성과지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합계 출산율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노후생활안정지수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미래 성장동력지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저출산‧고령화 각각에 대한 심각성 및

   본인연관성 인식조사

자료: 김승권 외(2007).

〈표 5-4〉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범위 영역 성과평가 지표(안)

대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성과지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육아서비스 수혜율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주출산연령 여성의 고용률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요보호아동‧청소년 수

 −청소년 10만명당 위험환경 경험 수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노후소득보장준비지수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노인 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율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만족도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률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고령자 고용율

 2)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지수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지기제도 대출건수

 −펀드수탁고 증가율

 −국채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율

 4)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주요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감율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1) 전략적 교육‧홍보    (없음)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없음)

 3)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없음)

자료: 김승권 외(2007).

범위 영역으로 통합하였다(김승권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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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소범위 영역 성과평가 지표(안)

 대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소범위영역 성과지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지원율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방과후학교 참여율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지 수  −국내입양율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수

−국공립보육시설정원 정원충족률 대비 민간보육시설 충족률

−시간연장형 보육 아동 수, 종일제 유치원 비율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 증감율     −육아휴직률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율

−가족친화기업인증 신청 증감률, 가족친화자 수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및 다자녀가족에 대한 인식도

−조이혼율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생 10만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아동권리보호평가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약물남용 및 학생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수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평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법 개정과정 평가
−당해연도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청구자 평균 연령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방문보건사업 이용자 만족도

−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서비스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평가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치매간이‧정밀 검진자 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보호 인원수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및 체육동호인클럽 참여율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가칭) 고령자주거안정 법 제정
−고령자용 임대주택 사업승인호수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및 저상버스 도입율

−실버마크 발급 건수

−노인일자리 창출 수 
−노인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및 노인의 삶의 만족도 

−농어촌 지역사회복지 수준 만족도



208

〈표 5-5〉 계속

대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소범위영역 성과지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AA제도 적용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율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율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수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율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총 수
−전문외국인력 체류자 수 증감율
−다문화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자 수

2)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율

−산업재해율 및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율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조성   (없음)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고령친화제품체험관 설립 진도율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건수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1) 전략적 교육‧홍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결혼필요성, 자녀필요성, 노후 준비도)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과의 정책파트너쉽

  (사회적 협의 및 내용의 적정성)

3)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 강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 적정성

자료: 김승권 외(2007).

  2.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실태

가.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년 6월에 “2007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

다. 동 시‧도의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06년도 사업실적과 ’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34)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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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평가의 절차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

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성과평가 지침을 시‧도에 시달한 후, 

각 시‧도는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따라 2006년도에 수행한 시행계

획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16개 시‧도의 자체평가서는 보건복지부와 동 평가

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함께 그 결과를 검토한다. 이때 보

건복지부는 필요에 의해 시‧도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는데, 현장 확인 시 사실

과 다르거나 고의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감점처리가 된다. 검토가 완료되

면 보건복지부와 평가단은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함으로써 모든 평가 절차를 종

료한다.

34) ’07년도 상반기 실적은 ’07년도 시행계획의 중간점검을 위해 함께 제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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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도 성과평가 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성과평가 지침 시달 

⇩

자체평가 실시

(시‧도)

 ▶ 각 시‧도는 시달된 지침에 따라 200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및 자세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현장확인‧점검

(보건복지부‧평가단)

 ▶ 보건복지부와 평가단은 필요시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

실적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실시

※ 현장확인 점검시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인 사항 발견시 감점

⇩

종합평가실시

(평가단)

 ▶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평가단에 통보

 ▶ 성과평가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결

과 및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 

검토‧제출

(평가단)

 ▶ 평가단은 작성된 종합보고서 복지부 제출

 ▶ 보건복지부는 종합보고서 검토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보고 및 해당 지자체 송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7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설명회 

자료집｣, 2007. 6.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

획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세부내용 설계와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

시켜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즉,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재정‧조직‧성과‧환류 등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대응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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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평가틀

목표 합계출산율
중‧고령인력의 취업률

노인사회활동 참가율

⇧ ⇧
2차 

성과
출산‧양육 관련 시행계획의 달성 수준 고령사회 관련 시행계획의 달성 수준

⇧ ⇧

1차 

성과

 −육아지원 시설 확충률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취약보육 실시율

 −방과후 학교 이용율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아

동‧청소년 증감률

 −주출산연령 여성의 취업률

 −가족친화기업인증 신청기업 증감율

   (’08년부터 평가)

 −연령표준화 사망률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생활체육 참여율

(동호인클럼 참여율)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노인이용시설 이용율

과정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부서 설치

시행계획 작성의 

적절성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자체평가 및 

결과반영 여부

투입 저출산대책 
재정 비율

고령화대책 
재정 비율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사업 

재정비율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청 

재정비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홍보사업

자료: 김승권 외(2007: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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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는 크게 ①투입, ②과정, ③성과, ④종합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되어 이루어졌으며, ‘투입’ 부문에 25점, ‘과정’ 부

문에 15점, ‘성과’ 부문에 85점, ‘종합’ 부문에 25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자

세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표 5-6>과 같다. 

  우선, ‘투입’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정투자의 적절성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홍보의 적절성으로 구분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근거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적절성(20점)과 지역사회주민‧기업체‧민간 및 공

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홍보 활동의 

적절성(5점)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과정’ 부분은 추진체계 확립(5점), 시행계획 작성의 적절성(5점), 정책평

가 및 환류(5점)로 구분되어진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부

서의 설치와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작성 시 지역주민 및 기초자치단체

의 의견수렴, 전체 계획의 구체성과 달성도가 포함된다.

  ‘성과’ 부분은 6가지 항목인 저출산 정책성과(5점), 저출산 정책사업 기

획 및 추진(5점), 저출산 정책성과 달성도(35점), 고령사회 정책성과(10점), 

고령사회 정책사업 기획 및 추진(5점), 고령사회 정책성과 달성도(5점)로 

구분되어진다. 여기에서는 합계출산율의 증감률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시행계획 달성수준,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세부사업의 달성 

수준 등 17개 항목에 대해 0~5점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종합’ 부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 전반에 관한 환

경 평가(25점)가 이루어지는데, 평가미반영 우수사업을 관찰(8점)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정책 마인드(8점)와 현장평가 협조(9점) 등 전반적인 상황이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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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도 성과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입

(2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정투자의 적절성(20)

−저출산 정책 재정 비율, 증감률 5

−고령사회 정책 재정 비율, 증감률 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정 중 자체사업 

  재정 비율, 증감률
5

−전체 교육청 특별회계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정 비율, 증감률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홍보의 적절성(5) −홍보사업 재정 및 실시 건수 5

과정

(15)

추진체계 확립(5) −전담부서 설치 5

시행계획 작성의 적절성(5)
−시행계획의 지역특성‧의견수렴 여부, 자체사

업 발굴 정도, 전체 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도
5

정책평가 및 환류(5)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시행계획 반영여부 5

성과

(85)

저출산 정책 성과(5) −합계출산율 증감률 5

저출산 정책 사업기획 및 추진(5) −저출산 관련 시행계획 달성수준 5

저출산 정책 성과 달성도(35)

−육아지원시설 확충률 5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5

−취약보육 실시율 5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이용률 5

−아동‧청소년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증감률 5

−주출산여성의 취업률, 증감률 5

−가족친화기업인증신청 증감률 5

고령사회 정책 성과(10)
−중‧고령인력의 취업률‧증감률 5

−노인사회활동 참가율 5

고령사회 정책 사업기획 및 추진(5) −고령사회관련 시행계획의 달성수준 5

고령사회 정책 성과 달성도(25)

−연령표준화 사망률 5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5

−생활체육 참여율 (또는 동호인클럽참여율) 5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5

−노인이용시설 이용률 5

종합

(2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 전반 

환경 평가(25)

−평가미반영 우수사업 관찰 8

−관계공무원의 정책 마인드 8

−현장평가협조 9

      계 15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설명

회 자료집｣,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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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운영평가 현황35)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운영평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구에 대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운영평가 실시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 1곳 만이 연 1

회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추진 실태 점검을 위한 

시‧군‧구 현장평가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5%(6개 시‧도)만이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2.5%(10개 시‧도)에서는 현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현장평가 

실시 주기는 2개 시‧도에서 연 2회에 걸친 ‘반기별’(12.5%) 현장평가가, 

또 다른 2개 시‧도에서 필요에 의해 ‘부정기’(12.5%)적으로 현장평가가 실

시되고 있었다. 그 외 ‘월별’(6.3%) 현장평가와 ‘연도별’(6.3%) 현장평가가 

각각 1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었다(표 5-7 참조).  

〈표 5-7〉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현장평가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아니오 62.5 57.1 66.7 

예(현장평가 실시) 37.5 42.9 33.3 

월별(12회/년)  6.3 14.3 -

반기별(2회/년) 12.5 14.3 11.1

연도별(1회/년)  6.3 - 11.1

부정기(필요시) 12.5 14.3 11.1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35) 본 장의 실태조사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2007.7.3~7.14)와 기초자치단체

(7.23~8.3)를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면접조사와 우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조사 

이후의 변동사항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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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광역자치단체가 현장평가 시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

출산‧고령화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의 개념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설명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거나, 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 등을 주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표 5-8 참조). 즉, 현

장평가 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지도나 감독보다

는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설명이 주를 

이루었고, 이 중에서도 고령화대책보다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현장평가

에 비중을 좀 더 두고 있었다. 

〈표 5-8〉 기초자치단체의 현장평가 시 지도‧감독 내용

  구분 현장평가 시 지도‧감독 내용

광역시

(3개)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실천 여부, 현황 확인(캠페인 실시 여부)

−중앙부처 요구자료 작성을 위한 집체 회의

−아이사랑카드 사용 사업 설명회

 ∙관내 현장평가가 일반적이며 유관기관 협조 목적으로 추진

도지역

(2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설명회, 역점주요시책 관련 지시사항 하달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관련 참여업체 발굴지도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 파악, 사업추진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

  이렇듯,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평가실시가 전무한 가운데, 현재 중

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하

여, 또는 사업 추진 중에 내재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

출산‧고령화대책 업무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은 불가분의 관계로 두 사업을 따로 떼어놓고

서는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수가 없는 과제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두 사업간 연계를 통한 동반 추진

을 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 방향 및 정책 발굴

에 관한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당면한 한시적인 사업추진에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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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어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실적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9 

참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37.5%) 만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적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10개 시‧도(62.5%)가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세부사업별 실적을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즉, 절반이 넘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

진에 따른 지원, 곧 투입에만 열심을 쏟고 있을 뿐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결과(실적)보고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았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의 명목으로 투자된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대비를 위해 투입된 인력

과 예산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9〉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실적 보고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받고 있지 않음 62.5 71.4 55.6 

받고 있음 37.5 28.6 44.4 

분기별(4회/년)  6.3 - 11.1

반기별(2회/년) 12.5 14.3 11.1

부정기(필요시) 18.8 14.3 22.2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한편 실적보고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6개 광역자치단체(37.5%) 중에서 

정기적으로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곳은 불과 3개 시‧도 뿐으로, ‘반기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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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년)’ 실적보고와 ‘분기별(4회/년)’ 실적보고가 각각 12.5%와 6.3%로 이루

어지고 있었다. 그 외 3개 시‧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나 해당 지자체의 필요

에 따라 ‘부정기’(18.8%) 적으로 실적보고를 받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부정기’적으로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3개 시‧도의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가 투입된 재원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관리‧감독‧평가하기 위해 실적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

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임시적‧한시적‧대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재원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실적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 곳은 불과 3개 시‧도 뿐인 것으로 파

악가능하다.

  이러한 성과평가의 부재 및 실적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은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여부와 시‧도 및 시‧군‧

구 사업관계자간 연석회의 개최 여부 조사 결과에서도 그 부진성이 여실

이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시‧도 주관의 저

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설명회 등의 회의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 넘는 110개 시‧군‧구(56.7%)가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관련 설명회 

등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시‧도 주관의 

설명회 등에 참석한 적이 있는 84개 시‧군‧구 중에서도 ‘4회 이상 참석’

이 2.5%, ‘3회 참석’이 5.2%, ‘2회 참석’이 7.7%로 나타났으며, ‘1회만 참

석’한 시‧군‧구도 26.8%를 차지해 시‧도 및 시‧군‧구간의 원활한 업무 지

도 및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10 참조).



218

〈표 5-10〉 광역자치단체 주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설명회 참석 횟수

(’06.8〜’07.7)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없음 56.7 60.7 55.1 

있음 43.3 39.3 44.9 

1회 26.8 25.0 27.5

2회  7.7  8.9  7.2

3회  5.2  3.6  5.8

4회 이상  2.5  1.8  2.9

무응답  1.0 -  1.4

 계

(지자체)

100.0 

(194)

100.0

( 56)

100.0

(138)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6개 광역시지역, 3개 도지역)은 제외함.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중 8개 시‧도(50.0%)가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시‧군‧구 단위의 사업실태 점검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1 참조). 이들 8개 시‧도들의 연석회

의 개최는 각각 다양한 주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4개 시‧도(25.0%)

가 ‘반기별’(2회/년)로, 3개 시‧도(18.8%)가 ‘연도별’(1회/년)로, 1개의 시‧도

(6.3%)가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연석회의를 전혀 개최하고 있지 않는 시‧도가 

무려 절반(50.0%)을 차지하고 있어,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간의 업

무 협력은 물론,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통로가 원활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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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 연석회의 운영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아니오 50.0 42.9 55.6 

예(개최) 50.0 57.1 44.4 

반기별(2회/년) 25.0 28.6 22.2

연도별(1회/년) 18.8 14.3 22.2

부정기(필요시)  6.3 14.3 -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그리고 일선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단 구

성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업관계자간 정기적인 연석회의 운영의 필

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56.3%가 중앙부처와 시‧도간 

연석회의 개최를 필요(‘매우 필요함’ 또는 ‘필요함’)로 하고 있었으며, 기

초자치단체는 77.0%(154개 시‧군‧구)가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간 정

기적인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5-12, 표 5-13 참조). 

〈표 5-12〉 중앙부처와 시‧도 사업관계자간 연석회의 운영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매우 필요함 18.8 28.6 11.1 

필요함 37.5 14.3 55.6 

보통임 12.5 - 22.2 

필요하지 않음 31.3 57.1 11.1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평균1) 3.4 3.1 3.7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음=1, 필요하지 않음=2, 보통임=3, 필요함=4, 매우 필요함=5의 5점 척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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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간 연석회의 운영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전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지역 도지역

예(필요함) 77.0 70.5 79.9 

아니오 23.0 29.5 20.1 

 계

(지자체)

100.0

(200)

100.0

( 61)

100.0

(139)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1개 광역시지역, 2개 도지역)은 제외함.

  한편, 앞의 <표 5-12>과 <표 5-13>에서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석

회의 개최 주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44.4%가, 기초자치

단체는 39.0%가 ‘분기별(4회/년)’을 가장 적절한 연석회의 개최 주기로 응

답하였다. 그 외 광역자치단체는 ‘반기별’(2회/년) 33.3%, ‘격월별’(6회/년) 

11.1%, ‘연도별’(1회/년) 11.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반

기별’(2회/년) 37.7%, ‘연도별’(1회/년) 8.4%, ‘격월별’(6회/년) 7.8%, ‘부정

기’(필요시) 4.5%, ‘월별’(12회/년) 2.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5-14 참조). 

〈표 5-14〉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관계자간 연석회의의 희망 운영 주기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월별(12회/년) - - -  2.6  2.3  2.7

격월별(6회/년) 11.1 33.3 -  7.8  9.3  7.2

분기별(4회/년) 44.4 66.7 33.3 39.0 46.5 36.0

반기별(2회/년) 33.3 - 50.0 37.7 25.6 42.3

연도별(1회/년) 11.1 - 16.7  8.4  9.3  8.1

부정기(필요시) - - -  4.5  7.0  3.6

 계

(지자체)

100.0

( 9)

100.0

( 3)

100.0

( 6)

100.0

(154)

100.0

( 43)

100.0

(111)

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표 5-12>에서 ‘매우 필요함’ 또는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9개 

광역자치단체(3개 특별‧광역시와 6개 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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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표 5-13>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15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이 외에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획‧운영‧평가 능력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운영협의회, 전문가회의 

등)를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7개 광역자치단체

(43.8%)와 4개 기초자치단체(2.1%)만이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5 참조). 이들 자문기구들의 평균 인력 구성 현황을 살

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학계’(평균 6.4명)와 ‘공무원’(평균 6.1명)의 

비중이 높고, ‘시민단체’(평균 3.6명)와 ‘기업체’(평균 0.3명)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았다. 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평균 19.5명)

와 ‘공무원’(평균 12.5명)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전문가집단인 ‘학계’

(평균 2.5명)의 구성인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5〉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자문기구 및 인력구성
(단위: %, 명)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계 특별‧광역시 도 소계 광역시지역 도지역

아니오 56.2 57.1 55.6 97.9 98.3 97.8

예(운영) 43.8 42.9 44.4  2.1  1.7  2.2

 계

(지자체)

100.0 

(16)

100.0 

( 7)

100.0 

( 9)

100.0 

(194)

100.0 

( 58)

100.0

(136)

인력구성(명)

학계 6.4 4.7 7.8  2.5 3.0 2.3 

공무원 6.1 9.3 3.8 12.5 2.0 16.0 

기업체 0.3 - 0.5 3.0 -  4.0 

시민단체 3.6 2.3 4.5 19.5 - 26.0 

주민 - - -  5.0 -  6.7 

기타 1.3 0.7 1.8  2.8 -  3.7 

(자문기구 운영 지자체) ( 7) ( 3) ( 4) ( 4) ( 1) ( 3)

주: 203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응답(4개 광역시지역, 5개 도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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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대책 자문기구 수와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이들 자문기

구들의 활용 빈도 또한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자문기구가 최

근 2년간 운영된 회수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불과 2개의 광역자치단체

와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총 4회 정도 운영되었을 뿐이며, 2007년도

에는 조사일 기준36)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9회, 4개 기초자치단체

에서 총 9회 정도로 평균 1.5~2.3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표 5-16 참조).

〈표 5-16〉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자문기구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지역 명칭
인력구성원(명) 06년  

운영
(회/년)

07년 
운영
(회/년)

소
계

학
계

공무
원

기
업

시민
단체

주
민

기
타

부산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응 T/F 팀 29  3 24 -  1 - 1 2 1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자문단 13  9  2 -  1 - 1 - 1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자문위원회  9  2  2 -  5 - - 1

대전 서구 저출산대응정책 관‧학 공동연구  5  3  2 - - - - 2

경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전문가 회의

14  3  3 1  2 - 5 - 1

경기 김포시 저출산대응 추진 위원회 61  2 29 4 - 20 6 - 2

경기 화성시 저출산대응 자문회의 28  5 13 2  3 - 5 - 1

강원도 인구정책대회 1차 평가위원회  7  4  3 - - - - 1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  2  1 1 16 - - 2

경상북도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32 22  8 - - - 2 1 2

경남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87 -  6 6 75 1 4

주: 이 외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위원회’, ‘영유아 보육정책 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강

원도의 ‘사회복지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등, 완주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칠곡군

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응 T/F

팀’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획‧운영‧평가 등에 대한 자문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이 적은 경우는 본 분석에서 제외함.

36) 조사기간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7.7.3～7.14,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2007.7.23～

8.3까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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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

산‧고령화대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며,37)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평가 역시 37.5% 

(6개 시‧도)만이 ‘반기별’(2회/년) 또는 필요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현장평

가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욱이, 현지 평가 내용 또한 주로 사업 설

명이나 사업현황 확인 등을 주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지도‧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간 사업관계 연석회의 개최율도 절반(50.0%)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광역차지단체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시‧도(43.8%)가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2.1%(4개 시‧

군‧구)만이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문기구의 전문성 또한 극히 

낮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형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비전 2020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추진 개선을 위한 목적 하에 평가계획이 

구상되고 있기보다는, 투입한 재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이 중앙에서 하

달된 당해 연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2절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의 당면과제

  2000년대 진입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최우

37) 경상북도 1곳 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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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는 그 시책의 운영결과 및 영향,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정

책의 수정, 보완, 또는 종결 등의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정당

한 알권리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실

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

요한 기획‧조정‧관리‧감독‧평가 등의 수행을 위한 총괄부서는 제대로 구

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전담인력의 교육훈련의 부재로 지방자치단

체의 평가관리 및 수행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평가수행을 위한 정기적 

사업실적 보고 체계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운영평가체계 기반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

  1. 평가운영을 위한 총괄부서의 부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장제2조1항에 의하면 평가란 일정한 기관‧법

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제2

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부가 추진하는 정

책의 계획, 집행,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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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부재한데서 연유하며, 같은 이유로 현장평가 

역시 6개 광역자치단체(37.5%)만이 ‘반기별’(2회/년) 또는 필요에 의해 ‘부

정기’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현장평가 시 지도‧

감독 내용 또한 주로 사업 설명이나 사업현황 확인 등을 주 목적으로 행

해지고 있을 뿐, 총괄부서를 통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평가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부재는 평가를 위한 전담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야기하며, 평가전담인력의 부족은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전담인력의 전문성 취약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

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제3장의 <표 3-2>와 <표 3-3>을 참조하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시‧도가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신설하였고, 나머지 3개 시‧

도는 총괄부서가 부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조직체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더군다나 총괄부서를 신설한 13개 시‧

도 중 유일하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여 ‘정책총괄팀’, ‘저출산

대책팀’, ‘고령화대책팀’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도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표 3-7>에서 본 조사에 응답한 203개 시‧군‧구 중 불과 10개 

시‧군‧구만이 저출산대책 또는 고령화대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을 뿐이

며, 그 외 70개 시‧군‧구가 기존의 관련 사업부서를 저출산대책 또는 고

령화대책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123개 시‧군‧

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아무런 조직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저

출산‧고령화대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기획‧평가 등을 위한 총

괄부서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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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실태가 부진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평가관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이들의 평가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

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또는 총괄담당자들의 인원현황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개 시‧도가 3~4명(43.8%), 5개 시‧도가 5명이상(31.3%)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나머지 4개 시‧도는 단지 1~2명(25.0%)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총괄부서나 담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123개 시‧군‧구(60.6%)나 된다. 그리고 비록 총괄담당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명인 지자체가 51개 시‧군‧구(25.1%)이며, 3명 이상인 

경우는 24개 시‧군‧구(11.8%)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 총괄부서‧담당자의 

평균 인력 수는 광역자치단체가 5.4명, 기초자치단체가 2.6명에 불과하여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규모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이다(표 4-1 참조).

  평가전담인력의 평가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광역자치단체

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평가 능력이 평균 3.1로 대체적으로 높다

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5로 사업평가 능력이 

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9 참조). 또한 <표 

4-10>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담당자들의 현장 기술지도 및 감독 능력에 대해 낮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

다고 인식(각각 평균 2.9, 평균 2.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적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지자체는 전체 31개 시‧군‧구(11개 

시‧도, 20개 시‧군‧구)에 불과하다. 이들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31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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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교육실적도 대부분 1개(7개 시‧도, 20개 시‧군‧구)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이 1~2명 정도 교육훈련 경험이 있을 뿐으로(시‧도 72.7%, 시‧군‧

구 80.0%), 총괄인력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표 4-11 참조).

  또한, <표 5-10>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불과 84개 시‧군‧구(43.3%)뿐

으로, 이 중에서도 대부분에 해당하는 52개 시‧군‧구가 단 ‘1회 참석’으로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간 사업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

한 시‧도가 절반(50.0%)에 불과하며, 연석회의를 개최한 지자체의 대부분

이 반기별로 ‘1년에 2회’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표 5-15>를 참조하면, 광역차지단체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지자

체(43.8%)가 ‘학계’(평균 6.4명)와 ‘공무원’(평균 6.1명), ‘시민단체’(평균 3.6

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문기구가 비정기적으로 연 1회에 걸쳐 단 한번 운영되고 있다.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194개 기초자치단체 중 겨

우 2.1%(4개 시‧군‧구)만이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대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자문기구를 개최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

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문기구 구성원 또한 ‘공무원’(평균 

2.5명)이나 ‘시민단체’(평균 19.5명)에 비해, 전문가 집단인 ‘학계’(평균 2.5

명)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제대로 

된 전문가 자문기구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

다(표 5-15, 표 5-16 참조).

  3. 기초자치단체 단위 운영평가체계의 부재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 운영절차는 사업 완료 후 단 1회에 

걸친 결과중심의 평가체제로 운용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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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지 않고(표 5-9 참조),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부서

에서 수행한 사업내용들만을 가지고 자체(성과)평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

다. 따라서 시‧군‧구→시‧도의 평가결과에 따른 저출산‧고령화대책 문제

점 및 개선사항 등이 중앙정부로 전달이 쉽지 않고, 시‧도→시‧군‧구로 

향한 정책반영(환류)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5-1]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

책 평가는 단 1회에 걸친 결과평가로,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별 추진 

실적 평가결과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해당 지자체에 송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평가절차를 종료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성과평가 지표체

계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와의 연

계를 고려하여 성과지표가 개발된 것으로(김승권 외, 2007), 효율적인 저

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초자치

단체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에 대한 구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06년부터 2010년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목표는 “출

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선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

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따라

서 현재의 평가지표 체계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배

점38)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적에 

맞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 

38) 성과평가지표 중 종합부분의 3개 항목 중 ‘평가미반영 우수사업 관찰’과 ‘관계공무원

의 정책 마인드’에 대해서는 8점이, ‘현장평가 협조’에 대해서는 9점이 배점되어 있으

나,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일률적으로 5점이 배점되어 있다(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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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투입요소에 더욱 가중치를 둔 평가지표 개발이 구상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의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지표체계가 저출산‧고

령화대책에 대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결과(Outcome)’

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16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에 한정

되는 것으로 실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운영평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량과 수준에 

맞춘 영역별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간 업무 배분 및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따라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상이하게 요구되는 역할의 조정과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술지

도 및 업무교류를 위한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간의 연계 또한 전혀 이

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 시‧도만이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 연석회의를 연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이다(표 5-11 참조). 

  결론적으로, 현행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의 지표체계는 중앙

에서 시달된 성과중심의 연도별 평가에 치중된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책과정별

로 투입, 과정, 성과, 종합의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결

과중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해 일괄적으로 5~9점을 배점하고 있을 뿐이

다. 즉, 저출산‧고령화대책 세부사업의 시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견되는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중간점검 형식의 분석‧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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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간 역량과 수준에 맞춘 

영역별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시행함으로써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에 이

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 평가지도반 운영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 및 시‧군‧구 일선 

사업단위에 평가결과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평가지도반(안)의 

운영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평가지도반의 부재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가 년 1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치단

체 대한 운영평가의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실을 주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단’

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상근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인 

조직에 불과하다(그림 5-1 참조). 동 ‘평가단’이 하는 역할은 연 1회에 걸

쳐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검토‧평가

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임무가 종료된다. 즉,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방침 수립이나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반영 및 현지 기술지도‧감독 역할은 전혀 관여

하고 있지 않아, 평가전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다. 특

히 년 1회의 성과평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각종 문제점을 적시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모색하여 사업수

행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일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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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월별 위

주의 사업실적 보고체계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Feedback System)가 구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반이상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사업실적을 보고 받고 있지 않아 평가수행을 위한 정기적 

사업실적 보고 체계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운영평가체계 기반이 전

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연례행사의 일회적인 평가체계를 탈피하여 일선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시책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지도반(안)

의 설치‧운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평가지도반(안)을 설치‧운영하

여 관내 사업에 관한 운영평가와 현지 순회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수행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

율과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동 평가지도반(안)은 각급 단위의 사업관

리자와 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월별로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며, 현지 기술지도 및 업무지도 등의 역할을 추가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능이 활성화 되도

록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

터에서 평가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더불

어 주요 평가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든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되

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분석 및 결과의 환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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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개선방안

  1. 총괄부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평가체계 구축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를 실시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업추진과정과 

그 추진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구

축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기사업임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어 중앙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저출산‧고령화정책사업을 총괄하

여 관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크게 정책총괄관, 노인정책

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부서를 구분함으로써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출산‧고령

화대책 총괄부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태조

사에서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하고 있다(표 3-2, 표 3-3 참조). 이들 중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총괄부서를 새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광역자

치단체는 총괄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

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광역자치단체는 총괄부서 없이 저출산‧고령화대

책 총괄담당자 1명만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3개 광역자치단체(대구광역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개선방안 233

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가 과 수준에서 총괄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나머

지 10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계 수준에서 총괄부서를 운영하고 있어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총괄부

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답한 203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개 시‧군‧

구만이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 부서를 신설하였을 뿐이며, 70개 시‧군‧

구는 기존부서를 저출산 또는 고령화대책 부서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123개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조직체계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표 3-7 참조). 더군다나 부서를 신설한 10개 시‧군‧구 중에서도 

강원 평창군과 정선군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고령화정책담당’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 8개 시‧군‧구는 보건소 내에 ‘저출산대책’ 

팀을 신설하여 산모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표 3-8 참

조). 즉,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집행 및 평

가를 담당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완비된 곳이 극히 드물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시‧도에서 볼 수 있었던 총괄기능을 가진 조직을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며, 관련 사업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추진 및 평

가를 담당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중앙−시‧

도−시‧군‧구에 이르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을 

기획, 조정,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설치가 

요망되고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총괄부서로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운영평가를 분기별(4회/년) 또는 월별(12회/년)로 시행하여,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234

환류는 물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연계 및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저출산‧고령화대책팀(係)’을 주민생활지

원과 내에 총괄부서로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하달된 저출산‧고령화대

책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평가를 자체적으로 매월 시행함으로써 저출

산‧고령화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총괄부서의 설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가 지속

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상호비

교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연계 및 조정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수행을 정

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내 평가관리 인력의 전

문성제고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충이 요구된다. 

  제4장의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담

당자의 평균 인력 수는 광역자치단체가 5.4명, 기초자치단체가 2.6명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담당자들의 

사업 평가 능력과 현장 기술지도 및 감독 능력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총괄부서‧담당자들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훈련 실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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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 

외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설명회에 참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초자치단체는 불과 84개 시‧군‧구뿐으로, 대부

분이 단 ‘1회 참석’(52개 시‧군‧구)에 그치고 있다.

  한편,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7개 시‧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자문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 정도 운

영되고 있었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불과 4개 시‧군‧구(2.1%)만

이 1년에 두 번 정도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전문가 집단인 

학계의 구성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대로 된 전문가 자문기구로서

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해서는 총괄인력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을 기

획하고, 사업집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추진과정 단계에서 필요한 일련의 전문

성 향상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총괄부서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상이한 바, 광역자치단체 소속 담당

자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담당자간 구별되는 교육훈련이 시행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 

및 제반요인에 대한 분석능력, 그리고 정책입안 능력과 정책관리‧평가능

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에 대

해서는 사업단위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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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주민의 욕구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과 그에 대한 결과활용능력

(정책 반영 및 정책 입안)과 저출산‧고령화대책 집행과정에 따른 전반적

인 운영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총괄부서 인력의 평가관련 교육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정규 교육훈련 전문기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시‧도 단위의 

전문강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실무위주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재가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단위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구보건

복지협회 외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보다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기획 능력 및 평가관리 전문성 향상에 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 전문기관에서도 현지교육훈련프로그

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39) 등을 통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장애가 

되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평가 활성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가 과시성 위

주의 일회성을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집행과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

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시책 전반에 관한 운영평가를 분기별 또는 월

별로 수시로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정책반영 및 제

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

39) 현재 전염병관리실무자나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FMTP는 각 지역의 대학 등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후에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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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기준의 문제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역

할이 상이한 바, 성과평가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40)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의 크게 4개 대범위 영역과 13개 중범위 영역, 27개 소범위 영역, 74개 세

부영역, 그리고 2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간의 역량과 수준에 맞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영역별 평가

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복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완화와 

각 주체들의 수준에 부응한 역할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3〕 정책평가(시책 및 사업평가)의 일반적인 과정

효용성‧지속가능성
(utility‧sustainability)

효과성
(effectiveness)

합목적성
(relevance)

효율성
(efficiency)

사회‧경제적 
수요

(need)

사업의 
목적

(objectives)

투입
(input) ➡ 과정

(process) ➡ 산출
(output) ➡ 결과

(outcome)

성과

평가 및 환류

자료: 이광희‧김길수(2003); 고영선(2007), 재구성.

40) 성과에 대한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산출

과 결과를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총체적 활동의 결과”로 정의할 때, 얼마나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느냐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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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효율성(투입→과정→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

비스의 양과 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기술적으로 훨

씬 단순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소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산출이 가져온 결과의 양과 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효과성(결과) 

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도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정부활동의 최종결과가 관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 결

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

책집행자(지방자치단체)는 효율성(efficiency) 평가41)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

며, 정책결정자(중앙정부)는 실적이나 결과의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라휘문, 2003).

  즉, 정책결정자인 중앙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지방자치치단체가 수행한 

업무(task)나 정책의 효과(policy effect), 서비스(service)의 성과에 대해 평가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달

성여부, 또는 실적에 관심을 가져 주로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는 달리, 정칙집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주로 사업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등의 운영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42)

41) 일반적으로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개념은 투입이 산출 수준을 최대화하는 정도, 투

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행정기관이 예산이나 인력 등의 투입요소를 얼마나 합리적

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산출하고 있는가, 주어진 투입요소를 가지고 얼마나 많

은 행정서비스를 산출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말한다. 대체로 공공부분은 투자에 따

른 효과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무형적인(intangible) 성격이 짙어 투입 

대비 결과(outcome) 혹은 투입 대비 영향(impact)을 계량화시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류영아, 2005).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에 있어 효율성이란 '기초자치단

체의 투입(input)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output)'로 보고 분석‧평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42) 동일한 목적의 평가라 하더라도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평가목적은 더욱 

구체화된다. 만일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의 사전평가는 해당 사업

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나 ‘수요 평가’

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사업(정책)의 착수시기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해당사업

의 고객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운영평가는 해당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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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과 개별정책이 전체적 목표

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행계획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최일선 단위

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집행과정에 따른 

운영평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할 수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 운영절차는 사업 완료 후 단 1회에 

걸친 결과중심의 평가체제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부

서에서 수행한 사업내용들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평가하는 것에 그

치고 있다. 따라서 시‧도의 시‧군‧구 평가결과에 따른 저출산‧고령화대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이 중앙정부로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아, 중앙−시

‧도−시‧군‧구로 향한 정책반영(환류)이 전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의 지표체계는 중앙에서 시달된 성과중심의 연도별 평가에 

치중된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입, 과정, 성과, 종합의 

크게 4개 영역에서 총 28개에 대한 5~9점 배점 성과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주목표가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초점이 있음에 따라,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 등의 투입요소에 더욱 가중치를 

두어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

고 해당 사업의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평가는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무엇이 발생

하였는지를 요약하고, 사업 종결에 따른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당초 목표의 달성여부

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박희정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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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정책과정에 따른 ‘투입→과정→산출→결과’

에 이르는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에 한

정되는 것으로 실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운영평가

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세부사업을 직접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232개 시‧군‧구간 역량과 수준에 맞춘 영역별 평가

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 배

분 및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는 주로 투입에서 산출에 이르는 운영

평가(효율성 중심)에 초점을 두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에 대

한 평가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실적과 결과를 위주로 효과성에 

중점을 둔 성과평가 및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현재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및 성과평가

(투입→과정→산출→결과)를 하향조정하여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는 

운영평가(투입→과정→산출)를 하도록 하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는 이

들 232개 시‧군‧구의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 실

적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시행계획에 따른 중장기 과제임에 따라 1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성과평가(사후평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한 운영평가(과정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43) 그 주기는 앞서 실태조사에 일선 광역자치단체와 기

43) 평가의 시기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를 의미한다. 사전평가는 사업, 정책이나 시책 등이 추진되기 전에 수행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시행되며,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로 산출(output)과 효과

(outcome)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가능하면 영향과의 관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

후적 평가는 집행이후에 수행하는 평가로 집행의 효과의 영향의 가치와 결함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라휘문, 2003).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개선방안 241

초자치단체에서 응답한 것처럼 분기별(4회/년) 또는 월별(12회/년) 평가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중앙정부의 경우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연말에 사업년도에 한하여 정책효과 중심으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

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가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추

진 점검 및 진단의 운영평가를 분기별(4회/년) 또는 월별(12회/년)로 평가

하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기별 운영평가를 

통해 일선 사업단위에서 사업 추진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확인‧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성과평가유형을 달리 구분

함으로써 각 세부시책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달리 요

구되는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대상의 간소

화와 명확화 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업 설명회나 연석회의 등을 제도

적으로 정례화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정과 새로

운 사업을 개발토록 유도하며, 평가결과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는 현지 지도 및 감독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평가 유형에 

따라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차별되고 구별되는 보수교육 실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개

발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가결과의 

환류가 부진하여 정책결정자들이나 일선 관계자들이 평가결과를 입수하거

나 그 내용을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평가의 활용

을 높이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 및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관리 및 환

류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과평가와 운영평가의 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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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또한 자연스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44)

  결국,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저출산‧고령

화대책에 관한 일관된 정책점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우선순위 설

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자원의 의견 수렴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비교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

화대책 추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수시(분기

별 또는 월별)로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에 중복될 수 있는 불필요한 평가내용과 평가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긍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지도반 운영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기획‧집행‧평가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가칭 평가지도반(안)의 설치, 운영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는 

44)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는 정책의 운영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

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불필요한 

정책을 종결하는데 있다. 즉, 정책평가는 평가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평가를 통

한 정책에 반영하거나, 또는 피평가자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결과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

서 정책평가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책과 관련된 제반 결

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상당히 반감될 것이다(신영식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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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관실을 주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추진을 위한 ‘평가단’

을 구성하고 있으나, 동 평가단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직

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 전반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관리‧운영 및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엄밀성을 제대로 

담보하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별도의 평가지도반(안)의 설치‧지정이 긴요하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

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4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한 ｢정부업무평가기

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

체별로 규칙을 정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시행을 정하

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45)

  그러나 자체평가가 내부평가로만 그칠 경우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

의 한계 및 평가결과의 중립성 확보의 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은 특정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업무에 대

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부평가자가 평가할 경우, 외부 평가자에 의한 

평가보다 오히려 훨씬 낮은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평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수행을 담

당할 수 있는 총괄부서는 물론, 총괄인력의 규모와 인력의 전문성이 극히 

45)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내부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는 각 자

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추진실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시정토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방적 우선순위(local 

focus)에 관심을 갖고 추진과정‧성과‧영향(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자체 설정한 횟수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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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 때문에 내부평가에만 의존한 평가체계를 현재 운영할 수가 없는 상

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평가의 한계인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한 제3자 외부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46)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혼과 출산 및 자

녀양육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경제, 문화적 제반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이 상호 작용으로 나타난 복잡하고 다양한 결과이기 때문

에,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각급 행정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사업관리 효율화를 기

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별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전

문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자료의 수집, 평가 수행, 

평가결과의 환류, 현지지도 등을 담당 가능한 연구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를 평가전담 전문기관(안)으로 지정하

여 고유 업무로 정착시킴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

론 평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6)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결

과의 활용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더욱 바람직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휘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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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개선(안)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 평가지도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시‧도 평가지도반

기초자치단체(232개 시‧군‧구)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팀

시‧군‧구 평가지도반

읍‧면‧동(3,584개)

주민생활지원담당(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기능 포함)

            보고‧환류경로

  - - - - - - 기술지원 경로

  우선,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전담 전문기관(안)의 장은 저

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구성원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를 주축으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

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실의 각 팀장과 민간전문가(학계‧시민단체 관

계자 등)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평

가제도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정책목표 수준평가 및 조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반영), 시행계획 평가, 평가결과 검토 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한

다. 동 전문기관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

관으로서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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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평가수행을 위탁가능하다. 

  이때, 16개 시‧도는 자체평가반을 운영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실시와 결

과 환류 등에 대한 운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이들 시‧도 자체평가반

은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와의 

평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

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대한 성과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

토록 한다. 또한 시‧도 단위의 ‘평가지도반’(안)을 설치하여, 중앙의 평가

전담 전문기관(안)과의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운

영평가 및 현지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획‧조정‧

평가 총괄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시‧도 평가지도반

과 중앙의 평가전담 전문기관(안)과 지속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저출산‧고

령화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수정‧보완하도

록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 장애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꾀하며,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지도반(안) 운영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인력들은 평가전담 전문기관(안)인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함으로써 

평가 관련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성 축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시‧

도 평가지도반(안) 등의 활용을 통해 현지 기술지도 및 업무지도 등을 통

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

가 등에 이르는 사업운영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하

여 지난 2006년 8월에 12개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작성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였고, 이 시행계획은 정부의 행정

조직망을 통하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 기

본계획은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의 강화, 가

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 육성 등 3개 부문으로, 고

령화 대책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안전한 노후

생활기반 조성 등 3개 부문으로, 그리고 성장동력 확보대책은 여성‧고령

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고령사회 금융기

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4개 부문에 총 2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

어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내용의 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추

진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업무조정, 지도감독, 

평가 및 환류 등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조직과 관리체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및 사업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의 국과 13개의 과 단위의 완전

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

개 시‧도가 과 또는 계 단위의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총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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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한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설문에 응답한 203개 시‧군‧구 중 80개 시‧군‧구(39.4%)만 총괄

부서를 신설‧지정하거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123개 시‧군‧구

(60.6%)는 총괄부서를 신설‧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괄담당자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조사응답 기초자치단체 중 181개 시‧군‧구(89.2%)가 

담당자 차원에서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122개 시‧군‧구(60.1%)는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열거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사

업을 수행하는 여러 실무조직 외에 사업전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하는 부서가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

는 조직이 부재하거나 미약하여 사업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교육훈련 대상자인 담당자가 지정되

지 않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정책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만 해도 

사회복지, 보건, 고용,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체육, 문화 등 매우 다양

하다. 따라서 이들 실무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이들이 수행

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정책의 특성상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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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시행하고 정책사업 전반에 관하여 조정‧평

가하며, 실무부서 또는 하위단위 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조직기반 구축

  저출산‧고령화대책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가지 조직개

편 대안을 먼저 탐색해 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조직형(기능통

합형, 조직통합형),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T/F(Task Force)형, 셋째, 

특별행정기관형이다. 3가지 유형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는데, 이중 정규조직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

능통합형은 각각의 실무부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기능만 분리

하고 이를 새로운 조직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생조직 뿐만 아니라 잔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므로 전체조직 재편의 문제로 

확대되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조직통합형은 관련부서를 모두 합칠 

경우 조직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능통합형과 조직통합형을 적당하게 절충

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부합될 

것이다.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연결되는 수

직적 정책전달체계가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

니라, 수평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 하에서 조직‧기능‧인

력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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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수직적 정책전달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평적으로 조직통합, 기

능 통합적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최대 효과적 규모의 총괄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 지도감독 등 종합적 관리기능을 전담

하여 수행토록 하고 기존 실무부서들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관련

조직과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

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광역자치단체 조직개편(안)

  광역 시‧도에는 주요 핵심기능만 분리하여 과 단위에 통합하는 핵심기

능 통합적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열거된 

수많은 세부사업들은 이미 기존의 해당사업부서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

에 이들 방대한 사업 부서를 한 개의 실이나 국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칭)’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 단

위에 대구광역시의 사례와 같이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고령화대책팀

으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령사회

부문은 기존조직을 활용하되, 저출산부문에 한하여만 대책팀을 만들고 기

획총괄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점이 저출산부문에 맞춰져 있으므

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3개 부문의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출

산대책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신설되는 총괄조직은 일

반 실무부서, 즉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비중이 큰 사업

국 단위 내에 두는 것이 총괄기능의 수행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서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사업의 종합적 관리

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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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자치단체 조직개편(안)

  기초자치단체에는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능이 주민생활지원과

체제내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미 설치된 과 규모의 조직들내

에 부여된 기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가급적 기능적으로 통합

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계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대책팀(가칭) 설치

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

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읍‧면‧동에는 정부조직의 특성상 국이나 과와 같은 조직이 부재하

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기 보다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내

용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구축 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인력의 확보 및 이들에 대한 직무능력 개선은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반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 중앙단위에서는 조직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보건이나 보육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총괄

업무가 추가로 분장되어 업무 과다 적재로 인한 불만은 물론, 전문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고 사업의 취지와 동기까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

체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 개발을 포함한 사업 기획, 조정, 연계, 평가 등 사

업관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업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 인력의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라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설치와 적정 인력의 배치, 그리고 이들 

종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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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과정의 확충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은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이를 숙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

화에 대한 원인과 그 대응 방안으로서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이

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2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지역의 인구문제 분석에서부터 정책개발, 정책

의 모니터링, 관리,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서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지식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 

에서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방법 등 실무 및 사업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선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인력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집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지도‧관리‧감독하는 일련

의 사업추진과정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내용으로 전

문교육과정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향후 연간 최소 1,500명 이상의 전문교

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현지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지교육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을 사업 초기에 모든 사업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기능의 강화

  중앙 및 지방단위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교재, 참고자료 등 교육자원의 개발과 확충에도 힘써

야 할 것이다. 또한, 집합식 교육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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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책의 평가와 환류, 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도 중요한 교육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

화하기 위해 산적해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

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문교육과정을 실무위주로 보강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

한 국내외 우수사례 축적,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미진한 지역이나 희망 지

역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의 기능을 강력히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되어야 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육기관에서 시

행하는 각종 직무교육과정에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문제의 심각성과 대

응정책의 중요성을 모든 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통 소양과목으로 

포함, 실시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3.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체계 구축

가. 평가체계 기반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관리‧감독‧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총괄부서와 총

괄부서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평가지도반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

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부재로 성과평가 실시 여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평가전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평가관리 및 수행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평가수행을 위한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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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보고 체계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운영평가체계 기반이 전

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

산‧고령화대책에 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도 및 평가, 사업조정, 지도

감독 등 사업 관리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이러한 사업관리기능은 연 1회의 

성과평가만으로는 사업성과의 효율과 효과의 극대화가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평가가 월별 또는 분기별

로 지속되어야 하며, 중앙단위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연계되도

록 발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약 40%

정도(80개) 총괄부서를 설치‧지정하거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을 뿐

이다. 게다가, 나머지 123개 기초자치단체(60.6%)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아무런 조직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추진 및 기획‧평가 등을 위한 총괄부서의 설치가 시급히 요

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내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평가전담인력의 평가 전문성 또한 극히 낮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적이 부진한데서 연유함에 따라, 

총괄인력의 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평가결과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의 시행계획 수정과 새로운 사업을 개발토록 유도하며, 평가결과가 저

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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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의 우선순위의 설정

  현행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의 지표체계는 중앙에서 시달된 

성과중심의 연도별 평가에 치중된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책과정별로 투입, 과정, 

성과, 종합의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해 5~9점을 배점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세부사업의 시책

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견되는 사업운영

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운영평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주 목표는 “출산‧양육

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있다. 따

라서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선적으로 저출산‧고

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지표 체계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배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적에 맞게 저출산‧고령사

회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 등의 투입요소에 더

욱 가중치를 두어 평가지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평가체계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구분을 위하여, 현재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운영 및 성과평가(투입→과정→산출→결과)를 하향조정하여 232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는 운영평가(투입→과정→산출)를 하도록 하며,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는 이들 232개 시‧군‧구의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 실적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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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할 것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성과평가유형을 달

리 구분함으로써 각 세부시책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달리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대상

의 간소화와 명확화 작업을 통해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에 이

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각급단위 평가체계의 구축

  이상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평가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기획‧집행‧평가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의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전

담 전문기관과 시‧도 단위의 평가지도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

재 정부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는 평가업무의 지속성과 객관

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연구평가

기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

터의 고유업무로 설정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의 평가

지도반(안)을 설치하여 최소한 분기별 평가회의 또는 세미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대응 

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에 근거한 지방

자치단체의 차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자

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

자 및 정책결정권자의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재정 확충 노력을 배가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조직 및 관리체계



결론 및 정책제언 257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한층 더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

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조직, 인력, 평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성공여부는 중앙에서 일선 행정조직에 이르는 조

직체계의 구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 등 사업

관리기능의 성숙정도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전의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중장기 저출산‧고령

사회시행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이행 노력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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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 표

〈부표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및 총괄담당자 소속부서

지역 분야1) 신

설

총괄 부서명 설치

시기부
서

담
당 국(실) 과(팀) 계(팀)

서울특별시 
저출산 ○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반 정책총괄 2007.1

고령화 ○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노인행정

  동작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

  관악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서대문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 
여성정책

고령화 ○ 노인복지

  노원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

고령화 ○ 노인복지

  강남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

고령화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부산광역시 
저출산 ○ ○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저출산대책 2006.2

고령화 ○ ○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고령화대책 2006.7

  영도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여성보육

고령화 ○ 노인‧장애인

  동래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서비스과  
여성청소년

고령화 ○ 노인장애인

  남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서비스과 여성보육

  해운대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

  기장군 저출산 △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대구광역시 

총괄 ○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정책총괄 2007.1

고령화 ○ 고령사회대책 〃

저출산 ○ 저출산대책 〃

인천광역시
2) 저출산 ○ 여성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고령화 ○ 여성복지보건국 가정청소년과 노인복지

주: 1) 본 결과는 조사응답 완료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총 20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면접조사로(2007.7.3~14),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우편조사로(2007.7.23~8.3)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임. 그 이후의 총괄부

서 신설 및 지정 등 조직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총괄부서 및 총괄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8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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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계속

지역 분야1) 신설
총괄 부서명 설치

시기부서 담당 국(실) 과(팀) 계(팀)

  연수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

고령화 ○ 노인복지

  남동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교육지원

  부평구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보육행정

  계양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

  서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가정복지

  강화군 총괄 △   - 복지위생과 노인장애인

  옹진군 
고령화 ○   -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

저출산 ○   - 보건소 방문보건

광주광역시 총괄 ○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 2007.1

  동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경로효친

  남구  
고령화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저출산 ○ ○ 보건소 방문사업과 출산장려 2007.6

대전광역시 총괄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

  동구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복지과 노인복지

  중구 총괄 △ 주민국 복지과 노인

울산광역시3) 총괄 ○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2007.7

경기도 총괄 ○ ○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 2007.2

  수원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성남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안양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부천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보육

  광명시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보육정책

  평택시 총괄 △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안산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여성정책

  고양시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여성복지

고령화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남양주시 저출산 ○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건강가정

  시흥시 총괄 △ 시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군포시4)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정책과 가족여성정책

  용인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여성정책

  이천시 총괄 △ 시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장묘

  안성시 고령화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화성시 총괄 ○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

  양주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

  가평군 총괄 △   - 주민복지과 건강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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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계속

지역 분야1) 신

설

총괄 부서명
설치

시기
부

서

담

당
국(실) 과(팀) 계(팀)

강원도 총괄 ○ ○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2007.5

  춘천시 총괄 ○ 미래기획국 미래기획과 미래기획4

  원주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동해시 총괄 ○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속초시 총괄 △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영월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평창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기획

고령화 ○   -- 노령화정책

저출산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보건사업

  정선군 총괄 ○ ○   -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 2007.7

  인제군 고령화 △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양양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

충청북도 총괄 ○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 2006.10

  청주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

  보은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

  옥천군 총괄 △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

  괴산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음성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단양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충청남도 총괄 ○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 2006.1

  공주시 총괄 △ 주민자치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

  아산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경로복지

  서산시 총괄 △ 주민지원국 복지과 노인지원

  논산시 고령화 △ 자치행정국 사회사업 경로복지

  부여군 총괄 △   - 사회복지과 경로장애

  청양군  
저출산 ○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

고령화 ○   - 경로복지

  태안군 총괄 ○   - 복지과 노인장애인

  당진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전라북도5) 총괄 ○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2006.8

  군산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정읍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여성과 가족문화

  완주군 총괄 ○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

  고창군 총괄 ○   -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

전라남도 총괄 ○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정책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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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계속

지역 분야1) 신

설

총괄 부서명
설치

시기
부

서

담

당
국(실) 과(팀) 계(팀)

경상북도
6) 저출산 ○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저출산대책 2006.4

  경주시 저출산 ○ ○ 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 2006.7

  안동시 저출산 ○ ○ 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 2006.3

  영주시 저출산 ○ ○ 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 2006.12

  영천시 저출산 ○ ○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 2007.1

  의성군 저출산 ○ ○   - 보건소 저출산대책 2007.1

  영덕군  
저출산 ○ ○   - 보건소 저출산대책 2007.7

고령화 ○   -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

  성주군  
저출산 ○ ○ 보건소 지역보건 저출산대책 2007.7

고령화 △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울진군 저출산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인구정책

경상남도 총괄 ○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대책팀 출산지원 2007.7

  진주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통영시  
저출산 ○

총무사회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고령화 ○ 노인복지

  거제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양산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산청군 저출산 △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

  함양군 저출산 △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

제주특별자치도7) 총괄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

  서귀포시 총괄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

주: 2) 총괄부서만 지정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7년 9월에 저출산정책팀(계)과 저출산관
리팀(계)을 신설 예정임.

    3) 울산의 경우 2007년 7월 1일자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총괄팀이 신설되었으나, 7월 12

일 현재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7월말 경에 사회복지과 소속의 3명이 직

렬 배정될 예정임.

    4) 군포시의 경우 2007년 8월 현재 업무분장을 하지 않은 채, 전담인력이 아직 정해지

지 않고 부서만 지정된 상황임.

    5)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의 (계)단위에서 (과)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총괄 부서를 2007

년 11월에 신설할 예정임.

    6) 경상북도의 경우 저출산대책담당(계)이 신설되어 있지만, 고령화분야를 통합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과 단위)를 신설 계획 중에 있음.

    7) 제주도의 경우, 2007년 8월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담당자 1명만 지정해두고 

있으며, 2007년 12월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신설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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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명칭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 출산장려금 지급

  성북구
공공시설(11개)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개정(8개 조례)

이용 할인율 조정

−다자녀 가정 : 50%, 경로우대 : 20%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등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 운용

  서초구 신생아출산지원조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지원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
2007년 7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

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개정 도시공사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여성회관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수강료 및 이용료 면제 조항 신설

「시내버스운송약관」 개정 미취학 동반자녀 버스요금 면제 확대(동반자녀 1인→2인)

「부산교통공사 지하철운송규정」개정 미취학 동반자녀 지하철요금 면제 확대

  해운대구 수수료감면조례 임산부에게 수수료 면제

  기장군 자녀양육비지원조례 2007년 이후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

대구광역시 직제 조례 저출산고려화대책과 신설

  달성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장수 수당 지급

영세노인목욕비지원 국민기초수급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 18,000천원 지급

경로우대이미용업소운영지원 노인이 이미용업소 이용시 50% 할인 업소에 보상금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보조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

  강화군 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인구증대 계획 수립, 예산확보, 평가

  옹진군 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 지급

−첫째아 50만원 둘째 이후 100만원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등에관한조례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지원, 신생아 무료 예방접종 등

  남구

최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조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조손가정부가급여지원조례 조손 세대에 대하여 지원제도 기틀 마련

출산장려신생아건강보험지원에관한조례 신생아 대상 셋째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광산구 신생아출산장려지원조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관리조례개정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 45일 이상 되도록 함

임신 중의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 휴가

  서구 출산장려기금관리운용조례 임신‧출산용품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관리조례일부개정 육아휴직 재직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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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복지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 출산율 증가를 위해 2007년 출산아에 대해 보험료 지원

경기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저출산고령화 담당 신설

  성남시 행정사무조례규칙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지정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조례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월 2만원 지급

  김포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여성장애인에게 1회 백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백만원의 장려금 지

급(2007.1.1 부터)

신생아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
김포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신생아 보험료

(5년) 지원(2007.1.1 부터)

  화성시 교육경비지원조례 셋째아 이상 자녀 유치원교육 수업료 지원, 입학금 지원

  포천시 출생아건강보험가입지원에관한조례
2007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2

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 지원

  양평군 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지원금 1,000천원 및 육아

지원금 1,200천원(매월 100천원으로 (2개월 지원) 지원

  고성군 인구늘리기지원에관한조례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액 및 범위(대상) 확대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첫째아이 : 1회 10만원, 둘째아이 : 1년간 월 10만

원, 셋째아이 : 3년간 월 10만원

강원도
보육조례 제정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공무원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산입

충청북도 기구 정원 조례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 신설

  단양군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
단양군에 3년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의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을할 경우 겨혼비용 일부 지원 (8백만원/1인)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저출산고령화 업무 명시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산시 출산장려금지원

  서산시
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범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장수수당 지급액 20,000원~50,000원 이하

  부여군 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3년이상 거주 미혼자가 국제결혼 시, 3백만원 지원

  청양군

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 국제결혼시 500만원 지원

셋째이후영유아보육료지원에관한조례 셋째아 월 10만원씩 보육료 지원

  당진군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학교 일부 경비 군세 5%이내 보조금 지원

상수도급수조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요금 50%감면

인구증가시책관련조례
신생아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첫째 20만, 둘째 30

만, 셋째 100만, 넷째 이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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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수당지급 조례
도내 거주 9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장수 수당 지

급(월 3만원)

  정읍시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인구증대시책의 추진 (출생아에 대한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복지급여등지급에관한조례 아동수당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상 아동에게는 유

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완주군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순창군 인구증대지원조례 인구증대종합계획수립 및 지원

전라남도 저출산고령화정책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총괄부서 신설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재 150

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

임산부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수시 신생아출산‧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3자녀 이상 출산가정 300만원 지원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출산지원금 3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개정

  장흥군 장흥군 조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해남군 신생아양육지원금
관내거주 1년 이내 자녀 출산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지원

  영광군
신생아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 출산양육지원금지급, 신생아 건강보장보험 가입

장수수당지급조례 장수수당지급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레 양육비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조손가정수당등복지지원 조손가정수당, 장수수당,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완도군
셋째이후자녀보육시설시용영유아보

육료지원조례

관내 1년이상 실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영유아를 

둔 부모 150,000원 까지 지원

  진도군
출생아건강보험지원에관한조례 일부

제정

−진도군 출생아건강보험지원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인구증가를위한지원조례
인구증가를 위하여 신안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전입하는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안동시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양육비지급 기준 확대 및 모자보건사업 신규 신설

  영주시 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
첫째, 둘째 50만원, 셋째아이상 100만원 개정

−출생아 50만원, 셋째아 매월 10만원 3년 지급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
출생시 50만원 지원 만1년

−첫째 50만, 둘째 70만, 셋째 100만 지급

출산양육지원급지급조례 일부 개정
셋째아 이상 2007년 4.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생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 매월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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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계속

지역 조례 명칭 주요 내용

  문경시 출산장려금지급
−개정 : 첫째 50, 둘째 30→70, 셋째아 이상 100만

원 분할 지급→일시금 지급

  의성군 직제규정(보건소 소관) 일부개정 규정안 저출산대책 담당 신설

  영양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산모와 어린의 건강관리 도모

  영덕군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산부, 영유아(만6세 미만), 외국인 등에 대한 전

액 감면 규정 개정(안 제6조제1항 제4호)

  청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첫째 3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고령군  
인구증대지원조례 임산부,영유아 관련 지원

인구증대지원시행규칙 출산장려금 지원

  성주군 출산장려금지원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재아 이상 100만원

  칠곡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둘째아 5만원, 셋재아 백만원 지원

  출산장려금지원개정 2007.1.1 출생 이후 셋째아 이상 100만원(일시금 지급)

  예천군 예천군 직제개편 출산장려담당 신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봉화군조례 

제1749호, 제 689호

셋째아 이상 만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첫째아: 매월 7만원, 둘째아 : 매월 10만원, 셋째

아: 매월 20만원씩 각각 5년간 지급. 5세 미만으

로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급.

−출생아 장려금 : 50만원 별도로 지원

  울진군

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1886호)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에 월 10

만원씩 5년간 600만원 지원

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 

(1887호)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 이하 5년간 600만원 건강

보험료 지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6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

려금 600만원과 건강보험료 600만원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셋째이후아동보육료지원에관한조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셋째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 제정 2007.12.29 제 606호

  의령군 출생아건강보험지원에관한조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 기준액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산청군  
환경개선사업

영유아 셋째자녀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제정,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제정

장수수당지급조례 장수수당 지급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지원

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제주도 어려운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조례 월 1만원 이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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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교육훈련 실적(’06.8〜’07.7)

지역 교육‧훈련기관(주체) 교육‧훈련 주제 및 제목 기간 이수자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간담회 1 40

  서대문구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공무원 인구교육 3 2

부산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워크숍 2 3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공무원 인구교육 3 2

인천광역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2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공무원 인구교육 3 2

  남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정 5 1

경기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1

  파주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3

충청북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후생활발굴 워크숍 2 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화대책관련 워크숍 2 2

  공주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5

  금산군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5 1

  청양군 경상북도청 저출산극복 혁신토론회 2 1

  홍성군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5 2

  태안군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5 4

전라북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1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공무원 인구교육 3 1

전라남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1

  순천시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담양군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2

  고흥군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영광군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경상북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1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공무원 인구교육 3 1

  안동시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문경시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영양군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고령군 경북대 간호과학연구소 저출산, 그 해법! 1 1

  성주군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예천군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울진군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정 5 1

경상남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 실무과정 3 3

  하동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출산고령화과정 5 1



〔부록 2〕 조사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조사표
(광역자치단체용)

     
시‧도 구분

1

(위의 빈칸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작성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직  위  Fax   (     )       ―    

작성일자   2007.    .     . E-mail 

기관명

(시‧도)
                소속부서

                   국(실)

                   과(팀)  

                   계(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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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우리나라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광역자치단체 사업관리자 여러분

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

며, 응답 내용은 통계처리 되어 응답자의 비밀이 절대 보장

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효율

적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주소: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기획평가팀

  •전화: (02) 380-8341, 380-8268   Fax: (02) 353-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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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조사표
(광역자치단체용)

  I. 조직체계에 관한 일반사항

※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응답번호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 시‧도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7번으로 가십시오)

 ※ 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질문 2번부터 6번까지 응답하신 후에, 질문 10번으로 넘어 가십시오.

2. 질문 1번에서 언급하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최근에 신설되었습니까?

  □① 예 (   년   월) ⇨  (질문 2-1번, 3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2-2번, 3번으로 가십시오)

  2-1. 총괄부서가 신설되었다면, 어떠한 형태로 신설되었습니까?

  

□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 신설

□②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개의 총괄부서를 각각 신설

□③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용

□④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용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총괄부서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기존 사업부서를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로 지정

□② 기존 사업부서를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로 각각 지정

□③ 기존 사업부서 중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지정하지 않음

□④ 기존 사업부서 중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지정하지 않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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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개의 총괄부서를 설치하였다면, 분리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3. 질문 2-1번, 또는 질문 2-2번에서 언급한 총괄부서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부서 및 명칭

 1) 총괄부서 I 
              국,               과(팀),               계(팀)

                                                     계(팀)

 2) 총괄부서 II
              국,               과(팀),                 계(팀)

                                                      계(팀)

 3) T/F 팀               국,                과(팀),                계(팀)

4. 질문 3번에서 언급한 총괄부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되었습니까? 

  □① 별도의 조례 제‧개정 □② 단체장의 지시 □③ 기타            

5. 질문 3번에서 언급한 총괄부서의 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정규직에 한해, 직렬별로 구분

하여 주십시오.

  

부서명칭(팀 수준) 소계 행정직 보건‧의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기능사무직 기타

 (1)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     명     명     명     명     명     명     명

 (6)     명     명     명     명     명     명     명

6. 총괄부서내에 기존 일반업무를 겸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획, 조정, 평가, 정

책개발 등”의 관리 기능만을 총괄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① 있다  ⇨ (        명)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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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7~9번까지는 총괄부서가 없는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7. 귀 시‧도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가 없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어

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총괄부서 없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 담당자를 지정

□② 총괄부서 없이,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담당자를 각각 지정

□③ 기타                                                   

8.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지정된 총괄부서가 없는 경우, 총괄부서를 별

도로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②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③ 조례개정이 여의치 않아서 □④ 단체장의 관심 및 지지가 부족해서

□⑤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⑥ 기타                               

9. 향후,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9-1번, 9-2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10번으로 가십시오)

  9-1. 총괄부서를 신설 또는 지정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9-2. 향후, 총괄부서를 설치한다면, 그 조직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 신설

□②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개의 총괄부서를 각각 신설

□③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용

□④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활용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괄부서 신설 또는 지정에 관한 계획(안)’이 있는 경우, 

설문지와 함께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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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0번부터는 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10. 귀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질문 10-1번, 10-2번으로 가십시오) □② 그렇지 않다  ⇨ (질문 11번으로 가십시오)

  10-1.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②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④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모두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⑤ 기타                                                      

  10-2.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본부(실)수준 □② 국(局)수준 □③ 과 수준

□④ 계 수준  계장 □⑤ 기타             

11. 귀 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적

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11-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12번으로 가십시오)

  11-1. 권고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권고하였습니까?

  □① 공문서 하달 □② 별도의 조례 제‧개정 □③ 기타              

12.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여러 사업부서에서 분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 시‧도의 경우 이들 부서 간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원활하다 □②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활하지 않다 □⑤ 전혀 원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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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귀 시‧도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담당 인력의 사업관리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전문성이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기획 및 조정, 평가, 현

지기술지도 등 사업관리에 관한 기술을 의미함.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13-1. 다음 각 항목에 사업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

 (1)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경험축적 ① ② ③ ④ ⑤

 (3)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 평가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 능력 ① ② ③ ④ ⑤

14. 귀 시‧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를 위해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은 무

엇입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중앙부처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②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③ 교육기관(교육연수원,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 교육 □④ 저출산‧고령화 대책 워크샵, 설명회 등

□⑤ 기타                                    □⑥ 없음

15.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귀 시‧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습득하

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육‧훈련 실적을 다음 표에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일) 교육과정명/주제 이수자수(명)

 ①  

 ②

 ③

 ④

 ⑤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본 양식에 맞춰 추가 작성 후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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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출산‧고령화관련 교육‧훈련과정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

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2)                

  

 ① 시‧도 단위의 강사양성

 ③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수과정 확충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교재 및 교육보조자료 개발  

 ④ 교육연수원을 통한 연수과정

17. 귀 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평가, 기술지도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질문 17-1번으로) □② 필요하다 ⇨(질문 17-1번으로) □③ 그저그렇다 ⇨(질문 18번으로)

□④ 필요하지 않다 ⇨(질문 18번으로)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질문 18번으로)

  17-1. 필요하다면, 어떠한 주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2)             (3)             

  

 ①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방법

 ②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 전략수립

 ③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방안

 ④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평가 및 기술지도 방법

 ⑤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

⑥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⑦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홍보교육 계획수립

⑧ 인구 및 노년학에 관한 기초 지식

⑨ 기타                           

⑩ 기타                          

  III.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귀 시‧도는 시‧군‧구 단위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사업관계자 연석회

의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18-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19번으로 가십시오)

  18-1.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① 월별(12회/년) □② 격월별(6회/년) □③ 분기별(4회/년)

□④ 반기별(2회/년) □⑤ 연도별(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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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 시‧도의 총괄부서는 저출산‧고령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을 실

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19-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20번으로 가십시오)

  19-1.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① 월별(12회/년) □② 격월별(6회/년) □③ 분기별(4회/년)

□④ 반기별(2회/년) □⑤ 연도별(1회/년)

20. 연석회의나 현지 출장시 지도‧감독한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주요 내용 5가지를 기

재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1. 귀 시‧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운영

협의회, 전문가회의 등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21-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22번으로 가십시오)

  21-1. 있다면, 기구의 명칭, 인력구성, ’06년도 운영회수, ’07년도 운영계획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명 칭
인력구성 ’06년도 운영 

회수(회/년)
’07년도 운영 
계획(회/년)소계 학계 공무원 기업 시민단체 주민 기타

 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③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④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⑤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본 양식에 맞춰 추가 작성 후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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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 시‧도는 각계 전문가 및 사업관리자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앙과 시‧도 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교류를 정례화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단이란 지역중심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지

원 체계임. 사업관리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기술과 지식을 교류하

기 위하여 각급 행정단위의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① 매우 필요하다 ⇨(질문 22-1번으로) □② 필요하다 ⇨(질문 22-1번으로) □③ 보통이다 ⇨(질문 23번으로)

□④ 필요하지 않다 ⇨(질문 23번으로)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질문 23번으로)

  22-1. 기술지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면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별(12회/년) □② 격월별(6회/년) □③ 분기별(4회/년)

□④ 반기별(2회/년) □⑤ 연도별(1회/년) □⑥ 기타            

  IV.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3. 귀 시‧도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세부사업별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 ⇨ (질문 23-1번, 23-2번으로 가십시오) □② 받고 있지 않다 ⇨ (질문 24번으로 가십시오)

  23-1. 세부사업별 실적 보고를 받고 있다면, 실적보고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분기별(4회/년) □② 반기별(2회/년)

□③ 연도별(1회/년) □④ 기타            

  23-2. 세부사업별 실적 보고를 받고 있다면, 보고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1) 저출산대책 실적보고 내용

  ①                                 

  ②                                 

  ③                                 

  ④                                 

 (2) 고령화대책 실적보고 내용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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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 시‧도는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4-1~4번, 25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5번으로 가십시오)

  24-1.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다면, 평가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분기별(4회/년) □② 반기별(2회/년)

□③ 연도별(1회/년) □④ 기타            

  24-2. 2006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 평가에 이용된 주요 평가지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 저출산대책 관련 평가지표

  ①                                  

  ②                                  

  ③                                  

  ④                                  

  ⑤                                  

 (2) 고령화대책 관련 평가지표

   ①                                  

   ②                                  

   ③                                  

   ④                                  

   ⑤                                  

  24-3.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

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② 우수사업(모범사례) 권장 및 확산

□③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④ 부진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⑤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재배정(차등지원) □⑥ 기타                        

  24-4. 평가결과는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환류(feed back)해 주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 시책/실적/평가’와 관련한 문서가 있는 경우, 

설문지와 함께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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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지자체의 관심도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5. 귀 시‧도는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시‧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행사를 개

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5-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6번으로 가십시오)

  25-1. 있다면,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①                                                                   (    회)

  ②                                                                   (    회)

  ③                                                                   (    회)

26. 귀 시‧도의 지방의회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공청회, 정책토론회, 간

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개최 회수: 년       회) □② 없다

  26-1. 귀 시‧도의 지방의회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있다  ⇨ (명칭:                     ) □② 없다

27. 귀 시‧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사회자원이란 민간단체, 기업체, 시설, 언론기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포함합니다.

  □① 있다  ⇨ (질문 27-1, 27-2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8번으로 가십시오)

  27-1. 활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명칭, 주요사업내용, 참여 지역사회자원, 참여인원을 모두 기입하십시오.

  

사업 명칭 주요사업내용 지역사회자원 참여인원

 ① (     )명

 ② (     )명

 ③ (     )명

 ④ (     )명

 ⑤ (     )명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본 양식에 맞춰 추가 작성 후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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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자원의 참여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극적이다 □② 적극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소극적이다 □⑤ 매우 소극적이다

  VI. 기타 사항

28. 귀 시‧도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 8월 이후에 조례를 제‧개정한 적

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8-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9번으로 가십시오)

  28-1. 제‧개정한 적이 있다면, 해당 조례 명칭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조례 명칭 주요 제‧개정내용

 ①

 ②

 ③

 ④

 ⑤

29.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사업실적 중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귀 시‧도의 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9-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30번으로 가십시오)

  29-1. 있다면, 어떠한 시책인지 중요한 것부터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②                                                                                    

  ③                                                                                    

30. 귀 시‧도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

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항 중 3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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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③ 효율적인 조직체계(총괄조직, 자문위원회 구축)

 ⑤ 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

 ⑦ 기업‧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 구축

 ⑨ 기타                                 

 ② 지방의회의 높은 관심 및 협조

 ④ 관련 행정조직간 유기적 연계성 제고

 ⑥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⑧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31. 귀 시‧도는 현재,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외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보다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증액 또는 신설되어야 할 예산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항 중 3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2)             (3)             

  

 ① 지역단위 홍보교육 예산

 ③ 지역단위 사업 및 정책개발 예산

 ⑤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예산

 ⑦ 기타                                      

 ② 자체 교육훈련 예산

 ④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사연구 예산

 ⑥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

32.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

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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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시‧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세부사업별 전담부서와 인력규모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실 과(팀) 계(팀)

담당인원(명)

(저출산‧고령화대책 세부사업 담당 

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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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시‧군‧구 실태조사를 위하여 귀 시‧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담당부서가 분리된 경우는 담당부서명을 각각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국(실) 담당과(팀) 담당계(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추가 필요시 별지 작성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조사표

(기초자치단체용)

  
시‧도 시‧군‧구 구분

2

(위의 빈칸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작성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직 위   Fax   (     )     ―    

 작성일자   2007.    .      .  E-mail 

 기관명

 (시‧도)
               

 소속부서

               국(실)

               과(팀)  

               계(팀) (시‧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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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우리나라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헌신하고 계신 기초자치단체 사업관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금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16개 시‧도에 대한 면접조사와 232개 시‧군‧구에 대한 

우편조사로 실시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처리 되어 응답자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효

율적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입 완료된 조

사표는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2007년 8월 3일(금)까지 저희 연구원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주소: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기획평가팀

•전화: (02) 380-8341, 380-8268         Fax: (02) 353-8579

•e-mail: sansana1@nat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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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실태조사표
(기초자치단체용)

  I. 조직체계에 관한 일반사항

※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응답번호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나 총괄담당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6번으로 가십시오)

 ※ 총괄부서(또는 담당자)가 설치 또는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2. 질문 1번에서 언급하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최근에 신설되었습니까?

  

□① 예 (       년       월)  ⇨ (질문 2-1번, 2-3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2-2번, 2-3번으로 가십시오)

  2-1. 총괄부서가 신설되었다면, 어떠한 형태로 신설되었습니까?

  

□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 신설

□②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개의 총괄부서를 각각 신설

□③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지정

□④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지정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총괄부서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기존 사업부서를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로 지정

□② 기존 사업부서를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로 각각 지정

□③ 기존 사업부서 중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지정하지 않음

□④ 기존 사업부서 중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지정하지 않음

□⑤ 별도로 신설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업무에 따라 세부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처함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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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개의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로 설치 또는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위에서 언급하신 총괄부서 또는 총괄담당자의 정확한 소속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소속부서 및 명칭

1) □① 총괄부서 I

   □② 총괄담당자 I 

              국,            과(팀),                       계(팀)

                                                          계(팀)

2) □① 총괄부서 II

   □② 총괄담당자 II 

              국,            과(팀),                       계(팀)

                                                          계(팀)

 3) T/F 팀               국,             과(팀),                      계(팀)

  3-1. 총괄부서 또는 총괄담당자의 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정규직에 한해, 직렬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부서명칭(팀 수준) 소계 행정직 보건‧의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기능사무직 기타

 (1)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위에서 언급한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되었습니까? 

  □① 별도의 조례 제‧개정 □② 단체장의 지시 □③ 기타              

5. 현재의 총괄 업무 담당자가 저출산‧고령화 총괄 업무를 맡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년      월

 ※ 질문 6번과 질문 7번은 총괄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6.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지정된 총괄부서가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②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③ 조례개정이 여의치 않아서 □④ 단체장의 관심 및 지지가 부족해서

□⑤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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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7-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8번으로 가십시오)

  7-1. 총괄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7-2. 향후, 총괄부서를 신설한다면, 그 조직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저출산‧고령화” 총괄부서 신설

□②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분리하여 2개의 총괄부서를 각각 신설

□③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지정

□④ 고령화대책 총괄부서는 신설하고,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는 기존조직을 지정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괄부서 신설에 관한 계획(안)’이 있는 경우, 계획(안) 사본을 설문지와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8번부터는 총괄부서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8. 귀 시‧군‧구는 해당 시‧도로부터 저출산‧고령화 업무 전담 부서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해 권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8-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9번으로 가십시오)

  8-1.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권고를 받았습니까?

  □① 공문서 하달 □②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연석회의 □③ 기타             

9.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여러 사업부서에서 분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 

시‧군‧구의 경우 이들 부서 간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원활하다 □②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활하지 않다 □⑤ 전혀 원활하지 않다

10. 귀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 (질문 10-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10-4번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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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총괄 업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②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④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모두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⑤ 기타                                                      

  10-2.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 수준 □② 계 수준 □③ 기타              

  10-3.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소속부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획관리과 □② 사회복지과 □③ 노인복지과

□④ 주민생활지원과 □⑤ 보건소 □⑥ 기타                 

  10-4. 총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귀 시‧군‧구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기획, 조정, 평가, 정책개발 등”의 관리 기능만

을 총괄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① 있다  ⇨ (        명) □② 없다

12. 귀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 인력의 사업관리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성이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기획 및 조정, 평가, 현

지기술지도 등 사업관리에 관한 기술을 의미함.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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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다음 각 항목에 사업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

 (1)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경험축적 ① ② ③ ④ ⑤

 (3)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 평가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현지 기술지도 및 감독 능력 ① ② ③ ④ ⑤

13. 귀 시‧군‧구의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를 위해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은 

무엇입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중앙부처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②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③ 교육기관(교육연수원,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 교육 □④ 저출산‧고령화 대책 워크샵, 설명회 등

□⑤ 기타                       □⑥ 없음

14.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귀 시‧군‧구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습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육‧훈련 실적을 다음 표에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일) 교육과정명/주제 이수자수(명)

 ①

 ②

 ③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본 양식에 맞춰 추가 작성 후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저출산‧고령화관련 교육‧훈련과정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

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2)                

  

 ① 시‧도 단위의 강사양성

 ③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수과정 확충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교재 및 교육보조자료 개발  

 ④ 교육연수원을 통한 연수과정

16. 귀 시‧군‧구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평가, 기술지도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질문 16-1번으로) □② 필요하다 ⇨(질문 16-1번으로) □③ 그저그렇다 ⇨(질문 17번으로)

□④ 필요하지 않다 ⇨(질문 17번으로)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질문 17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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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필요하다면, 어떠한 주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2)               (3)             

  

 ①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방법

 ②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 전략수립

 ③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방안

 ④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평가 및 기술지도 방법

 ⑤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

⑥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⑦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홍보교육 계획수립

⑧ 인구 및 노년학에 관한 기초 지식

⑨ 기타                        

⑩ 기타                        

  III.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7. 귀 시‧군‧구에서는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 시‧도에서 주관하는 저출산‧고령화 시

행계획이나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회(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회) □② 없다

18. 귀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 사업관계자

의 연석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질문 18-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19번으로 가십시오)

  18-1. 필요하다면, 그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별(12회/년) □② 격월별(6회/년) □③ 분기별(4회/년)

□④ 반기별(2회/년) □⑤ 연도별(1회/년) □⑥ 부정기(필요시) 

19. 귀 시‧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운영협의회, 전문가회의 등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19-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질문 20번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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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있다면, 기구의 명칭, 인력구성, ’06년도 운영회수, ’07년도 운영계획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명 칭
인력구성 ’06년도 운영 

회수(회/년)
’07년도 운영 
계획(회/년)소계 학계 공무원 기업 시민단체 주민 기타

 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③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회 (    )회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본 양식에 맞춰 추가 작성 후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귀 시‧군‧구는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

항이나 건의사항을 해당 시‧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0-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1번으로 가십시오)

  20-1. 보고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    회)

  ②                                                                        (    회)

   (※ ‘해당 시‧도에 건의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사본’을 설문지와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지자체의 관심도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1. 귀 시‧군‧구는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시‧군‧구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행사

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1-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2번으로 가십시오)

  21-1. 있다면,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①                                                                          (    회)

  ②                                                                          (    회)

  ③                                                                           (    회)

22. 귀 시‧군‧구의 지방의회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공청

회,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개최 회수: 년       회)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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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귀 시‧군‧구의 지방의회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있다  ⇨ (명칭:                                    ) □② 없다

23. 귀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사회자원이란 민간단체, 기업체, 시설, 언론기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포함합니다.

  □① 있다  ⇨ (질문 23-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4번으로 가십시오)

  23-1. 활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명칭, 주요사업내용, 참여 지역사회자원, 참여인원을 모두 기

입하십시오.

  

사업 명칭 주요사업내용 지역사회자원 참여인원

 ① (     )명

 ② (     )명

 ③ (     )명

 ④ (     )명

 ⑤ (     )명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본 양식에 맞춰 추가 작성 후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귀 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극적이다 □② 적극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소극적이다 □⑤ 매우 소극적이다

  V. 기타 사항

25. 귀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례를 

제‧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5-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6번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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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제‧개정한 적이 있다면, 해당 조례 명칭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조례 명칭 주요 제‧개정내용

 ①

 ②

 ③

26.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사업실적 중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귀 시‧군‧구의 자체예산만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26-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질문 27번으로 가십시오)

  26-1. 있다면, 어떠한 시책인지 중요한 것부터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②                                                                                    

  ③                                                                                    

27. 귀 시‧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

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항 중 3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2)             (3)             

  

 ①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③ 효율적인 조직체계(총괄조직, 자문위원회 구축)

 ⑤ 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

 ⑦ 기업‧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 구축

 ⑨ 기타                                 

 ② 지방의회의 높은 관심 및 협조

 ④ 관련 행정조직간 유기적 연계성 제고

 ⑥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⑧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28. 귀 시‧군‧구는 현재,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외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보다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증액 또는 신설되어야 할 예산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항 중 3가

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2)             (3)             

  

 ① 지역단위 홍보교육 예산

 ③ 지역단위 사업 및 정책개발 예산

 ⑤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예산

 ⑦ 기타                           

 ② 자체 교육훈련 예산

 ④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조사연구 예산

 ⑥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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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 시‧군‧구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개의 부서(과 수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 체 저출산대책분야 고령화대책 분야

              (개)               (개)               (개)

30.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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